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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편작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도로변에 우뚝 서 있는 고층아파트와 대도시 주변 일부지역에 
난립한 작은 공장들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들
어섰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지역은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에 기생할 수 밖
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토의 계획적 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
된 것이었다.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관리체계를 명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계획-후
개발」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편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국토 난개
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
다. 이에 대하여 학계나 전문가간에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며, 시민환경단체, 
학계, 업계, 관계부처, 지자체 실무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
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
반을 구축하고,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 구축,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기반시설 확보, 국토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
다. 난개발을 기반시설 확보등에 관한 사전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
발이라고 정의할 때, 기반시설의 확보여부는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기반시설 확보의 중요성은 법률(안)에서 기반시설부담제에 대한 많
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명하다. 
기반시설부담제는 국토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제,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이용체계 개편의 주요 제도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미개발지역의 기반시
설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기반시설 설치 또는 확보는 
개발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제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용은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있어서 중요
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적․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위해서 「부담없이 개발없다」라는 기본방
향에서 신설된 기반시설부담제에 대한 검토는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반
시설부담제는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후
속작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부담제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운용기준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
인 연구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제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후속작업 추진에 도
움이 되길 바라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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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학교, 공원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기존 도시의 기능
에 기생하거나 무임승차하는 개발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
에 직접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
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은 단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현행 국토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
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국토이용 및 국토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은 폐지되고 법률안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법률
안은 제정․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구체적인 운
용 및 시행방안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본격적인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앞
서, 기반시설부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기본방향의 설정은 필요불가결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위해 신설한 제도인 기반시설부담
제도에 대한 운용기준 및 운용방향의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을 통해 기반시설부담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제도에 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
용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입법추진중에 있는 기반시설부담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임을 밝히고 있다. 
제2장 기반시설 비용부담원칙 및 비용확보 수단에서는 기반시설부담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기반시설 비용부담 원칙은 기반시설
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공급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동시에 
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반시설의 비용확보수단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원조
달방안, 특정 도시서비스의 민간참여와 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수익자
의 비용부담방안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수익자의 비용부담방안은 공공시설 설치
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이 잘 대응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편익을 추출해 낸다는 것은 용이한 일
이 아니며, 정확한 공간구분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제3장 기반시설 범위의 설정방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합리적이
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열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반시설의 범위는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적지 않으며, 개
별적인 시설의 수가 286개 달하고 있어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
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343개의 법령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도
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학교등 기반시설 범위의 설정대안을 제시하
였다. 아울러 기반시설의 적정설치여부에 있어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와 관련
되어 있거나 행정청의 계획수립의무등을 고려하여 필수기반시설과 임의기반시
설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법률안에서 구분이 불명확한 기반시설과 공
공시설은 기반시설의 설치확보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
를 가지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4장 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방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제의 의의와 제도현황
을 통해 제도의 운용방안을 살펴보았다. 기반시설 부담대상은 개발관련법령과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61개의 부담금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기반시설부담이 있
는 개발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부담대상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외국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 부담대상규모 설
정대안을 제시하였다. 개발행위허가대상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은 다
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대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발
행위허가대상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모는 국민부담의 최소화, 다른 
법률과의 조화, 이중규제의 방지등을 위해 구분하여 운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기준은 도로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는 많은 법률에서 다양
한  분류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어 부담이 되는 도로의 개념과 설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도로의 설치기준으로는 불명확한 간선도로의 범
위를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는 대안이 타당하며,  도로설치비용의 산정방안은 도
로관련부담금과 기타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를 다시 
모의실험을 통해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5장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부담계획 운용방안에서는 국민부담의 최소화, 충
분한 기반시설의 확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는 범위에서 운용방안을 모
색하였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과 수혜권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정면적 이하
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
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
획이 전제되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선공급, 후개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
울러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미국의 자본증진계획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원조달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제6장 기반시설설치의 이행확보방안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
제징수와 지방채 발행에 의한 기반시설 확보등을 살펴 보았다.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의 경우, 징수 자체에 논의의 여지가 있고 강제징수에 대
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서와 같은 가산금등에 의한 독
촉절차와 이의 및 조정신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지방채 발행에 의한 
기반시설 확보는 기반시설의 확보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과 건전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선행되어
야 하는 절차와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구역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
에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의 연계가 확실하고,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담이 없이 법률안에서 「기반시설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대안이 바람직하다. 
제7장 정책건의에서는 기반시설부담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서는 부담의 최소성, 공동책임의 의식, 
중복규제의 배제, 합리적 운용을 위한 기초마련, 제도의 투명성 등이 설정되
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시성장과 관리를 위한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끝으로 기반시설 범위의 설정방안, 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
방안, 기반시설부담계획과 부담계획 운용방안, 기반시설설치의 이행확보방안
에서 검토한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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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서  론   1
1C H A P T E R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이다. 용인난개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도시의 기능에 기생하는 개
발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주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난개발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규제완화에 밀려 통제권한
을 잃어버린 중앙정부의 방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을 노린 용도변경과 
마구잡이식 개발허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다. 또한 현
행 제도상의 문제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사회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개발업자의 무책임도 큰 몫을 하였다.    
정부는 2000년 5월 사회문제화된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안은 단기적인 문제점 해소차
원에서 기존 법률을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토이용체계를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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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동법안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선계획 
-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  확립, 국토관리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제를 비롯한 국토
이용 및 계획체계의 개편과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안의 시행에 따라 그 동안 국토이용 및 국토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은 폐지되고 동법안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동법안은 제정․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구체적
인 운용 및 시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기반시설부담
제는 개발행위허가제와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안상 국토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부록 Ⅰ. 
<부표 1> 참조) 국토이용체계 개편체제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시행에 중요한 관
건이 될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체계 개편후에 기반시설부담제는 개발행위허가제
와 함께 도시성장과 관리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제도의 기
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반시설부담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검토에서부터 완전한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향후 구체적인 운용기준 및 운
용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성격에 연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2.선행연구 검토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지난 
해 난개발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연구들은 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
안에 관한 연구와 공공시설부담금제 도입방안을 비롯한 기업의 준조세로서 각종 
부담금의 정비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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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
(1) 공공시설의 적기 공급
   
먼저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을 갖는 공공시설의 적기 공급에 중점을 둔 최근의 
연구로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1)가 있
다.  이 연구에서 이용우(2000)는 도시공공시설의 개념 및 유형구분을 통해 주요 
도시공공시설을 선정한 다음,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 공급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공공시설의 종류는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공공시설, 주택건설촉
진법상의 간선시설을 참조하여, 이들의 합집합으로 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 수급의 중요한 지표인 시장성과 광역도에 따라 구분하여 도시개발에 있
어서 공급상 문제가 되는 주요한 도시공공시설은 시장성이 낮고, 광역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시설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정한 도로, 공원, 학교,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개발에 
있어 주요한 도시공공시설로 인식되고 있음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도시공공시설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별로 공급체계 
및 공급현황을 검토하였다. 도시공공시설은 효율성면에서 현재의 분절된 공급체
계로 인하여 규모경제를 실현하기 쉽지 않으며, 형평성면에서 서비스의 생산과 
수혜지역이 공간적으로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도시공공시
설의 불명료한 확보기준,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 부지확보의 미흡, 부적절한 공
급시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본 택지개발지도요강과 독일의 지구공공시설부담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사
례 연구를 통해 명료한 부과대상 규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확보기준 그리고 공
1) 건설교통부. 2000.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경기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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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고 유연한 비용부담체계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 있다. 
연구의 결론으로 주요 도시공공시설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에는 소규모도시개발사업시 약식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주거용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학교는 학교용지확보를 위
한 계획제도의 보완, 학교의 적기 공급을 위한 학교공급 의무부과, 학교용지부담
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현재 300세
대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강화하되, 부담금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
다. 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최소 확보기준을 제시하고, 공원용지부담금 제
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행 원인자부담금제도를 유지
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시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보기준으로 100만㎡ 이
상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00만㎡ 미만 소규모 도시
개발사업시  10,000㎡이상 또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폐기
물처리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제도의 신설을 제안
하였다.
(2) 공공시설의 공급 체계
류지곤(1997)은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수도권 신도시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급체계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2) 
이 글에서 그는 현행 법령에서 공공시설 유형이 사회적 역할이나 이용관계, 시
설의 기능적 특성에 의해 기반시설, 간선시설, 생활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 공공
용시설, 공동이용시설, 공동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익시설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
고, 이들 공공시설은 286여개에 달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개념정의 방
2) 류지곤. 1997.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 공급체계의 규명」.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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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시설범위를 확정하지 않거나 한 두 개의 시설만을 나열함으로써 시설의 설
치와 관리를 전적으로 정책결정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시설 공급현황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공급위주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연계없이 
추진되어 갈등을 빚어 왔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적인 설치의무가 없는 지구밖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개발완료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될 비용
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는 왜곡된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공공시설 공
급체계의 개선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 우선의 계획체계로의 전환, 계획 및 사업
수단의 명확한 제시와 통합,  공공시설관련기본법의 제정 등을 들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해 분석적 판단기준이 설정되었으
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법령뿐 아니라 지침이나 내규등의 다양한 제도와 
조례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을 법령에 한정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상이한 공급체계로 공급되고 있는 분석대상시설 종류를 단순화시킴으
로써 다양한 공급시설 공급체계를 간과하였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와 관련된 도시계획제도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현
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3) 
이 연구에서 신동진(1996)은 도시계획시설 관련용어의 정비에 있어서 도시계
획시설과 구분되는 ‘도시시설’ 개념의 도입과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축소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의무시설과 임의시설’의 구분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 신동진, 진영효. 199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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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석(1996)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시설공급체
계 및 시설기준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
다.4) 이 연구에서 그는 근린시설기준과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근린시설 공급관련 규정을 도시계획 또는 택지개발계획 관련규정으로 
이관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공공시설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제와 관련된 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중 가장 밀접한 연구로는 공
공시설부담금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지대식(1995)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이 요
구되며, 이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적합한 도시종합계획, 합리적인 규제처리
제도, 면밀한 자본증진계획, 정교한 영향평가 및 감시제도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수단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미국과 일본의 공공시설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제도비교연구, 제도적 현황과 운
영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등을 토대로 공공시설부담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입방향을 모색하였다.5)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반시설부담제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 이어 지대식(1996)은 택지개발관련 사례연구에 의한 실태 파악을 중
심으로 공공시설부담제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아울러 구체적이고 종
합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도입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공공간선
시설의 설치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분양상에 착안하여 비용․수익의 연계관계를 
분석하고 있다.6)  
4) 배순석, 박종택. 1996.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시설기준에관한 연구」.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5) 지대식, 김창현. 1995. 「공공시설부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Ⅰ)」.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6) 지대식, 김창현. 1996. 「공공시설부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Ⅱ)」.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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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반시설부담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기업의 준조세로서 각종 부담
금의 정비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다.7)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내용상의 
깊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각종 부담금, 기금에 대한 분담금, 부과금등
의 현황 및 실태와 이의 정비 내지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의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
므로, 기반시설부담제 도입․운영시 전체적인 부담금의 통합 및 정비방향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3.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입법추진중에 있는 기반시설부담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
는 기반시설 운용기준과 방향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
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즉, 동법안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부
담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계획, 기반시설 설치기준, 기반시설 설
치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도 검
토 및 다른 법령과의 비교 등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연구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금,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개발사업시 채권매입, 특별회계, 지방
채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부담제에 관한 기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반시
설별 종류별 산정방법, 시설별 비용편익분석, 개발행위별 가중치 부여방안 등 세
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에서의 기반시설용량 및 수용용량, 순차개발시 또는 용도지역 상향 지역 등의 기
7) 손원익(외). 1998.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오준근. 1998.「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의 제정방안연구」.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
위원회. 1997.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안」. 서울 :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상희. 1994. 「각종 부
담금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이춘근. 1991. 「기업의 준조세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최동규. 1986. 「기업의 준조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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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 부담기준,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의 연동, 각종 공공시설 관련부담금
의 발전방향(통합․정비)등도 기반시설부담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입법추진중인 국토이용및도시계획
에관한법률(안)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제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각종 문헌자료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기준과 방향
을 모색하는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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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기반시설 비용부담 원칙 및 비용확보 수단
1.지방공공서비스와 비용부담의 원칙
1)공공서비스와 재원배분 효율성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은 그 서비스의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공
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순수공공재와는 다르게 그 위치적 고정성이
라는 특성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반시설은 그 편익의 파급범위가 공간적으
로 어느 정도 제약되며, 이로 인하여 그 편익의 향유자를 부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공공기반시설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과 설치로 인한 수
익과의 대응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의 각종 공공기반시
설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이 공공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동시에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확대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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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수익의 대응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와같은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
비스의 종류와 재원의 유형을 연계시킬 때, 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정부에 의한 지
출과 수입의 효율성이 동시에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행정․경찰․소방 등과 같은 일반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고, 도로․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수익
자의 비용부담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며, 교육․보건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급비용은 중앙정부에 의한 이전수입 등으로 그 재원을 조달할 때,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질 것이다.
<표 2-1> 지방공공서비스와 재원의 연계 : 서비스유형별 지방재원의 효율적 배분
          수입부문
 지출부문
재         원
비  고
지방세
수익자
부담
이전수입 차  입
일반서비스
일반행정
경    찰
소    방
오물수거
I
I
I
I
II
○
○
지방세수입
공익서비스
상․하수도
시    장
주택공급
토지개발
전력․전화
간선도로
가    로
공공운수
II
II
II
I
I
II
I
I
I
I
I
I
I
I
◎
○
◎
◎
◎
◎
◎
○
세외수입
(수익자부담 
및 차입)
사회서비스
교    육
보    건
사회복지
I
I
II
II
II
I
I
I
○
○
이전수입
(교부세 및 
보조금)
주 : Ⅰ : 1차 재원, Ⅱ : 2차 재원, ◎ : 주요 자본적 지출을 위한 차입, ○ : 약간의 자본적 지출을 
위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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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 같은 비용․수익의 대응은 그 합리성과 현실성을 충족시킬 수 있
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서비스의 편익이 그것을 향유(소비)하는 일정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발생하여 그 이용에 대한 배제원칙이 가격결정에 
의하여 적용 가능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효율성 역시 확보될 수가 
있다.
그런데 회임기간이 긴 도로 등과 같은 장기적 기반시설의 설치는 초기에 막대
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그 편익이 현세대뿐 아니라 장래에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익․비용의 대응은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과도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들 기반시설을 공급함에 있어서 세대간 부담의 형평을 감안한 차입
이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될 때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
킬 수가 있다.
요컨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급에 대하여 비용․수익 대응원칙
을 활용하여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적 방안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개발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하나의 주효한 처방이 될 수 있다.
2)공공시설의 편익과 비용부담
(1)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편익의 발생
본래 재정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지
방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경우는 공공재의 특
성상 그 편익의 배타적 향유가 곤란하여 사적인 이윤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한
편, 순수 공공재와는 달리 그 편익의 파급범위가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제약된
다.  따라서 공급비용과 이윤을 감안한 이용요금의 부과는 곤란하며,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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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수입만으로 그 공급비용을 충당하는 데는 형평의 문제
가 추가적으로 수반된다.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누
어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편익은 공공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간접편익은 공공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함
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편리성의 향상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간접편익은 해당지역의 지가에 자본화된다고 하는 가설이 널리 인정
받고 있다.
우선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편익의 최종적 향유자는 그 
이용자들이며, 이들은 비록 이용료라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이 요금수준은 그 공
급비용을 하회할 수 밖에 없다.  공공재는 일반 재화 및 용역과는 달리 그 소비가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자들은 자기가 실제로 누리는 효용보다 낮은 수
준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공공재의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로부터 소비자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효용과 지불하는 이용료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무임승차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임승차의 영역은 공공시설이 공공재적인 특성
을 갖는 한 구분해 낼 수가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일반적
인 재정지출 등을 통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인한 간접편익은 주변지가의 상승으로 나타난
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공투자의 (간접)이익이 대부분 지가에 자본화된다고 
하는 자본화 가설(capitalization hypothesis)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즉, 공공
시설의 공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등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이용가치는 증대된다.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는 임대료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토지의 수익성 
향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같은 토지로부터의 수익증대는 토지에 대한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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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와 토지(자산)의 현재가치인 지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이 때 이러한 간접편익의 향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되며, 그 임대료나 가격
이 상승한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는 사람들은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인한 상승분
을 지불한 셈이므로 편익의 향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비용부담의 개념적 기준
도로 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은 순수공공재와는 달리 그 편익의 범위를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 조세수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
는 공공부문의 일반재원으로 그 공급비용의 모두를 조달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공공기반시설은 위치적 고정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공급과 함께 그 
가치가 증대하는 재산을 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과 같은 
조세수입 항목들이 그 목적상 공공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조달하는 하나의 재원
으로 되고는 있으나, 그 모두를 담당하기에는 그 규모 면에서 너무 미약한 실정
에 있다.
이와 같은 조세들의 부담을 확대하기에도 지불능력의 문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등과 같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에 봉착하게 된
다.  이 때문에 공공기반시설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의 도입이 그 논
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은 그 자체가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에 따른 편익의 크기와 향유자를 어느 정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급비용은 이용료, 지가상승분으로부터의 환수분, 공공부문 부담분으로 조합하
여 조달할 수가 있다.
즉,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식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는 그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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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 이는 흔히 직접적인 이용료와 간접편익에 의한 지가상승분의 환수라는 형
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공공부문의 고유 역할로 
인정하여 공공부문의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토지란 그 수익의 흐름에 바탕을 두고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
의 일종이기 때문에 토지의 수익, 나아가 지가에는 사람들의 기대(expectation)가 
개재하게 된다.  비록 현재는 개발이나 공공시설의 공급이 없더라도 장차 개발이
나 공공시설의 공급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기대를 통하여 현재의 
지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공공시설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장래에 공급될 
공공시설의 간접편익이 이미 현재의 지가에 반영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공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공시설의 간접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는 사실은, 개발이익의 측정시점에 대한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시
설로 인한 간접편익의 공간적 범위문제를 넘어 시간적 범위의 문제까지 야기하
게 된다.  공공시설의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그 공급비용의 부담을 세대간에 
분산하는 자본예산제의 도입이 그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3)비용․편익 연계의 제약
첫째, 도로 등 공공시설로 인한 직접편익을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이 가능할지
라도 구분에 따른 실익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용도
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공원, 학교 등은 그 이용요금으로써 직접편익의 
대가를 징수할 수 있지만, 일반도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이용에 대한 이용료
를 징수하기 곤란하거나 그 징수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이용료에 의한 재원조달은 그 배타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공공시설에 국한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둘째, 공공시설에 의한 간접편익은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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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데, 지가의 상승에는 공공시설에 의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
회․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편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
우기 위해서는 지가상승분 중 어느 정도가 공공시설의 공급에 기인하는 것인지 
즉,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야 할 부분을 산정해 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
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한 간접편
익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구분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현실적
으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보유와 처분에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부담
금의 부과를 통하여 그 일부분이 공공부문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중부담 및 중복부과의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간접편익에 대한 새로운 
부담의 추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공공시설이 가져오는 편익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기대라는 심리적 
요인이 개재될 경우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초기 설
치비용과 사후의 유지․관리비용 사이에는 대체관계(trade-off)가 성립하기 때문
에, 비용의 세대간 분산에서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
1)부담금의 의의 및 구분
부담금이란 법리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
하여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의미한
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공익사업과의 관계 내지 그것이 근거로 하는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으로 크게 분류할 수
가 있으며, 이들은 부과대상(객체)이 각각 수익자, 원인자, 손상자인 점에서 차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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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상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그 시설의 유지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
키는 것이다.  따라서 손상자부담금은 엄밀한 의미로는 공공시설의 공급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관계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하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을 중심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정리, 비교하고 지불능력의 원칙을 가미하여 기본원리를 설정하여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2)수익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은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부터 직접적으로 편익을 받는 자
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갖을 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
용의 대응에서도 그 합리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단은 수익자부
담금인데,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공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
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예외적․우발적 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시키는 기능
을 갖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첫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공공재의 공급비용 결정은 공
공재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가 그 수익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가격 또한 가격결정원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공공재의 공급량과 그 가격(공
급비용)이 자원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논리적 당위성을 갖게 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 수익자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가격논리에 따라 수요와 일
치되는 점에서 결정되고, 이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충족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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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재의 공급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공기반시설의 설
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공서비
스에 대한 소비를 주민 스스로가 선택․통제하게 되며, 비용을 부담할 주민의 수
요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할 수가 있다.
셋째, 공공기반시설의 공급과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
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중압감과 증세에 따른 정치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응익원칙에 입각한 가격수입을 통하여 추가적인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분
담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건실화하고 재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도시개발을 통해 받게 되는 편익
과의 연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수익자부담원칙은 도
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 단지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인한 것이거나 
외부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가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편익과 공공
시설의 연계성이 모호하거나 공공시설 이외의 다른 요인이 도시개발사업의 편익
발생에 기여한다면 이 원칙을 통한 비용부담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주체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효과의 양태와 
그 성격에 따라 직접적 수혜자 이외에 다른 주체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 자체가 비용부담자들에게 배타적으로 
이용가능한가 여부의 문제, 즉 공공시설이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고려방법과 관
련하여 공공시설의 특성에 따라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
편익기준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자가 그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익자부담으로서의 비용부담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도로, 
상․하수도,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비용부담자 이외의 자들의 이
용을 배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용배제가 가능하더라도 그에 따르
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거나 배제 그 자체가 도덕적․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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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에 있어 외부편익 발생에 따
른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 ; free-rider)가 있을 경우, 단지 편익기준만으로 비용부
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담의 공평성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점은 각 시설별 특성과 그 외부효과의 양태에 따라 도시
개발사업의 직접적 수익자 이외에 비용부담주체(무임승차자)를 추가함으로써 해
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임승차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편익의 향유주체 및 그 정도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혹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정부의 재분배정책 측면에서 외부편익의 수혜자가 누구인
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지나치게 수익자부담원칙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계층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의 소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소비에 대한 공적 보조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오히
려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3)원인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원인제공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그 구체적인 제도적 수단은 원인자부담금의 형태를 
취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을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
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원인자부담원칙은 도시개발사업이 혼잡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경우
에 그 해소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지운다는 의미에서는 보다 더 설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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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닐 수 있다.  그렇지만, 유발책임기준의 한계 및 부담기준의 모호성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유발책임기준의 한계와 관련할 때, 원인자부담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그 비용부담자 이외의 자들이 이용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다면, 원인자에게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즉, 
유발책임기준만에 의한 부담금 부과시에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
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할 때, 각각의 공공시설이 
미치는 외부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담정도를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발책임기준은 그 원인자가 한사람
이거나 다수일지라도 그들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또 부담총액이 주어지
지 않는다면,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
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이같은 부담기준의 불명확성은 유발책임기준이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잠재적 피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원인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킨 자가 해당 공공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의 수혜자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
나 또는 이러한 수익과 부담의 대응관계가 전제로 될 때, 그 적용상 합목적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4)양 원칙의 비교 및 종합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라 그 편익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는
가에 초점을 두는데 반하여, 원인자부담원칙은 편익효과의 귀속주체에 관계 없
이 그 시설의 설치행위 자체를 누가 유발했느냐 또는 도시개발사업이 기존의 공
공시설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후 미치게 되는 잠재적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두 원칙 사이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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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의 대비 
구 분 수  익  자  부  담 원  인  자  부  담
성 격
공공시설의 설치로부터 특별한 이익 또
는 혜택을 받은 자가 수익의 한도 내에
서 부담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를 요하게 
만든 원인유발자가 그 해당 비용을 부
담
부담기준 발생 편익 발생 외부비용
부담대상 편익의 수혜자 개발업자(외부비용 발생자)
형  태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   칙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장 또
는 신설과 편익 사이에는 합리적 연
계성이 있어야 함
․부담금은 부담자 사이의 형평성이 고
려되어야 함
․편익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합
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개발사업과 공공시설의 확장수요 또는 
신규수요 사이에는 합리적 연계성이 
있어야 함
․부담금은 부담자 사이의 형평성이 고
려되어야 함
․부담금은 신규시설 또는 기존시설의 
확장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규모에 
비례하여야 함 
․부담금은 징수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
어야 하며, 개발사업의 유형에 적합
하여야 함
․부담금은 자본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
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일치될 수 있음에 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비용부담이나 손실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편익이나 혼잡이 초
래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두 원칙간의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원칙과 함께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지불능력의 원칙이다.  지불능력의 원칙이란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비용
부담자의 경제적 지위, 즉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토지개발로 인한 투기적 소득을 감소시키는 개
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장치로서의 정책적 기능과, 개발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공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있어 그 역진적(逆進的) 효과를 완화하는 재분배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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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는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요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 설
치비용의 부담관계는 이상의 어느 한 원칙에 준거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이들 
원칙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시에 야기
되는 문제로서「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것이다.
3.공공시설 비용확보 수단
1)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재산세 등과 같은 지방세, 수익자부담 및 차입 등의 세
외수입, 교부세 및 보조금 등과 같은 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으로 지방
자치제도가 도입되고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서 중앙정부의 결정권한이 대폭적
으로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점점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안 중에서 첫 번째로 지방세, 특히 재산관련 지방세제도
의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편 등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는 한계와 제약을 가지
고 있다.
두 번째로, 특정 도시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참여와 SOC시설에 대한 민자유
치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거나 도입, 시행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를 위해서는 그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과도한 이용요금의 책정 등을 통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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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 수익자부담(benefit 
financing), 특히 사용자부담(user charges)의 강화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이 거론되
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과 그 비용부담이 잘 대응되기 때
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공
시설의 설치에 따른 편익을 추출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정확한 
공간구분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이미 상세하게 
논의한 바와 같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negotiated developer contributions) 등의 방안도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및 부족한 공공기반시설의 확충방안으로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이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부채납방식 
또한 원인자부담원칙에서와 같이 원인유발 책임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
며, 이것이 해당 자치단체에 의한 협의형식을 빈 행정지도로 결정될 경우에는 과
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의 결여로 인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게 된다.
2)수익자부담의 제기법
수익자부담원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기법들은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비용
을 특정 도시개발활동으로부터 직접 편익을 보는 자, 예를 들어 신도시개발의 경
우에는 새로이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가(轉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 기법의 종류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많은 변형(變形)이 있을 수 있고 그 
의미 또한 다소 다를 수 있다.  다음의 <표 2-3>는 수익자로부터 공공시설 설치비
용을 회수하는 재원조달 장치에 초점을 두고 이들 제기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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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수익자부담의 제기법
구    분 내         용 비      고
개발부담금
(Dev't Fee/   
Charges)
개발자에 대한 토지개발권의 대가로 부과․징
수된 자금은 당해 개발에 소요되는 신규 공공
서비스나 간선시설의 재원으로 사용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결과를 달성하
는 수단임
개발영향부담금
(Dev't Impact Fee) 
<공공시설부담금>
개발에 의해 야기되는 기존 지역주민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시설 
및 서비스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개발자에게 부
과되는 개발부담금
신개발․재개발에 모
두 부과가능하며 도
시성장을 관리하는데 
흔히 활용됨
개발이익과징금
(Betterment Levy) 
<수익자부담금>
인프라․서비스 개량에 의해 증가(增價)된 부동
산가치를 기초로 확인되는 직접적 수익자로부
터 인프라 개발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고안된 부과금
공공자금의 지출에 
의하여 창출된 가치
는 공공으로 환수한
다는 개념에 입각
특별부과지구
(Special Assssment 
District)
인프라 또는 기타 공공시설 사업으로부터 이익
을 보는 것으로 구분된 지구로서, 이 지구내 부
동산에 대해서는 통상의 재산세와 연계하여 특
별(개발이익)부과금 부과
조세增收재원조달(Tax 
Increment Financing)과 
관련된 특별세입지구
사용자부담*
(User Charges)
일정 서비스나 인프라의 이용자․수혜자에게 
직접 부담을 지워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조달
도로 통행료, 철도․
통신․전기․수도 요
금 등
주 : 사용자부담을 廣義로 파악할 때 *은 직접이용(소비)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간접편익
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개발영향부담금(DIF ; 공공시설부담금)과 개발이익과징금(BL ;    수익
자부담금)의 비교
개발영향부담금(DIF) 역시 수익자부담(benefit financing)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발이익과징금(BL) 또는 개발부담금처럼 편익과 연계된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DIF와 BL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와 같이  DIF와 BL은 매우 밀접한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간의 차이가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BL은 국지적(局地的)인 인프라의 신규 공급으로 야기되
는 토지증가(增價)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반면, DIF는 전적으로 
편익개념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책임개념(responsibility concept)’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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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두 기법 사이에는 기본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DIF로 재원이 조달되는 시설투자는 신규개발의 결과로 발생한 그 지역사회
에 대한 당해 사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자(兩者)는 모두 시설투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과 직접 연계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DIF의 부과대상(객체)은 당해 시설투자를 불
가피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자(원인자)들이고, BL의 경우는 그 시설투자로부터 
직접 편익을 얻는 자(수익자)들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들 두 제도는 서로 상이한 상황 하에서 적용될지
라도 상호 보충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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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기반시설 범위의 설정방안
1.기반시설 범위설정의 필요성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동법안8)에서 ‘국토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
치할 수 있는 도로등 교통시설, 공원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등 유통․공급시
설, 학교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등 방재시설, 하수도등 보건위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2조제6호). 
동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는 동법안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의 적정설치여부
는 기반시설 부담조건부 개발행위허가9), 개발행위허가의 기준10), 개발밀도관리
구역의 지정1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12), 기반시설의 부담기준13)등 기반시설
8) 이하 ‘동법안’은 2001년 4월 현재 입법추진중인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을 의미한다.
9) 동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제4항).
10) 동법안은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계획이 적정할 것’을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다(제54조제1항제5호).
11) 동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개발행위로 인
하여 기반시설(국토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또는 규
모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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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은 국토도시기본
계획의 내용,14) 국토도시관리계획의 내용15) 및 입안의 제안,1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17)등에 있어서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중에서 국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국토도시계획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18) 광역적
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광역시설을 광역국토도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9)
현행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고, 52개의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3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2
조제1항).20) 도시기본계획(동법 제7조제1항제4호)과 지구단위계획(동법 제43조
제1항제3호)에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반시설과 유사한 22개의 ‘공공시설’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2조제1항).
12) 동법안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용량이 크게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
담구역 지정요건의 하나로 들고 있다(제63조제1항제1호).
13)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64조제1항).
14) 동법안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토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
18조제1항제6호).
15) 동법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국토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제4호
다목).
16) 동법안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제24조제1항제1호).
17) 동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49조제1항제2호).
18) 동법안 제2조제7호, 제28조.
19) 동법안 제2조제8호, 제11조제1항제3호.
20) 도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교통시설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
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 있다. 둘째, 도
시공간시설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가 있다. 셋째, 유통․공급시설로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
급설비가 있다. 넷째, 공공․문화시설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
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 다섯째, 방재시설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
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가 있다. 여섯째, 보건위생시설로 하수도, 화장장, 공동
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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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5호, 동법 시행령 제4조).21)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설치조건부 개발행위허가(동법 제47조제2항), 공공시설 설치이행보증금(동법 제
47조제4항), 공공시설등의 무상귀속(동법 제52조제1항)등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동법안은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반시설인 52
개의 시설중에서 국토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정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떠한 시설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질 것인가에 관한 것은 동법안만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22) 더욱이 기반
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이 되거나 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부
담구역내에서 기반시설 설치의무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
으므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열거되어야 하며, 예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고, 행정청의 자의에 의하여 한
정적․열거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
로 위임입법의 한계(헌법 제75조)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23)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
우에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재량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도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동
법안에서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1) 이와 같은 공공시설로는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 하천, 유수지, 저수지(행정청이 설치
하는 것에 한함),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행정청이 설치
하는 것에 한함),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가 있다.
22)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반인이 도시계획시설이란 용
어를 사용할 때와, 심지어 관계법 규정에서조차도 52개 시설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인 것처럼 표현하
는 경우가 많아 의사전달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동진, 전게서, 19면). 
23) 헌법재판소 1998. 6. 25,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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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반시설 범위의 비교 및 시사점
1)유사 개념
기반시설에 관하여 개념이나 특성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현
행 개발관련법령은 개별시설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동법안의 기반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공시설, 공공용시설, 공용시설, 공동시설, 공익시설, 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 
간선시설 등이 있다. 이들 개별적인 시설의 종류는 286개 내외에 달하고 있다.24)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동법안의 기반시설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공시설 등의 개념 및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25) ‘공공
시설’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등 153개 법령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
기, 광장, 공동구 등을 열거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법등 7개 법령
에서 도로등 52개의 시설(부록 Ⅰ. <부표 2> 참조),  ‘기반시설’은 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등 48개 법령에서 도로, 상하수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정보통신
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다(부록 Ⅰ. <부표 3> 참조). ‘간선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등 9개 법령에서 도로, 상하수도,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
시설 등(부록 Ⅰ. <부표 4> 참조), ‘공공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법률등 16개 법령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광장, 공원 등(부록 Ⅰ. <부표 
5> 참조),  ‘공동시설’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 40개 법령에서 산업단
지안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등, ‘공익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법률등 40개 법령에서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시설 등을 열
거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유수면매립법등 5개 법령에서는 개념 및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공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과 도시저
24) 류지곤. 전게논문. p98.
25) 이하의 시설에 대한 분석은 법제처 현행 법령 DB에서 2001년 1월 3일 이전에 공포․시행중인 법령
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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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로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기구수리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는 ‘공
공편익시설’로  도로, 주차장, 광장,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
설, 통신시설, 관광안내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
간접자본시설’로 도로, 철도,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시설의 
개념이나 특성에 대한 정의 없이 법령의 목적에 따라 열거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
설분류에 따른 법적용의 일관된 흐름이나 분류별 차별성은 거의 없이 혼용하고 
있다.
2)기반시설 개념에 관한 외국 사례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과 같은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은 다른 일반 건축물
이나 시설물과 달리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26) 한편, 수도권 난개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학교, 공원등 
기반시설 없이 기존 도시의 도시기능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난개발은 많은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과 일치하는 개념을 외국의 사례에서 찾는 것
은 쉽지 않으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건설법전에서 ‘다른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게마인
데는 다음의 기반시설(Erschließung)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기반시설로는 ‘공공도로, 광장, 보도, 주택지내 도로, 공원용지와 녹지시설
(Grünanlagen)등’을 규정하고 있다(BauGB §127 (1), (2)).
26) 신동진. 전게서.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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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에서는 ‘공공시설, 오픈
스페이스’를 개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27)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을 통해서 ‘상하수도, 도로, 공원, 도서관, 경찰시설, 소방시설, 행정시
설, 긴급의료시설, 병원, 학교, 고정쓰레기처리시설, 공동묘지등’을 개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28)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악화의 방지와 양호한 주거환경의 정비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
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부담기준을 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당해 지역
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에게 공공시설의 정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난개발등이 초래하는 급격한 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택지
개발지도요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29)  하치오우
지(八王子)市의 경우 택지개발지도요강에서 ‘도로, 역전광장, 공원 및 녹지, 배수
시설, 소방시설, 집회시설, 교육시설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30)
3)비교 및 시사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로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 간선시설 
등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몇몇 시설들만 나열하고, 시설의 특성한계내에서 
계획시설의 범위를 한정하는 개념정의 방식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도시기
반시설중에서 기반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안의 구성은 현행 도시계획법
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도시
계획법의 도시기반시설과 달리 동법안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재산권 
27) 野村總合硏究所編. 1991. 「地價と詳細都市計劃」. p167.
28) 지대식. 전게서. p40. 
29) 상게서. p58.
30) 건설교통부. 2000.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경기 : 건설교통부. 
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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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부담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동법안에서 해당 시설을 열거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나라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도로, 공원, 급배수시설 등 극히 필요한 범위에서 국
민 또는 개발업자의 부담이 되는 공공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열거의 방식도 
우리의 동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52개의 시설중에서 ‘국토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되는 예견불가능한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
여 사전에 예견가능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기반시설의 범위
1)기반시설 범위의 설정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에 관한  선행연구31)의 
결과에 의하면 도시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을 기본으로, 도시기반시설,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공공시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간선시
설을 참조하여 이들의 합집합으로 도시공공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들 유
형을 합리적 수급의 중요한 지표인 시장성과 광역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표 
3-1> 참조), 설문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도로, 공원, 학교,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
설을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도시공공시설로 보고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안은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
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부담대상이 되는 기반시설
로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
31) 건설교통부. 2000.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경기 : 건설교통부. 
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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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을 열거하고 있다(동법안 제64조제2항). 
<표 3-1> 광역도와 시장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분류
구  분 시장성 낮음 시장성 높음
광역도 낮음
(국지적 시설)
도로, 광장, 공원, 문화시설, 녹지, 
운동장, 공용의 청사, 학교, 공공공
지
주차장, 시장
광역적
시 설
광역도시
공공시설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설비, 
공동묘지, 화장장
중앙공급 철도, 항만, 공항, 공동구
제한적 입지 하천, 저수지, 방풍․방수․방화․사방․방조설비, 유수지시설
자료: 건설교통부. 2000. p41.
기반시설의 범위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로부터 비경합적 시설이용, 시설이용
의 비배제성 등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설의 성격에 따른 유형분류
를 거쳐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발관련법령을 통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미흡한 한계를 
인식하여 현행 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현행 개발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을 토대로 시설분류의 유형에서 가장 많이 중
첩되고 있는 시설을 선별하였다. 그 다음에 동법안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과 설문조사 등에 의한 선행연구의 결과 그리고 외국의 사
례를 정리․종합하여 기반시설로 설정되어야 할 시설을 다음의 <표 3-2>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 결과, 기반시설의 범위로 도로, 급수시설(상수도, 용수공급시설), 
배수시설(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원(도시공원), 학교 등 
6개의 시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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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공재적 성격 시설분류의 유형과 기반시설 설정방안
구  분
시설분류의 유형
공공
시설
도시
기반
시설
공공
용
시설
공동
시설
공익
시설
공공
편익
시설
기반
시설
간선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도로 ○ ○ ○ ○ ○ ○ ○ ○
급수시설(상수도, 용수공급시설) ○ ○ ○ ○ ○ ○ ○
통신시설(정보통신, 통신망) ○ ○ ○ ○ ○ ○ ○
배수시설(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주차장(노외주차장) ○ ○ ○ ○ ○ ○
공원(도시공원) ○ ○ ○ ○ ○
전기(전원설비) ○ ○ ○ ○ ○
열공급시설(지역난방, 
(집단)에너지공급) ○ ○ ○ ○ ○
가스시설 ○ ○ ○ ○ ○
광장 ○ ○ ○ ○ ○
철도(도시철도) ○ ○ ○ ○ ○
항만 ○ ○ ○ ○ ○
공동구 ○ ○ ○ ○
공항 ○ ○ ○ ○
하천 ○ ○ ○ ○
녹지 ○ ○ ○ ○
운하 ○ ○ ○
사방․방화․방풍시설등 ○ ○ ○
체육시설(비영리) ○ ○ ○
학교 ○ ○ ○
도서관 ○ ○ ○
청소년수련시설 ○ ○ ○
화장장 ○ ○ ○
공공복지시설 ○ ○ ○
폐광폐수처리시설 ○ ○ ○
저수지 ○ ○ ○
공공공지 ○ ○ ○
공동묘지 ○ ○ ○
궤도 ○ ○
삭도 ○ ○
자동차검사소 ○ ○
건설기계검사소 ○ ○
송유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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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구  분
시설분류의 유형
공공
시설
도시
기반
시설
공공
용
시설
공동
시설
공익
시설
공공
편익
시설
기반
시설
간선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석유류저장시설 ○ ○
시장 ○ ○
연구소 ○ ○
공공직업훈련시설 ○ ○
방송시설 ○ ○
자료: 국토이용관리법등 343개 법령을 대상으로 함.
주:  표시는 기반시설범위의 설정방안을 표시한 것임.
2)필수기반시설과 임의기반시설의 구분
동법안의 기반시설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건부 허가, 이행보증금의 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부담의 대상, 국토도시관리계획 입안제
안의 대상,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
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등의 대상에서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의 적정설치여부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행정청의 계획수립의무등에 관련되어 있거나 구분 없
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반시설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지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
설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당해 지역의 개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와 공공재이지만 시장성이 높거나 당해 지역내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32)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부
3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개선 차원에서 법규정의 명료화를 위해 도시시설의 수를 축소하고 도
시시설을 의무시설과 임의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동진. 전게서. 
pp140-143). 반드시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해야 할 도시시설은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임의시
설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실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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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등의 기초가 되는 필수기반시설로 위임입법의 한계내에서 합리적이고 명확
한 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의기반시설
로 전자와는 달리 법령외에도 훈령, 지침, 예규, 고시 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필수기반시설은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등 각 법령에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로 열거하고 있는 시설중 미개발지역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필수기반시설은 도시기반시설중 시장성이 낮고, 집단이용재 
등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학
교등 6개 시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수기반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에 따른 조건부 허가, 이행보증금의 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설
치부담의 대상이 된다.
임의기반시설은 기반시설중 당해 구역내 지역특성등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시
설로 임의기반시설은 필수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임의기반시설
은 특성상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건부 허가기준이나 이행보증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국토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대상,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등의 대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구분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은 52개의 도시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개발행위의 허가
조건(동법 제47조제2항)이나 공공시설의 귀속(동법 제52조)등의 대상이 되는 시
설은 공공시설(동법 제47조, 제3조제15호, 동법 시행령 제4조)로 구분하여 운용
하고 있다(부록 Ⅰ.  <부표 6> 참조). 그렇지만 동법안에 있어서 기반시설과 공공
시설은 대상이 불명확하다. 즉 동법안상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은 당해 개발행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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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등(동법안 제53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설치후에는 공공시설로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
61조제2항). 한편,  기반시설외의 공공시설이 국토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설치
되는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어 설치한 경우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
다(동법안 제95조). 
결과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기반시설이 새로이 설치된 경우에는 공공시
설로 바뀌어 무상귀속하게 되는 것이다(<표 3-3> 참조).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법
은 52개의 도시기반시설과 22개의 공공시설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나, 동법
안은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
속되는지 불분명하다(부록 Ⅲ.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참조).  
따라서 동법안상 개발행위허가절차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조항에서 기반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에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3-3>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개념의 비교
구분 현행 도시계획법 동법안 
개발
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
발행위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
속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해방지․환경오염방
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제47조제1항).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
위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
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
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공공
시설
무상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
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
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제
52조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
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으로 귀속되며,....(제61조제2항). 
 
제 4장∙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방안   37
4C H A P T E R
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방안
1.기반시설부담제 의의와 제도현황
1)기반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부담
기반시설부담제 또는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해 동법안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
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부의 2000년 5월 30일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이후, 동법안의 추진과정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토이용체계 개편방
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난개발의 원인중의 하나로 기반시설의 무임승차를 꼽
고 있다.33) 
이에 따라,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은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고, 개발이 이
미 허용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확보방안으로 녹지지역, 관리
지역에서의 기반시설 부담은 부담구역을 설정하여 지자체가 부담계획을 수립하
33) 진영환. 2000. 8. 18.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최. 「21세기 국토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국토연구원 강당.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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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담계획에는 대상시
설, 총비용, 부담방법, 부담액, 부담시기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정하도록 하고, 지
자체에서 기반시설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내용은 광의의 의미로서 기반시설부담제 또는 기반시설연동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협의로서는 기반시설부담제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담금(負擔金)’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
를 말한다.34) 이러한 의미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동법안에서 부담금이라는 용어
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의 건축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당해 개
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확보․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는 이행보증금(동법안  제56조)과 기반시설부담구역안
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금전
으로 납부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동법안 제67조제2항)과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
(동법안 제67조제3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담(負擔)’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행정객체에게 작위(作
爲)․부작위(不作爲)․수인(受忍)․급부(給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부담의 예는 대단히 많으나, 특히 허가나 특허 등 수익적(收益的) 행
정행위의 경우에 많다.35) 동법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규정한 것은 개발행
위를 하는 자가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으로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직
접 설치하는 경우(동법안 제53조제4항)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부
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동법안 제64조)를 들 수 있다.36)
34) 김도창. 1993. 「일반행정법론(하)」. 서울 : 청운사. p582.
35) 한견우. 1996. 「행정법(Ⅰ)」. 서울 : 홍문사. p496.
36) 그밖의 부담관련제도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동법안 제61조제2항, 제95조)을 들 수 있으나 동법안의 
내용으로 불명확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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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등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국토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이
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동법안 제56조제1
항)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동법안 제67조제2조)이다. 한편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다.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동법안 제56조제1
항)와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동법안 제67
조제2조) 및  기반시설 설치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동법안 제67조제3조) 모
두 동일하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은 동법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산정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의 경우에는 예치금액의 산정, 예치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56조제2항, 제67조제
3항).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안 제65조). 즉,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
획,  기반시설의 총부담비용, 총설치부담비용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을 정하고, 부담분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의 위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의 위치․용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에 관하여 동법안은 이행보증금 예치시기는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56조제2항, 제67조제3
항).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설치비용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때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68조제1항제1호). 다만,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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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동항 제2호).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사항에 관하여 동법안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다른 법
률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안에 의해 부담한 부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부
담한 부분을 감면한다(동법안 제64조제3항). 이는 현행 개발관련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부담금이 60여개에 이르고 있어 중복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부록 Ⅰ. <부표 7> 부담대상 유형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부록 Ⅱ. 개발사
업에 부과되는 주요 부담금 참조).  한편, 동법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은 적용
을 배제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일부 간선시설
의 설치만으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동법안 제64조
제4항).
기반시설부담금의 귀속과 강제징수에 대하여 동법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부담과는 달리 기반시설설치에 따른 금전납부규정(동법안 제67
조제2항)을 두고 있으나, 특별회계등의 설치등 부담금 귀속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향후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시기까지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68조제3
항). 그러나 동법안은 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반환 및 정산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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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반시설부담제 운용예시
   
주: 음영표시된 부분은 동법안에 규정은 없으나 제도개선으로 고려할 사항임
2.기반시설 부담대상
1)개발행위의 규모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시에 당해 개발행위에 
부담구역지정
부담계획수립
기반시설 범위설정
기반시설 설치기준
기반시설 부담대상설정
기반시설 부담비용 산출
기반시설 설치확보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이행보증금 기반시설부담금
타법에 의한 부담금
채권매입
공공시설 기부채납
특별회계․특별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입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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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등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부담대상이 되는 개발행
위를 정하여야 한다. 동법안에서는 개발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개발의 규
모, 허가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는 정하고 있지 않다(동법안 제56조, 제52
조). 
또한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반시
설의 설치를 부담하거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64조제1항). 그러나, 부담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의 규
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동법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
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부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은 개발행위허가제 대상 개발행위와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구분하
고 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 대상 개발행위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구역안에
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동법 제46조)를 전국토로 확대적용한 개발행위허가
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심의대상 개발행위)에 대
하여는 국토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55조). 또한 기
반시설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56조). 한편,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
는 국토이용체계개편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일정 요건하에서 지정된 부담구역에
서 기반시설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동법안 제64조제1항). 
개발행위의 규모는 별도의 논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기반
시설부담제 운용의 기초가 되므로 여기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개발관련법령
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발관련 부담금의 대상규모,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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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발관련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현행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
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동법 제49
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1).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
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1만㎡ 미만, 보전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5천㎡ 미만에 
한하여 허용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의제를 규정하여 건축허
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8
조제6항제3호).
(2) 개발 관련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규모 
2000년 4월말 현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6개 법률에서는 61개의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부록 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주요 부담금 참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면적(대상지역),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1개의 부담금), 대상사업, 사업별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5개의 부담금), 
기준면적(대상지역), 대상건물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4개의 부담금),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51개의 부담금)로 구분할 수 있다(부록 Ⅰ.  <부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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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대상 유형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참조). 특정대상사업에 있어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51개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위의 10개 부담금의 유형을 통해 기
반시설부담대상이 되는 개발규모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3)부담대상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외국 사례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의 경우에는 부담대상 개발행
위에 관한 것은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파악이 쉽지 않으나, 간접적인 자료에 의
하면 개별적인 건축허가와 연계되어 주택 1호당 또는 병원은 병상당 부과되거나 
유발교통량으로 산정하여 부과된다37)고 한다. 개발영향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는 신규개발과 이에 따른 추가적 시설수요간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
자체는 당해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어
야 부과할 수 있다.38) 또한 개발자가 부담한 부담금과 개발지역주민들이 향유하
는 편익간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은 부담대상개발행위를 택지개발 면적과 주택건설 
호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요강은 300㎡ 미만
에서부터 1ha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도시계획법상
의 개발허가기준에 맞춰 개발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의 사업을 적용대상
으로 하는 요강수가 택지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전체 요강수의 60%를 차지
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건설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강 역
시 적용대상 호수가 1호에서부터 30호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주택 2호 이상 9호 미만의 건설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요강수
가 주택건설호수 기준 전체 요강수의 59%로 가장 많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택지
37) 고준환, 장철순 역. 1996. 일본 도시개발제도비교연구회 편 「외국의 도시계획․개발제도」.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pp98-99.
38) 지대식. 전게서.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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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도요강의 제정이 소규모 난개발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3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치오우지(八王子)市의 경우,40) 부담대상 개
발행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사업(법 제29조)인 도시권의 시
가화구역에서는 500㎡ 이상이고, 기타 시가화지역은 1,000㎡ 이상인 개발사업, 
택지조성등 규제법 제8조에 의한 허가사업, 토지이용면적이 1,000㎡ 이상이며 7
구획 이상인 경우 혹은 10구획 이상인 사업, 시장이 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오미야(大宮)市의 경우,41) 부담대상 개발행위는 구역면적이 500㎡ 이상인 사업
이며, 시장이 별도로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동법안이 부담대상 개발행위의 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연계하여 최소 단위인 주택 1호당 부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일본의 택지개발
지도요강은  500㎡∼1,000㎡이상인 사업을 부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다.
4)기반시설 부담대상 규모 설정방안
(1) 개발행위허가대상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차등화
동법안은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대상을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지역은 도시 및 비도시지역으로 전체 국토이며, 기반시설등의 조
건부 허가(동법안 제53조제3항), 이행보증금의 예치(동법안 제56조제1항), 국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동법안 제55조)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의 개
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
39) 상게서. pp59-60.
40) 건설교통부. 전게서. p194.
41) 건설교통부. 전게서.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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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역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은 제외)등이다(동법안 제5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한편,  기반시설부담대상 개발행위의 대상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42)외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지정된 부담구역(동법안 제63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치의무(동법안 제64조)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동법
안 제67조제3항) 그리고 금전을 통한 납부(동법안 제67조제2항)와 관련되어 있
다. 이 경우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
축물의 건축(위의 토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이다(동법안 제
64조제1항제1호, 제2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지역과 부담 등이 다르므로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의 규모와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
의 규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대상의 규모와 기반시설
부담 개발행위의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대안 (1)은 일정규
모(ⅰ) 이하를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하고, 일정규모(ⅰ) 이상 및 일정규모(ⅱ) 
이하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로 차등화하는 대안이다(<그림 4-2> 차등화 대안
(1) 참조).
<그림 4-2> 차등화 대안(1)
개발행위허가대상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
                       일정규모(ⅰ)                                  일정규모(ⅱ)
4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또는 규모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지역임(동
법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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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는 일정규모(ⅱ) 이하를 모두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내
에서 일정규모(ⅰ) 이상 및 일정규모(ⅱ) 이하는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로 차등
화하는 대안이다(<그림 4-3> 차등화 대안 (2) 참조).
<그림 4-3> 차등화 대안(2)
개발행위허가대상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
                      일정규모(ⅰ)                                   일정규모(ⅱ)
이들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안 (1)은 현행 도시계획법에 충실한 것
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면적 1만㎡ 이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하고, 
그 이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로 
다루어 운용하는 것이다. 
대안 (1)에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일정규
모 이상은 개별법에 의해 규율함으로써 다른 개별법과의 조화를 기하고, 개발행
위허가대상은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동법안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
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용하는데 용이하다. 셋째, 기반시설
등의 조건부 허가(동법안 제53조제3항)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정 규모 이하는 이
행보증금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 개발행위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은 기반시
설설치비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넷
째, 산림법등 18개의 다른 법률에 의해 인가․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데(동법안 제57조제1항),  이 경우에는 동법안의 다른 절차를 생
략할 수 있으므로 동법안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반면에 대안 (1)에 따르는 단점으로는 개발행위와 기반시설부담 대상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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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원적으로 작동된다는 비판의 우려가 있으며,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공공시설 귀속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
고 있으므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경우 동법안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안 (2)는 일정규모 이하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일정규모 이하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로 다
루어 운용하는 대안이다. 이 대안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부담개발
행위를 구별하므로 제도 운용이 용이하고,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
반시설 설치의 경우 공공시설 귀속 등에 관한 문제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이 대안에 따르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의 확대, 개발행위허가제와 기
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한 설치부담의 중첩적 운용, 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설
치비용의 불명확한 구분,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부
작용등이 문제점으로 될 것이다. 
대안 (1), (2)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표 4-1> 차등화 대안별 장․
단점 참조), 동법안의 제정목적을 살리고 제도운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
안(1)이 대안 (2)의 경우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도시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면적 1만㎡ 이하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 이상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로 차등화하여 분리․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1> 차등화 대안별 장․단점
구분 차등화 대안(1) 차등화 대안(2)  
장점
․개발행위허가대상을 축소하고 일정규
모 이상은 개별법에 의해 규율함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전국이 
아니라 일부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용하
는 데  용이함  
․일정규모 이하는 이행보증금으로,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를 구별하므로 제도 운용이 용이함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공공시설 귀속등
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
므로,  동법안의 개정 없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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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등화 대안(1) 차등화 대안(2)  
장점
  일정규모 이상은 기반시설설치비용으
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음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가 의
제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음(약 
18개 법률)
단점
․개발행위와 기반시설부담 대상개발행
위가 이원적으로 작동됨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
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공공시설 귀
속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
고 있으므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경
우 동법안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임  
․개발행위허가대상이 확대됨
․개발행위허가제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
위에 대한 설치부담이 중첩적으로 운용
되어 복잡하게 됨
․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구분
이 불명확하여 운영하기 곤란함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경우의 부작용이 예상됨
(2) 개발행위허가대상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모
개발행위허가대상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을 분리할 필요성은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분리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동법안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규모는 개발행위허가제가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되는 것이므로 현행 도시계획법과 같은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동법안상 개발행위허가
의 대상규모가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대상과 같
이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모는 기준면적,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부담금과의 비교(부록 Ⅰ. <부표 7> 부담대상 유형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참조)를 통해 설정하고자 한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부담금은 기준면적(대상지역),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사업, 사업별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준면적(대상지역), 대
상건물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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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들 유형중 기준면적․대상사업․대상건물의 규모를 통해 기반시
설 개발행위의 대상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
모․대상사업․대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기
반시설부담금, 간선시설설치부담, 광역교통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비교하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부록 Ⅰ.  <부표 8> 대상사업별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주요 부담금, <부표 
9> 대상시설별 교통영향평가 및 주요 부담금 참조, 부록 Ⅱ. 개발사업에 부과되
는 주요 부담금). 
대안의 설정은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규모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
안 (1)에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최대한 규모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
가에서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정규모(일반적으로 10만㎡)이상을 협의대상으로 정
해 놓고 있는 규모로 한다. 최소한의 규모는 현행 개발행위 허가대상(주거․상업․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으로 하는 대안이다. 
<그림 4-4>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모 대안(1)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100,000㎡ 이상)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10,000㎡∼100,000㎡)
개발행위허가대상
(10,000㎡미만)
대안 (2)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의 경우, 부과대상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축을 최소한의 규모로 정하고 있으므
로 이러한 규모이상은 모두 기반시설 개발행위의 대상규모로 하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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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모 대안(2)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100,000㎡ 이상)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
(20세대 이상∼100,000㎡)
개발행위허가대상((10,000㎡미만)
대안 (3)은 부담 또는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한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이 난개발
의 주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을 없애고 모든 개발행위를 기반시설 개
발행위의 대상규모로 하는 대안이다. 
<그림 4-6>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모 대안(3)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모든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100,000㎡ 이상)
 개발행위허가대상((10,000㎡미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20세대 이상)
이들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안 (1)은 앞에서 살펴본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차등화한 대안 (1)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안 (1)에 의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의 규율을 받으므로 동법안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동법안은 국토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환경․교통․재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율을 받는 개발행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안 제55조제2항제4호), 다른 법률에서 그 부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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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감면조항(동법안 제64조제3항)을 두고 있으므로 
법 조항간의 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되는 경
우 기반시설 미확보등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 (1)을 취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20세대 이상
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따른다. 또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상한선
을 두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외에 외부효과가 큰 기반시설 예를 들
면, 공공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안 (2)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되고, 자체적으로 필
요한 시설뿐 아니라 외부효과가 큰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경․
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율대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유
사한 성격의 규제를 이중으로 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저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부담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되는 경우 기반시설 미확보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대안 (3)은 일정규모 이하로 개발하는 편법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제한하
는 효과는 있으나, 기반시설과 부담의 합리적 연관성 또는 비용편익분석상의 어
려움이 예상되고, 지나친 부담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
대안 (1), (2), (3)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표 4-2> 대상규모 대안
별 장․단점 참조), 동법안에 의한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법일반 제정원칙에 기
여하고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대안 (1)이 대안 (2), (3)의 경우보다 타당
하다. 과중한 부담이나 지나친 법의 확대적용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될 여지
를 남겨놓는 것보다는 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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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대상규모 대안별 장․단점
구분 대상규모 대안(1) 대상규모 대안(2)  대상규모 대안(3)  
장점
․일정규모 이상을 규율하고 
있는 환경․교통․재해등
에관한영향평가법과 조화
를 기할 수 있음  
․국토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사항중 환경․교통․재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율을 받는 개발행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음
․다른 법률에서 그 부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에 대
하여는 감면조항과 조화됨
․타법에 의해 의제되는 경
우 기반시설 미확보등 문
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됨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 
뿐만 아니라 외부효과가 
큰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음
․난개밸의 주원인인 일정
규모 이하로 개발하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음
단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
우 20호 이상으로 하고 있
어 형평성의 문제가 따름
․상한선을 두는 경우 자체
적으로 필요한 시설외에 
외부효과가 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문
제가 발생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
한영향평가법의 규율대
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유사한 성
격의 규제를 이중으로 
받는 결과를 초래함  
․최저기준을 하향조정하
는 경우 부담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과중한 부
담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이 예상됨 
․타법에 의해 의제되는 
경우 기반시설 미확보등
의 문제가 발생함
․기반시설과 부담과의 합
리적 연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 
․비용편익의 산정이 용이
하지 않음
․부담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
됨 
․타법에 의해 의제되는 
경우 기반시설 미확보등
의 문제가 발생함
기반시설 부담대상 규모 설정방안을 종합하면,  개발행위 허가대상과 기반시
설 부담대상 개발행위는 차등화하고(차등화 대안(1)),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최소대상규모는 개발행위 허가대상규모 이상으로 하고, 최대대상규모는 환경․
교통․재해등의영향평가에관한법률상 협의대상규모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규모 대안(1)). 그리고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규모설정시 대상시설은 대
상규모 대안(1)의 설정근거에 의해 환경․교통․재해등의영향평가에관한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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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상규모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4-7> 기반시설 부담대상(안) 
참조).
<그림 4-7> 기반시설 부담대상(안)
                        660
면적(㎡)                 990 1만㎡   5만㎡      10만㎡     30만㎡   100만㎡  
                       1,650 
세대수              0 20        300       750        2,000       35,000
개발행위허가대상(안)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교통영향평가
주 : 면적별 세대수는 평균 용적률 200%, 평균평형 35평을 가정하여 추정한 수치임.
3.기반시설 설치기준
1)기반시설으로서의 도로
개발행위허가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 등에 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동법
안에서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53조제4항). 한편,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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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안에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용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64조제1항, 제2항).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이 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하여는 동법안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동법안에서 부담이 되는 도로는 간선도로
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로(동법안 제64조제2항제1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도로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대
표적인 기반시설인 도로43)를 중심으로 설치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법령에서 도로는 등급 및 사용, 형태, 기능, 주택의 건설기준, 구조․시설
기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즉, 도로는 등급 및 사용, 형태 등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
하고(도로법 제11조, 제12조 내지 제17조의2), 규모별로는 광로(폭 40m이상), 대
로(폭 25m ∼ 40m), 중로(폭 25m ∼ 40m), 소로(폭 12m미만)로 구분하며, 각각의 
도로는 1류, 2류, 3류로 다시 세구분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
호). 기능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구
분한다(동조 제3호).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도시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
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
활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집산도로는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
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
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국지도로는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
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등 자동
43) 기반시설 설치 기준은 도로이외에도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이 검토
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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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도로는 기간도로, 진입도로로 구분하는데(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조),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
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을 말한다. 
진입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
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의해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고, 지역
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이 경우 도시지역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방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의 종류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국도
보조간선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집산도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지도로 군도
한편, 농․어촌지역의 도로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도로가 있다. 이 도
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안의 도로에 한함)로서 농어
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농․어촌도로정
비법 제2조제1항, 제4조)로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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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로의 공급과 비용부담
도로법은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하도
록 한다(도로법 제24조제1항).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
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56조). 
도시개발법상 비용부담의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
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도시개발법 제5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
61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비용부담의 원칙은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6천500㎡ 이상의 면적으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6
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도로의 설치부담은 행정청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의 설치를 부담하게 한다. 즉,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주택단지내의 도로와 동 
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도로설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거
나(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산업단지 건설의 경
우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안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설치를 부담하도록 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또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22개 법률에서 사업 인․허가시 도로 등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하는 공공시설 기부채납도 설치부담에 해당한다(부록 Ⅲ. 공공
시설 무상귀속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은 도로의 등급별 공급과 관
리 및 비용부담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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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도로 등급별 공급 등
구분  고속 도로  국 도
국가
지원
지방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특별․
광 역 시
도
지방도 시․군도 구 도
농어촌 
도로
계획
수립
건교부
장관
건교부
장관
건교부
장관
건교부 
장관
특별․
광역시
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군수
노선
지정
시행령
으로 
정함
시행령
으로 
정함
시행령
으로 
정함
시행령
으로 
정함
특별․
광역시
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군수
건설 도로공사
지방
국토청
도지사, 
특별․
광역시
장  
도지사, 
특별․
광역시
장  
  
특별․
광역시
장
도지사,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군수
재원
국고 및 
도공수
입
국 고 국고 +지방비
국고 +
지방비
양여금+
 지방비
양여금
+
지방비
양여금
+
지방비
지방비
양여금
+
지방비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계획(1998∼2011)을 참고로 재작성.
3)도로의 설치기준
도로의 설치기준은 개발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도로법과 도
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에 따라야 하며 
건축법등 개발관련법 그리고 도로관련부담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도로의 배치간격(<표 4-5>)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3호), 국도우회도로는 집산도로 또는 국
지도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호). 지역별 도로율은 주택형
태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으나 다음의 <표 4-6>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동규칙 제11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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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5조, <표 4-7> 참조).
<표 4-5> 도로의 배치간격
유형 배치간격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1천m 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500m 내외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250m 내외
 국지
 도로간
직사격형인 가구의 긴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 90m ∼150m
직사격형인 가구의 짧은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 30m ∼60m
<표 4-6> 지역별 도로율
지     역 도 로 율 주간선 도로율
주  거  지  역 20%∼30% 10%∼15%
상  업  지  역 25%∼35% 10%∼15%
공  업  지  역 10%∼20%  5%∼10%
<표 4-7>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6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2천세대 이상 20 이상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시의 도로관련 규정으로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
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건축법 제33조제1항), 연면적의 합계가 2
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이 경우 도로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 예정지를 말한다(동법제2조제11호). 도시계획법상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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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구역안에서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도록 하
고 있다(도시계획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별표1).
도로관련부담금으로는 도로원인자부담금(도로법)등 14개의 부담금이 있다(부
록 Ⅰ. <부표 10> 도로관련부담금 참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의 대상이 
되는 도로관련부담금으로 단지내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 적용되는 부담금으로
는 광역적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
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로표지시설원인자부담금(도로교통법)등 5개의 부담금
이 있다. 동법안은 기반시설중 다른 법률에서 그 부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
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안에 의한 부담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64조제3항). 따라서  도로의 경우 
5개 법률에 의한 부담금중 당해 시설에 관한 부담을 한 경우에는 부담분이 감면
되지만, 광역적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인 도로와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감면되거나 별도의 설치부담이 
될 것이다. 
4)도로설치부담에 관한 외국 사례
도로의 설치부담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택지개발지도요강의 
경우에는  도로의 직접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부담
금의 형태로 설치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지구공공시설부담금
(Erschließungsbeitrag)의 경우에는 지역을 통과하는 연방도로 및 1, 2급 주(州)도로
와 다리, 터널, 지하도 등은 제외하고 있다(BauGB §128 (3)). 구체적으로 본(Bonn)
의 지구공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는 도심, 상업 및 산업지구의 경우 폭이 
13m(건축이나 상업용으로 도로나 광장의 한 면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내지 
18m(양면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내, 기타 지구의 경우는 폭 10∼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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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도로를 부담금 부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개
발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 주택진입도로는 폭 4m 이내의 도로를, 건설자체에는 
관계가 없지만 건설지구 연결에 중요한 공공도로 폭 22m 이내의 도로를  부담금 
부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44)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의 경우, 플로리다의 Palm 
Beach郡은 당해 개발사업으로부터 6마일(9,656m) 이내에서 도로영향부담금을 지
출하며, 메릴랜드의 Montgomery郡은 당해 개발사업이 위치한 서비스구역안에서 
도로영향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45)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의 경우, 하치오우지(八王子)市는 시의 도로계획에 
따르고 도로계획이 없는 경우는 건축기준법에 의거 확보, 정비하여 시에 귀속하
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규모 10,000㎡ 이상의 경우 구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있어(연장거리 50m 이상은 별도 협의) 4m 미만의 도로는 개발규모별
로 다음의 <표 4-8>과 같이 확장, 정비하여 시에 무상귀속하도록 하고 있다.46) 
오미야(大宮)市는 개발규모 500㎡ 이상으로 진입도로의 폭과 개발구역내 도로정
비기준을 다음의 <표 4-9>과 같이 정하고 있다.47) 사쿠라(佐倉)市의 시설정비기
준은 호당 평균 택지규모가 183㎡일 때 도로는 폭원 6∼12m(도로율 24.2%)정도
이다.48) 한편, 일본 건설성은 1983년 「택지개발지도요강에 관한 조치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에 의해 구획도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원 6m 초과의 구획도로를 요구하지 말 것, 주요 도로는 개발규모 및 용도를 
감안할 것, 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교통량을 전제로 하여 정비할 것, 연결도로
는 기본적으로 지구내 설치도로중 가장 근간이 되는 도로를 통하여 연결하고, 교
통처리상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노선을 요구하지 말 것 
44) 건설교통부. 전게서. pp127-128.
45) 지대식. 전게서. p48.
46) 건설교통부. 전게서. p119.
47) 상게서. p123.
48) 지대식. 전게서.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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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49)50)
<표 4-8> 하치오우지(八王子)市 개발규모별 도로폭
개 발 규 모(㎡) 도로의  폭(m)
10,000∼30,000 5 이상
30,000∼50,000 5.5 이상
50,000∼100,000 6 이상
100,000 이상 별도 협의
<표 4-9> 오미야(大宮)市 개발규모별 도로정비기준
개발규모(㎡)
도로의 폭(m)
구획도로 주요도로 간선(연결)도로
500∼1,000 4.0 이상
1,000∼3,000 4.0 이상 4.5 이상
3,000∼6,000 5.0 이상 6.0 이상
6,000∼10,000
6.0 이상
6.5 이상
10,000∼50,000 8.0 이상
50,000∼100,000 9.0 이상
100,000∼200,000 9.0 이상 12.0 이상
200,000 이상 9.0 이상 12.0 이상
5)기반시설 설치기준방안
(1)간선도로의 범위
동법안은 도로의 설치부담에 대하여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동법안 제64조제2항제1호), 간선도로의 범위에 대
49) 상게서. p66.
50) 일본 도로구조령에 의하면, 주요간선도로는 도시권 및 도시내의 골격을 이루고 고속자동차도를 보
완하여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20m이상), 간선도로는 개발구역의 골격을 이루고 근린주구를 형성
하는 가로 및 가구내의 주요도로(12∼18m이상), 보조간선도로는  개발구역의 근린분구 또는 인보구
(隣保區)를 형성하고,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9m이상), 구획가로 - 개발구역의 구획을 형성하고, 
구획지 교통에 공하는 가로(4∼6m이상)를 의미한다(愛知縣建築部. 1999. 「都市計劃法 開發許可の
實務の手引」. 東京 : 大成出版社.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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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간선도로가 포함되
는지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내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간선
도로의 범위가 도로의 기능별 구분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도시계획시설
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인지 주택건설기준인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
한규정 제2조제7호)인지 불명확하다. 
개발에 따른 도로의 설치부담이 국민 또는 사업주체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동
법안에서 위임규정을 두거나 예측가능한 범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간선도
로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같이 주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로 정하는 대안 (1)과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과 같이 기간도로로 정하는 대안 (2)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안 (1)은 간선도로를 주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로 정하고,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국도와 일부 지방
도가 이에 해당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 따라서 동법안의 
취지에 따라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
는 일반적인 비용부담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
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도우회도로는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직접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4호)과 기능
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의 종류에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상응하는 도로는 지
방도 또는 군도(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로 정한 현행 법
체계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범위가 집산
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진입도로, 단지내도로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안 (2)는 간선도로를 기간도로로 보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
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
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조제7호). 대안 (2)에 의하는 경우 간선도로의 범위가 확대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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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범위가 기간도로를 제외한 폭 8m 미만의 국지도로
와 진입도로, 단지내도로로 한정되어 부담이 작아지게 된다. 반면에 지방자치단
체의 재원부족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난개발의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기준등 현행 법체계와 불일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따른 후속작
업이 요구된다.  
대안 (1),  (2)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표 4-10> 간선도로의 설정
대안별 장․단점 참조), 동법안에 의한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법일반 제정원칙
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대안 (2)가 대안 (1)의 경우보다 바람직하다. 다만, 기
반시설의 충분한 확보방안의 마련과 현행 법체계의 정비등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0> 간선도로의 범위 설정대안별 장․단점
구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른 대안(1)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대안(2)  
장점
․동법안의 취지에 따라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국도
우회도로는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직접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
며,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
의 종류에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상응하는 도로는 지방도 또는 군
도로 정한 현행 법체계와 조화됨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범위가 기
간도로를 제외한 폭 8m 미만의 국
지도로와 진입도로, 단지내도로로 
한정되어 부담이 작아짐  
단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범위가 집
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진입
도로, 단지내도로로 확대됨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에 어려움
이 예상됨
․도시계획시설기준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음
(2)진입도로의 길이와 폭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너비 4m)에 접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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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법 제33조제1항),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
행령 제28조제2항).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단지밖의 기간도로로부터 
단지경계선까지 200m 이내의 범위의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
발지역과 연접한 개발 또는 일정규모 이하로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으로 「준
농림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지침」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부
록 Ⅰ. <부표 11> 지침별 도로확보방안 참조). 
동법안은 여러 제도적 장치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64조제4항). 또한 진입도로에 대한 언급은 없
이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부담계획에 따라 설치부담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동법안 제65조). 그러나 동법안의 제정․공포이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면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진입도로의 길이와 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설치
의무인 사업시행자의 부담의 200m 제한 규정을 동법안에 의해 지정되는 기반시
설부담구역안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현
행 건축법상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가 가능한 규정을 동법안에 의해 지정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적용을 제외
하는 건축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건
설하거나 1만6천5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진입도로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간선도로에 연결되
는 진입도로의 설치의무는 현재와 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개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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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별로 차등을 두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같이 부담의 범위를 확
대하는 방향에서 개발행위허가대상과 기반시설부담대상의 경우로 구분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최소규모를 
1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하여 진입도로의 설치의무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
와 함께 종전에 없던  최대규모 300호 미만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반시설부담대
상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대지조성의 경우에도 최소면적규모를 
1만6천500㎡ 이상에서 건축허가의 대상규모인 연면적 200㎡ 이상, 최대규모를 1
만㎡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에
는 최소규모를 300호 이상으로 하고,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최소면적규모를  1만
㎡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폭은 현재와 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에서 개발규모별로 세분화하되, 100호 미만은 건축법상 기준도로인 4m, 100호
이상∼300호미만은 5m, 300호 이상은 현재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
르는 대안 (1)과 300호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 이하를 6m로 하는 대안(2)을 
설정할 수 있다. 대안 (1),  (2)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표 4-11> 진
입도로의 폭 설정대안별 장․단점 참조), 소규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
평성을 기할 수 있는 대안 (1)이 타당하다(<표 4-8>, <표 4-9> 참조).
<표 4-11> 진입도로의 폭 설정대안별 장․단점
구분 300호이하 세분화 대안(1) 300호이하 균등적용 대안(2)  
장점 ․소규모 사업시행자 부담이 줄어듬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
․최소 폭 6m를 확보할 수 있음  
단점 ․최소 폭 6m를 확보할 수 없음  ․사실상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소규모 사업시행자 부담이 늘어남 
․형평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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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반시설 설치이행보증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1)이행보증금
동법안은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확보하도록 하
고 있다(동법안 제56조제1항). 또한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기반시설의 효율적
인 설치 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67조
제3항).
이행보증금은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
립법, 지하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동
법안의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 설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법
률에서의 이행보증금과는 다르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동법안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도로, 공원, 녹지, 초․중․고등학교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동법안 제64
조제2항).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하다. 또한 개발행위는 국토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므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
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동법안 제91조). 따라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일정한 이행보증금을 지불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
용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이행보증금
의 산정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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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동법 제4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동조례 제22조제2항). 현행 개발
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 이행보증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1조제4항, 도시계획법의 준용).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35조제4항).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을 당해 매립공사의 착수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4
조제1항). 한편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
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제1
항).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당해 시․도조례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17조).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
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행정벌도 함께 부과하고 있
다(동법 제39조제1호). 이와 같은 이행보증금은 개발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이행
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어서 동법안상의 이행보증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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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도로설치비용의 산정
(1)도로관련부담금의 산정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주요 부담금중 도로관련부담금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
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산업단지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지원시설내 시설소유
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내 공동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도로원인자부담금(도로법 제64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등이 있다. 동법안은 기반시설중 다른 법률에서 그 부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부담분을 감면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동법안 제64조제3항),  도로관련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
반시설부담금 부과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다. 따라서 이들 도로관련부
담금의 산정기준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납부하는 금액의 산정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51)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
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동법 제1조, 제11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택지개
발사업등이다(동법 제11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51) 관련부담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록 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주요 부담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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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이 경우 부과율은 개발비의 30%이며(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5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1조의3제3항). 
  또한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 기타 유사한 사업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동조제2항, 령 제16조의2제1항).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이 경우 부과율은 건축비의 4%이며(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서 5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1조의3제3항).
②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해 도시정비지역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동법 제1조, 제21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동
법 시행령 제35조).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이 경우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이며, 시장등이 지
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또한 시장등은 당해 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
위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조제3항, 별표 6, 부록 Ⅰ.  <부표 12> 교통유발계수 참조). 교통유발계수가 장
기간의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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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동조제4항).
③ 산업단지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시설부담금은 산업단지사업시행
자가 설치한 도로․공원․녹지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양자등에게 납부
하게 하는 부담금이다(동법 제33조). 산업단지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동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공공시설의 건설비용
 시설부담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소유부지면적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   
  이 경우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
용을 합산한 금액이며(동법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개발후 분
양하는 총면적은 기존 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
함)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나
누어 부담한다(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④ 시설소유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지원시설내 시설소유자부담금은 유통단
지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유통단지내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공원 및 녹지, 용수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양자등에게 납부하게 하는 부담금이다(동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0
조제1항). 유통단지시설소유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24조제3
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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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시설소유자부담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소유부지면적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   
  이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이며(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은 기존 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하고(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소유부지면적은 시설부담금
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한편 유통
단지개발촉진법은 유통단지내 공동부담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5
조제1항). 이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이며(동법 제3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수익
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수에 의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동법 제3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⑤ 도로원인자부담금
도로법의 도로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
공사의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이다(도로법 제64조). 이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이 없으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일부 규정
을 두고 있다. 즉,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에게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
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동조례 제3조제2항).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
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동조례 제3조제3항).
제 4장∙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방안   73
(2)용인시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용인시는 용인지역에 택지개발사업 및 민간공동주택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개발후에 발생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기
반시설 분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개발수요에 따라 기반시설을 원활히 
확충하기에는 용인시의 시세에 의한 재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교통유
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및 일반공동주택사업자로부터 전
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4427호) 제62조 및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승인 부관(附
款)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만든 자체 고시기준에 의한 것이다.
시장은 용인시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주로부터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 다가
구, 연립주택 포함)사업자를 납부대상으로 한다(1997년이후 개발계획 승인된 사
업지로 함). 분담금액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 유상공급면적 ㎡당으로 
, 일반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 ㎡당으로 부과기준별 분담금액을 정하고 있
다(부록 Ⅰ. <부표 13> 용인시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액 기준표 참조).
3)도로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외국 사례
독일의 지구공공시설부담금(Erschließungsbeitrag)의 경우 본(Bonn)의 지구공공
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52)는 부담금 산출방식을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
하고, 시는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
정에 있어 지구공공시설에 연결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52) 건설교통부. 전게서.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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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고와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층고는 1층 건물의 건축이 가
능하면 1.0, 2층은 1.3, 3층은 1.5, 4-5층은 1.6, 6층이상이면 1.7을 곱하고 토지용도
가 묘지, 스포츠시설, 옥외수영장, 소정원이면 0.5를 토지면적에 곱함으로써 산정
한다. 
보쿰(Bochum)시의 부과사례를 살펴보면,53) 200m의 도로가 수 년에 걸쳐 지구
상세계획에 의거하여 개설되었으며, 공공의 교통에 사용됨에 따라 부담금이 부
과되었다. 부담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도로설치 비용이 총 550,000DM이고 이중 
주민부담은 90%인 495,000DM이다. 연결대상 토지는 면적 16,000㎡로  층고와 용
도를 고려하여 평가된 총면적은 23,500㎡이다. 이를 기준으로 부과된 부담금은  
1㎡당 부담금은 21DM (= 495,000DM ÷ 23,500㎡)로,  대지면적 250㎡, 2층짜리 
주거용 건물의 경우  6,500DM (=250×1.25×21DM),  대지면적 850㎡, 3층짜리 주
거용 건물의 경우  27,000DM (=850×1.50×21DM), 대지면적 1,300㎡, 2층짜리 수
공업공장의 경우  48,000DM (=1,300×1.75×21DM)의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중 도로영향부담금을 살펴보
면, 플로리다의 Palm Beach郡은 당해 개발사업으로부터 6마일(9,656m) 이내에서 
도로영향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54) 도로영향부담금을 산정방식에 있어서 고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의 표준인데, 흔히 지방
도로는 미국의 ITE(The Institute of Traffic Engineers)가 개발한 6개 등급(LOS A∼
F)의 서비스수준(도로용량)중 LOS D의 도로용량으로 계획된다.55) 도로영향금의 
산식에는 토지이용유형별로 발생되는 평균통행거리와 1일 평균통행횟수, 도로차
선 1마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용지취득비 포함), 「장래 도로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자동차연료세와 재산세 수입의 할인된 현재가
53) 상게서. p128.
54) 지대식. 전게서. p48.
55) 가장 높은 등급인 LOS A는 설계속도에서 장애없이 소통되는 도로의 용량이고, LOS F는 교통혼잡직
전의 최대용량을 가리킨다. 부담금결정요인의 표준이 되는 LOS D는 설계속도하에서 정체와 장애로 
인한 평균속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교통혼잡보다 나은 상황을 가리킨다(상게서.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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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등 요소가 포함된다.56) 
Road Impact Fee = ADTi × 2TLi × Cap × C - Creditsi
  ADTi :  각 이용유형별 1일 평균통행횟수(ITE가 작성) 
  TLi :  각 이용유형별 평균통행거리(지방교통기관이 작성)
  Cap :  LOS D에서 차선 1마일의 용량 
  C :  차선 1마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용지취득비 포함)
  Credits :  장래 도로시설 설치비용에 충당될 제세수입의 할인된 현재 가치
그밖에 도로영향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보면, 펜실베니아주의 어퍼메리온 타운
쉽의 경우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 개량비용의 부담을 위해 교통개발지구를 정
하고, 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개발업자에게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부
담금액은 지역내에서 필요한 1대당 투자액을 산정하고, 개발의 종류와 유발교통
량으로 산정한다. 또한 텍사스주의 코퍼스-크리스티郡의 경우 간선․지선정비의 
부담금, 접도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비례부담금이 있다57)
4)산정기준 설정방안
(1)이행보증금
동법안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은 다른 법률의 개발허가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
우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강제금과는 달리 기반시설설치 조건
부허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행보증금 산정에 앞서 최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최소한 기반시설설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산정에 대한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56) 상게서. pp50-51.
57) 고준환, 장철순(역). 전게서.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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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총공사비 또는 순공사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하수법)등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산정방안은 단순히 규
범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모의실험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받은 경
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
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68조제
2항). 또한 동법안은 원상회복 규정(동법안 제56조제3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허
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의 원상회복이며, 기반시설의 설치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58)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
치한 이행보증금으로 누가, 언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
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경우 예치한 이행보증금의 사용용도
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도로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
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과․징수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한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당해 구역안에서 기반
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등에 관한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의견청취, 
심의, 공고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자동적으로 
58) 현행 도시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
는 자에 대하여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하
여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제6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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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것으로 본다(동법안 제72조).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각 기반시설부담개
발행위자의 부담분은 정해지지만 금전으로 납부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른 법
률에 의한 부담금과 공공시설등의 기부채납에 의한 부담분을 감면한 다음 최종적
으로 산정․부과된다(<그림 4-8>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참조). 
구체적인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은 이행보증금의 경우와 같이 산정기준에 대
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또는 기반시설부담계획별
로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부담분은 상이하지만, 부담대상과 산
정방법은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등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토지수용권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
금과 같이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위 토지 가격의 몇 배를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면 기반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한 난개발사례에
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둘째, 도로등 8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비용을 금전으로 납부하
는 경우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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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반시설부담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
하여 적정한 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시설별로 산정된 금액의 총비용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부담
한 부분과 공공시설등의 무상귀속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지나친 공제로 인해 
실제로 부담할 부분이 없게 되어 제도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자칫 조세저항과 같은 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있으므로 산정
방안의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산정기준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우선 시설별로 설치비용의 산정방안을 마련한 다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따른 모의실험을 거쳐 그 결과를 다시 시설별 설치
비용의 산정방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정해야 할 것이다. 도로의 설치비용은 
다른 법률과 외국의 입법례등을 고려하여 부담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
가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인지 아니면 기간도로인지를 명확히 하고, 도로의 
설치기준을 정한 다음, 여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실험을 거쳐 합리적인 산
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금전으로 납부한 경
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 설치시기 또는 확보시기를 명확히 규정해
야 한다. 이는 동법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
정(동법안 제68조제3항)과 형평 내지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또한 기반시설부
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  당해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부
담행위의 준공검사․준공인가전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
법안상 기반시설부담행위자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였음에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반환 또는 
정산절차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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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부담계획 운용방안
1.기반시설부담구역
1)의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으
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하고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동법안 제2조제19호).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사회문제화된 난개발이 대부분 기반시설 부족, 학교부족
등에 의한 주민불편이 주요 원인을 이루고 있어 동법안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기
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종합적 계획에 입각하여 개발이 되기 전에 설치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개발속도가 빨라 기반
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재정이 빈약
하여 한정된 지역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고 다른 지역 납세자와의 형평
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 주변 지역과 같이 개발이 급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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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설치하고, 원인자․수익
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납세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기반시설부담계획,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기초
가 되나, 그 지정기준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동법안 제63조제4항). 기반
시설 부담구역의 지정범위에 따라 구역내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의 
허용용량,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분 등이 결정되므로 이하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범위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지정절차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며, 
지정대상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
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추가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
다(동법안 제2조제18호).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대상지
역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
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지정되지 않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을 비롯한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동법안 제34조제1항 참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이 예상
되는 지역,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으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지역 또는 그 주변의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동법안 제63조제1항). 
이러한 지정요건하에 지정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이외에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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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안 제
48조제1항제2호). 또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국토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그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동
조제3항).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명칭 및 범
위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국토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동법안 제63조제2항).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일정한 절차
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
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동법안 제72조).
3)지정방안
용인 난개발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개발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연접개발, 순차개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기반시설설치의무를 면하고 있다. 그 결과 당해 지역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하여 주민 전체가 도로등 기반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다. 민간개발사업부
문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주변지역에 확
보되는 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
고 있다(부록 Ⅰ. <부표 15> 민간개발사업의 규모). 
동법안의 시행전에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면적은 최소한 10만㎡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지중 아파트용지는 가급적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로 
하며,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묶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속에
서 10만㎡ 이상의 단위로 취락지구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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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 운용은 난개발의 방지뿐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
서 향후 도시성장과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역의 지정은 
국민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토지이용규제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
안하여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방안으로는 단일 개발사업지역 또는 동시 개발가능
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지정하는 대안 (1),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역과 인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대안 (2), 소규모로 산발적인 개
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묶어서 가능한 넓게 지정하는 대안 (3), 시․군 등 당해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는 대안 (4), 일정면적 이하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로 지정하는 대안 (5)등이 있다.
이들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안 (1)은 단일 개발사업지역 또는 동시 
에 개발가능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지정하는 대안이다. 예
를 들면 단일의 택지개발사업구역이나 개발사업시기가 유사한 사업지역을  대상
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대안은 가장 일반적인 구역지정 방법으로 중소규모 개
발사업자의 협약을 통해 기반시설설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택지개발사업
과 같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용인 상현지구 9개의 민간 주택
건설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지구밖에 
있는 4개 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에 의해 상현지구면적의 30%를 도로, 학
교, 근린공공시설, 근린공원등의 시설용지로 확보하여 용인시에 무상귀속시킨 
바 있다.60) 그러나 이 대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가능
하므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간 명확한 분담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접 시․군간에 개
발사업이 집중되는 경우 지방채의 발행등 재원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대안 (2)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인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대안
59)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2001. 1. 6)
60) 건설교통부. 전게서. pp110-111.
제 5장∙기반시설부담구역과 부담계획 운용방안   83
이다. 인근지역의 구역지정시기는 개발사업과 동시에 지정하는 대안과 Time 
Zoning과 유사하게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20∼30%) 완료되면 부담구역으로 지정
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대안은 인근지역의 무임승차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근지역의 범위(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구체적으로 설
정하여 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다. 하지만, 기존의 택지개발사업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그 자체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음에도 인근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 
대안 (3)은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묶어서 가능한 넓게 지정
하는 대안이다. 예를 들면 개발의 압력이 높은 용인시 서북부지역, 경기도 화성
지역과 같은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대안에 의하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므로 기반시설의 확보, 기반시설 공급계획과 
연계, 지방채 발행등에 의한 기반시설 선공급이 용이하다. 또한 중소규모로 개발
함으로써 설치기준을 피해가는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등 광역도가 높은 기반
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일 지자체내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 배분의 어려움과 당해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
대안 (4)는 시․군등 당해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대
안 (3)과 같은 장점이 있으나, 동일 지자체내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 배분의 어려
움과 과다한 범위의 지정으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다. 또한 향후 수
립될 국토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차별성이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대안 (5)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일정면적 이하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로 계속하여 지정하는 대안이다. 예를 들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일정면적은 10
만㎡ 이하로 하고, 연접개발, 순차개발로 인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추
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대안에 의하면 부담이 되는 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
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배분이 용이하고, 기반시설별로 수혜권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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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용산출의 용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수혜권이 분명하여 지역주민
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독일 지구공공시설부
담금의 보쿰(Bochum)시의 부과사례,  미국 플로리다 Palm Beach郡의 당해 개발
사업으로부터 6마일(9,656m)이내에서 부과하는 도로영향부담금, 일본 택지개발
지도요강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보방안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구역의 지정범
위가 축소됨으로써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안 (1)∼(5)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반시설과 수혜권을 충분
히 고려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동법안의 취지를 고려한 대안(5)가 다른 대안의 경우보다 바람직하다. 다만, 광역
적인 기반시설의 확보의 어려움은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는 해결될 것이며, 다른 광역 기반시
설의 확보는 당해 기반시설과 수혜권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기반시설부담계획
1)의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부
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동법안 제2조제20호). 즉,기
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후 당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 확보하기 위
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으로 동법안을 통해 신설된 제도
이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미국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의 구체적
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증진프로그램 또는 재원조달계획과 유사한 성
격을 갖고 있다. 샌디에고의 개발영향부담금 프로그램은 도시기본계획(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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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과 연계되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시를 기존의 근린주구와 상업지구
(urbanize zone), 개발중인 주변지역(planned urbanizing zone), 개발이 시기상조인 
외곽지역(future urbanizing zone)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개발중인 주변
지역에 대한 모든 시설투자는 자본증진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61) 자
본증진 프로그램 또는 자본증진계획(capital improvements plan)은 지방정부가 기
존시설의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자본투자를 계획하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신규개발이 필요로 하는 시설소요를 예상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방정부
는 장래의 인구․가구․고용 및 산업활동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장래 개발가능
지와 공공시설 소요의 양과 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자본증진계획은 도시성
장과 재정지출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 계획에는 개발영향부담금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원조달되는 시설의 범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플로리다주내의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자본증진계획의 주기는 5년이다.    
기반시설부담계획과 유사한 현행 법령상 비용부담계획으로는  도시개발법의 
비용부담계획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이 있다. 도시개발
법상 비용부담계획은 도로, 상․하수도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동법 
제5조제1항제11호)이나 재원조달계획(동조동항제12호)과는 별도의 도시개발구
역밖의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
한 비용의 부담계획을 말한다(동조동항제1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 방지사업
비용부담계획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지사업에 있어서 사업시
행자가 수립하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동법 
제16조제1항). 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서에는 방지사업 총소요사업비, 사업비부담
자 및 그 배분기준,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
준,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기타 비용부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기
61) 지대식. 전게서.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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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총부담비용, 그 비용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부담분의 부담시기, 지방채발행을 통한 
선투자, 부족분의 충당방안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원할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동법안 제65조제1항).
2)수립절차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한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
내(동법안 제65조제1항)로 이 기한내 부담계획이 수립․결정되지 않으면, 기반시
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다(동법안 제72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입안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동법안 제66조제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국
토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동조제2항). 결정한 기반시설부담계
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그림 5-1>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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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효성 확보방안
(1) 선결과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비교적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안
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국토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
한 사항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안 제2조제3호, 제18조제1항). 또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등에 관한 계획인 국토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포함)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2조제4호).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등에 관해 국토도시관
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22조제1항). 따라서 구체
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전제는 국토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반시설의 선공급, 후개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안
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안 제67조제2항),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확보를 위
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이행보증금
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3항).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납부받은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68조제3항).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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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납부된 비용이 충분히 적
립되기 전에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동법안 제71조). 이러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 의해 기반시설의 선공급, 후개
발의 조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효성 확보수단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안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반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계획
등 공공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
과 관련한 자본증진계획이 재원조달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자본증진계획은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주
요 공공시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인 반면에, 동법안의 기반시설부담계획
은 기반시설부담구역내의 기반시설설치 또는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자본비용 조달을 원칙적으로는 지방세와 연방보조금등
으로,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의한 부담으로 하고 있다. 후자인 기반시설부담
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의한 부담으로 하고 지방세 또는 국비보조금 
등에 대한 조달방안은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다. 
둘째,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이외에도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된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동법안 
제48조제3항).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수립되지 않으면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동법안 제72
조).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
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
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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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동법안 제50조제1항). 이 부분에 대한 동법안의 규정은 정비가 필요할 
것을 생각한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
나(동법안 제65조제1항제6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계획기간은 동법안에 규정하
거나 위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계획기간은 기반시설 설치와 지방채발행등 
재원조달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토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동법안 제2조제3호, 제18조제1항),  국토도시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을 포함)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2조제4
호). 이와 같은 국토도시기본계획 또는 국토도시관리계획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국토도시기본
계획 또는 국토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수립지침이 마련된다면 보다 명확하게 되겠
지만 계획의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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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기반시설설치의 이행확보방안
1.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동법안은 기반시설설치를 위해 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규정을 
두고 있다. 이행보증금의 경우에는 강제징수 규정이 없으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68조제3항). 이행보증금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전제가 되는 성격상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이행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지하수법등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계획에서 정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기반시설부담
구역안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하지 못하
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포기하는 경우에 강제징수는 허용될 수 없다.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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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여부를 감안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의 인
가․허가․승인 또는 결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70
조제1항).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하
는 규정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여부를 감안하여 기반
시설부담개발행위의 인․허가등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인․허가되지 않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징수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동법안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확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별도의 이행보증금을 예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67조제3항). 이 경우의 이행보증금과  기반시
설부담계획에서 정한 비용은 동일한 목적으로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중적이
다. 또한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동법안 제68조제3항), ‘그 비용’이 기반시설
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확보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
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확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이행보증
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동법안과 같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
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가산금등에 의한 독촉절차와 이의 및 조정신
청등 납부의무자의 소명기회를 주는 규정을 동법안에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2. 지방채 발행에 의한 기반시설 확보
동법안은 기반시설의 선공급, 후개발의 원칙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납부된 비용이 충분히 적립되기 전에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71조). 그렇지만 
지방채의 발행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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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절차와 동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가능하
기 때문이다. 
지방채의 발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행정자치부장
관의 승인, 지방의회의 예산의결 등 선행되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채 
발행승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다(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 시행령 제45
조).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이전에 동법안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정,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기반시설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의 납부 선택등이 결정되어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납부된 비용이 충
분히 적립되기 전에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내의 기반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후 선출직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경제성을 무시한 전
시성 사업을 벌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
한 대안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확보뿐 아
니라 지방재정의 안정과 건전한 운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9년 사업별 지방채의 발행현황을 보면 <표 6-1>과 같이 도로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설치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전체 지방채 18조 원중 9조 6,128억 원으
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있다(<표 6-1> 1999년도 사업별 지방채 현황 참조). 
또한 1999년 12월 현재 우리 나라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18조 원 수준으로, 
4,500백만 국민 1인당 약 4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므로 지방채의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표 6-2> 1999년도 시도별 지방채 현황 참조). 이를 위해 기반
시설설치를 위해서 선투자하는 방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은 엄격한 재무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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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1999년도 사업별 지방채 현황(’99.12.31기준)                              
                                                              (단위 : 억 원, %)
합  계 지하철 도로시설 상하수도 재해복구 기타사업
180,190(100) 14,561(8.1) 43,315(24.0) 52,813(29.3) 4,693(2.6) 64,808(36.0)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2000. 4. 17.
<표 6-2> 1999년도 시도별 지방채 현황(’99.12.31기준)
                                                                         (단위 : 억 원)  
시도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80,190 77,676 102,514
서  울 15,002 1,979 13,023
부  산 23,085 5,201 17,884
대  구 19,104 9,319 9,785
인  천 6,240 1,394 4,846
광  주 8,657 4,658 3,999
대  전 7,523 2,978 4,546
울  산 4,030 1,681 2,349
경  기 30,029 15,042 14,987
강  원 8,171 4,597 3,574
충  북 4,959 3,057 1,902
충  남 8,137 4,078 4,059
전  북 8,468 4,463 4,005
전  남 7,333 2,913 4,420
경  북 12,387 8,396 3,991
경  남 11,191 4,503 6,688
제  주 5,874 3,417 2,457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2000. 4. 17.
    
3. 가칭 「기반시설특별회계」 또는 「기반시설특별기금」의 설치
1) 설치의 필요성
동법안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기반시설부
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안 제69조). 이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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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의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법안에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자가 납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또는 특별기금의 
설치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기
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을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설
치하는 기반시설의 또는 확보에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또는 특
별기금의 설치가 불가결하다.
2) 가칭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방안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를 목적
으로 하는 동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납부한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구역안
에 설치 또는 확보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납부한 비용의 원활한 회계처리
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구분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
방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 
현행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법 제11조의6 제1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중 100분의 60은 시․도에 설치된 지방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2항). 교통시설특별회
계는 도로,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공항, 항만, 광역교통시설등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계
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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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 제3조제1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같이 동법안의 기반시설부담제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
해서는 동법안이외의  가칭 「기반시설특별회계법」을 제정한 다음, 기반시설특
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반
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계정, 공원계정, 녹지계정, 학교계정, 상․하수도계정 및 폐
기물처리시설계정등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세입은 조건부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
보증금,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확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
금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등으로 구성한다.  세출은 조건부 
개발행위의 불이행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의 설치등 당해 지역의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확보에 소요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도시개발특
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가칭 「기반시설특별회계법」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동법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를 위한 비용은 광역시설부담금과 같이 도
로에 한정되지 않고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가 있으므로 함께 경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3) 가칭 「기반시설특별기금」설치방안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보와 납
부한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의 설치 또는 확보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
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가칭 「기반시설특별회계법」의 제정이 현
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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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동법 제133조).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의 기금은 도시지역의 재개발 및 도시기
반시설 설치․보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인 도시재개발기금(도시재개발법 제
53조), 주택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등이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설치의 제한규정을 두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
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조의2). 따라서 가칭 「기반시설특별기금」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관리기본법상 별표 2를 개정하여 동법안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안은 가칭 「기반시설특별기금」에 관하여 보충하여 추가규정하
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조성은 조
건부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확보의 이행
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를 위해 납부하는 비
용, 도시계획세의 일부,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전체 개발
부담금의 50%), 기타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기반
시설특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용제한규정을 두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보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도시재개발기금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동법안의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기반시설부
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또는 확보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동법안과 같이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대안 (1), 가칭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대안 (2) 및 「기반시설특별기금」의 대안(3)이 있다.
이들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1)은 동법안에서 규정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을 당해 기반
시설부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또는 확보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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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규율과 상급
단체의 지도․감독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로 귀속되었다
가 다시 당해 구역의 기반시설설치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배제되는 일반회계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안 (2)는 가칭 「기반시설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대
안이다. 이 대안에 의하면 특정한 수입인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
부한 비용을 특별한 지출 즉,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또는 확보에만 사용한다는 동법안의 취지를 가장 가깝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집행과정에 통제가 가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
다. 그렇지만 동법안이외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대안 (3)은 가칭 「기반시설특별기금」의 설치를 동법안에 보충하여 규정하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라는 대안 (2)의 장점을 살리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부담은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자
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용이 보다 용이하다. 한편, 
이 대안에 의하더라도 기금관리법의 개정과 동법안상 기금관련규정의 대폭적인 
정비는 불가피하다.  
대안 (1), (2), (3)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표 6-3> 기반시설특별회
계등에 의한 이행확보방안 비교 참조),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의 연계가 확
실하고 특별법 제정의 부담이 없는 대안 (3)이 바람직하다. 이 대안에 의하는 경
우동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등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후속작업을 하
는 것은 동법안의 제정취지를 무시하고 실효성이 없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도
록 방치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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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기반시설특별회계등에 의한 이행확보 대안 비교
구분 대안(1) 일반회계 대안(2) 특별회계 설치 대안(3) 특별기금 설치
설치
사유
․모든 지방재정활동
․특정사업운용     
․특정자금보유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
출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
조달
운용
형태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급부가 원
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
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등 다
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
가 많음   
확정  
집행
절차
     
  
․자치단체가 예산안 편
성권을 가지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
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자치단체가 예산안 편
성권을 가지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
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기금운용관이 계획을 
수립, 운용위원회심의 
및 자치단체장의 결재
후 의회의결로 확정   
 
․집행과정에서는 합목
적성 차원에서 자율성
과탄력성이 보장      
수입 
지출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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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H A P T E R
정책건의
1. 기본방향
국토이용계획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선계획-후개발」의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개발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이
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안은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 모든 시․군에 대하여 국토도시계획(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기반시설의 확보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개발허가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
는 기반시설부담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기반시설부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확보에 대한 책임을 분
담하는 점에서 동법안에 새로 신설되는 다른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기반시설부담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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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부담의 최소성이다. 기반시설부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조세 이외에
도 이른바 준조세라고 하는 현재 각종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무상
귀속에 의한 기부채납, 개발사업인․허가시 채권매입 등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많은 부담이 개발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일반에게 지워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
다. 
둘째, 공동책임의 의식이다. 기반시설의 확보는 개발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의 
책임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많음을 자각하여 보다 많은 부
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기반시설부담제에 관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셋째, 중복규제의 배제이다.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기반시설부담제를 운용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으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합리적 운용을 위한 기초마련이다.  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은 다른 법률
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별․시기별․규모별․형태별 등에 의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
를 운용함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많아진다거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제도의 투명성이다. 기반시설부담제는 그 운용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로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불명확한 개
념, 규정은 정비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비용
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도시발전의 지향성이다. 기반시설부담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구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도시성장과 관리라는 계획적인 도
시발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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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대안
동법안은 단기적인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기존의 법률을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 국토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의 이용과 관
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전면
적으로 개편하여 통합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동법안은 새로운 국토이용체계에 
관한 전체적 골격을 세우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용의 틀은 동법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원활한 제도의 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불명확한 규정, 상충되는 규정, 하위 
법령에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동법안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확보와 그로 인해 개
발사업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지는 제도이므로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운용기준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제3장 기반시설 범위의 설정방안, 제4
장 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방안, 제5장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부담계획 운용방안, 
제6장 기반시설설치의 이행확보방안에서 검토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반시설 범위의 설정방안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동법안
에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하위규정에 위임하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예측가
능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기반시설은 필수기반시설과 임의기반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제도
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결하다. 아울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혼란을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기반시설부담제의 운용방안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대상과 기반시설부
담 개발행위를 차등화하여 일정규모 이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일정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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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반시설부담 개발행
위의 대상규모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등 다른 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
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규모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중복규제를 피하고 법의 
확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반시설설치기준은 도로의 
경우 간선도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의무로 되어 있는 진입
도로의 길이와 폭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보증금은 다른 법률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명
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도로비용산정은 동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부담자의 부담능력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반환 또는 정산절차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부담계획 운용방안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범위는 기반시설 수혜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설
정되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사항
뿐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기반시설설치의 이행확보방안에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강제
징수규정은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하며, 독촉절차와 이의 및 조정신청등 납부이
무자의 소명기회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선공급을 위한 지
방채 발행은 엄격한 재무분석에 의한 심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의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기반시설특별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법안의 보완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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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 Sysytem for 
Public Facilities in New Land-Use System 
Woo-Hyung Cheong and Dae-Sic Ji
Reform in current land use system is in progress to prevent unplanned 
indiscriminate developments and to enhance transparency in land management 
system since last year. Cost share in public facilities is one of major issues in 
new land use system. 
Although National Land-Use and City Planning Law has been proposed to 
create legal ground for new land use system,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finalize the reform of current land use system.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the following six parts to adopt and to 
efficiently manage development impact fee system for public facilities in new 
land-use system. First, literature reviews indicate that the most efficient method 
to share the cost of public facilities is to impose the burden on beneficiaries. 
However, it proves to be difficult to measure the benefit generated by newly 
constructed public facilities and to ensure a temporal connection between one 
pays and one receives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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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rational and definite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types 
of public facilities subject to development impact fee. Since, similar concept is 
applied to many other facilities, administrative authority tends to implement 
development impact fee at its own discretion.
Third, the scope of development activities subject to impact fee should be 
established to avoid the conflicts with other relevant laws. Cost share of public 
facilities should not be huge burden to one who pays, and it should not be 
subject to double-taxation with other similar fees. Development impact fee 
should be implemented efficiently and cost-effectively. Furthermore, it should 
be clarified on which roads are financed by impact fee and how they are 
constructed when impact fee is used to finance the projects.
Forth, jurisdiction where the fee is imposed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beneficiaries of newly constructed public facilities where collected fund applied. 
Plan to impose impact fee should be devised based on specific land use plan 
and pre-planned development scheme, and it should include financial delivery 
pla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ifth, rules on mandatory imposition of impact fee should be revised and 
separate account should be kept for collected fee to secure rational grounds for 
financing public facilities by impact fee.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to efficiently implement 
development impact fee, 1) it should not be huge burden to one who pays, 2) 
it should not be subject to double taxation, 3) transparency in impact fee system 
should be guaranteed, and 4) rational ground to implement impact fee should 
be secured. In the long run, development impact fee should lead to planned 
urban development for urban growth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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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기반시설부담제도 관련자료
<부표 1> 기반시설부담제 관련 주요규정 
구  분 관련 규정 시행령에 위임여부 주요 내용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의 정의(제2조 제
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국토도시계획시설의 정의
(제2조 제7호)
기반시설중 국토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광역시설의 정의(제2조 제
8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9조제1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9조제1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도시계획시설의 설
치․관리(제41조제1항)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
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국토도시관리계획으로 결
정
 
개발행위허가의 이행(제56
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
기반시설의 설치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에 관한 
계획
국토도시관리계획의 정의
(제2조 제4호)
국토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제24조제1항 제1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에 
관한
계획서
개발행위허가신청(제53조
제1항, 제4항)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제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제
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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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조건
개발행위허가신청(제53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허가
기반시설 
용량, 수용
용량 ,수용
범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4
조제1항 제5호)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
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
계획이 적정할 것
국토도시계획위원회심의사
항(제55조제4항, 제54조제1
항)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
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
계획이 적정할 것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제62조제1항)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중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
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등(제48조제1
항 제2호)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국
토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을 통해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등(제48조제3
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 지정된 경우 기반시
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고시 의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 6 3조제 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
개발밀도관리구역이외
의 구역으로서 개발행
위가 집중되는 토지와 
그 주위의 토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
정․고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제6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
발행위를 하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계획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59조제1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를 제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필요시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
간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 (2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개발행위허
가의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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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제65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 (제 7 1조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
라 납부된 비용이 충분
히 적립되기 전 기반시
설설치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담계획
개발행위허가 기준(제
54조제1항 제5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
계획이 적정할 것
개발행위의 국토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제55
조제4항, 제54조제1항)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기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
시설의 귀속(제61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안의 기존의 공공
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 
비용부담(제97조)     
광역국토도시계획, 국토
도시계획 및 국토도시
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 원칙적으로 비행
정청이 행하는 경우에
는 그 자가 부담 
비용부담(제98조)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자에게 부
담시킬 수 있음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
도, 시 또는 군이 부담 
공공시설관리비의 비용부
담(제99조)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자에게 부
담시킬 수 있음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
게 국토도시계획시설사업
에 소요된 비용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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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도시기반 관련 법령 및 대상시설 
구  분 A B C 구  분 A B C
도로 ○ ○ ○ 방송시설 ○ ○ ○
공항 ○ ○ ○ 청소년수련시설 ○ ○ ○
궤도 ○ ○ ○ 배수시설(하수도) ○ ○ ○
주차장 ○ ○ ○ 화장장 ○ ○ ○
삭도 ○ ○ ○ 종합의료시설 ○ ○ ○
자동차정류장 ○ ○ ○ 공공복지시설 ○ ○ ○
자동차검사소 ○ ○ ○ 폐기물처리시설 ○ ○ ○
건설기계검사소 ○ ○ ○ 폐차장 ○ ○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 ○ 폐광폐수처리시설 ○ ○ ○
철도 ○ ○ ○ 하천 ○ ○ ○
운하 ○ ○ ○ 저수지 ○ ○ ○
급수(상수도) ○ ○ ○ 유수지 ○ ○ ○
전기 ○ ○ ○ 공동구 ○ ○ ○
사방․방화․방풍시설등 ○ ○ ○ 공원 ○ ○ ○
통신시설 ○ ○ ○ 항만 ○ ○ ○
가스시설 ○ ○ ○ 녹지 ○ ○ ○
송유시설 ○ ○ ○ 유원지 ○ ○ ○
석유류저장시설 ○ ○ ○ 관망탑 ○ ○ ○
열공급시설(지역난방) ○ ○ ○ 공공공지 ○ ○ ○
시장 ○ ○ ○ 공동묘지 ○ ○ ○
연구소 ○ ○ ○ 유통업무설비 ○ ○ ○
광장 ○ ○ ○ 공공청사 ○ ○ ○
체육시설(비영리) ○ ○ ○ 문화시설 ○ ○ ○
학교 ○ ○ ○ 도축장 ○ ○ ○
도서관 ○ ○ ○ 장례식장 ○ ○ ○
공공직업훈련시설 ○ ○ ○
A: 도시계획법(제3조 제6호, 령 제2조제1항)
B: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C: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 제11호, 제57조, 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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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기반시설 관련 법령 및 대상시설 
구  분 A B C D F G H I J K
도로 ○ ○ ○ ○ ○ ○ ○ ○ ○ ○
환경오염방지시설 ○ ○ ○ ○ ○ ○
용수공급시설(상수도) ○ ○ ○ ○ ○ ○ ○ ○ ○ ○
정보통신시설 ○ ○ ○ ○ ○ ○
에너지공급시설 ○ ○ ○ ○ ○
하수도 ○ ○ ○ ○ ○ ○ ○ ○
전기시설 ○ ○ ○
가스공급시설 ○ ○ ○
지역난방시설 ○
항만 ○ ○ ○
철도 ○ ○ ○ ○
공동구 ○ ○ ○
유수지 ○
광장 ○
A: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8호 나목, 령 제5조제2항)
B: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  3의2호 나목)
C: 도시개발법시행령(제61조) 
D: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13조)
F: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 령 제27조)
G: 수도권정비계획법(제19조제2항, 령 제25조제1항)
H: 외국인투자촉진법(제19조제1항)
I: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령 제10조제2항, 제27조, 규칙 제12조)
J: 제주도개발특별법(제31조제3항) 
K: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 령 제32조제1항)
<부표 4> 간선시설 관련 법령 및 대상시설 
구  분 A B C D F 구  분 A B C D F
도로 ○ ○ ○ ○ 가스시설 ○ ○ ○ ○
상수도 ○ ○ ○ ○ ○ 통신시설 ○ ○ ○ ○
하수도 ○ ○ ○ ○ ○ 지역난방시설 ○ ○ ○ ○
A: 건축법시행령(제82조제1항)
B: 주택건설촉진법(제3조 제8호 제36조제1항, 령 제35조제4항)
C: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12조제1항, 규정 제57조)
D: 임대주택법(제10조)
F: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제4호,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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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5> 공공용시설 관련 법령 및 대상시설 
구  분 A B C D F G 구  분 A B C D F G
도로 ○ ○ ○ 공동구 ○ ○
공항 ○ 사도
궤도 공원 ○ ○ ○ ○
주차장 ○ ○ 항만 ○
철도 ○ ○ 녹지 ○ ○
운하 ○ 공공공지 ○ ○
급수(상수도) ○ ○ 공동묘지 ○ ○
전기 교도소 ○
제방 감화원등 ○
댐 군사시설 ○
사방․방화․방
풍시설등 ○ ○
발전소(집단에너
지공급시설) ○
통신시설 ○ 방송국 ○
가스시설 전신전화국 ○
송유시설 촬영소 ○
석유류저장시설 시민회관 ○
열공급시설 어린이회관 ○
시장 고수부지 ○
연구소 청사(국가,지방자치단체설치) ○
시험소 공장( ″ ) ○
광장 ○ ○ ○ ○ 연구소( ″ ) ○
체육시설(비영리) ○ 시험소( ″ ) ○
배수시설(하수도) ○ ○ 보건 문화시설( ″ ) ○
공중변소 운동장( ″ ) ○
화장장 ○ 시장( ″ ) ○
하천 ○ ○ 화장장( ″ ) ○
관개발전용수로 ○ ○ 도살장( ″ ) ○
저수지 ○
A: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제1호 가목) 
B: 건축법(제2조제2항 제19호, 령 제3조의4 별표1)
C: 도시계획법(제3조 제15호, 령 제4조)
D: 도시재개발법(제2조 제4호, 제46조제2항, 령 제47조제1항)
F: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38조의2 제1항 제11호)
G: 토지수용법(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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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6>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비교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계획법 동법(안) 도시계획법 동법(안)
도로․철도․항만․공
항․주차장 등 교통시
설
도로⋅철도⋅항만⋅공
항⋅주차장 등 교통시
설
도로․공원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공
공용시설(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행정청
이 설치하는 것에 한
함), 운하, 광장, 녹
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행정
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 하천, 유수지, 
저수지(행정청이 설
치하는 것에 한함),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
장장(행정청이 설치
하는 것에 한함), 공
동묘지(행정청이 설
치하는 것에 한함)
도로․공원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공
공용시설광장․공원․녹지등 
도시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
구 등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가스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공동
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
사․문화시설 등 공
공․문화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
사⋅문화시설․체육 
등  공공․문화체육시
설
하천․유수지․방화설
비 등 방재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
비 등 방재시설
하수도․화장장․공동
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화장장⋅공동
묘지․납골시설․폐기
물처리시설 등 보건위
생시설
자료 :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 제3조제15호, 령 제2조제2항, 제4조, 동법(안) 제2조제6호, 
       제2조제13호  
주 :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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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부담대상 유형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부담대상 유형 부담금(법률명)
기준면적(대상지역), 대상사업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개 부담금) 
대상사업, 사업별 규모
광역적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간선
시설 설치부담(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광역전
철건설비용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학보에관한특례법)(5개 부담금)
기준면적(대상지역), 
대상건물규모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
통정비촉진법),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이행강제금(장애
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환경개선부담
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4개 부담금)
대상사업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
한법률), 공원사업비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수산자원
조성사업부담금(수산업법), 관광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관
광진흥법), 관광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관광진흥법), 관관
진흥부가금(제주도개발특별법),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지전용부담금(농업․농촌기본법), 
농지조성비(농지법), 다목적댐수익자부담금(대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대기환
경보전법), 대체조림비(산림법),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도로손궤자부담금(도로법), 도로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
로표지시설원인자부담금(도로교통법), 방조제관리비용수
익자부담금(방조제관리법), 보안림수익자부담금(산림법), 
산림병충해구제․예방비용분담금(산림법), 산림전용부담
금(산림법), 소하천수익자부담금(소하천정비법),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수도법),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수도법), 수
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수자원시설수
익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수자원시설원인자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수질
오염물질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유통단지지원시설
내 시설소유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지원
시설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지원시
설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내 공동부
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기사업자부담금(농어촌전화
촉진법), 전기수용가부담금(농어촌전화촉진법), 지자체공
공시설수익자분담금(지방자치법), 축산폐수등배출부과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특정지역개발
수익자부담금(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규칙),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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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대상 유형 부담금(법률명)
대상사업
하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하수도시설원인자부
담금(하수도법), 항공소음부담금(항공법), 항공시설손괴자
부담금(항공법),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항만법), 항만시설
수익자부담금(항만법), 협의기준초과부담금(환경․교통․
재해등영향평가법), 혼잡통행료(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
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산업단
지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지원
시설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
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연안
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연안관리법)(51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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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대상시설별 교통영향평가 및 주요 부담금 
구분 대상사업 규모 교통영향평가
과밀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주거
시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6만㎡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종교
시설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향교제외)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 ○
수도원,수녀원(사당,제
당제외) 건축연면적 5만㎡이상 ○ ○
수도원,수녀원,사당,제당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의료
시설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
원(격리병원제외)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
원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업무
시설
일반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오피스텔(제2종 근린시
설에 해당하는 것제외)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
사
건축연면적 6천㎡이상 ○ ○
건축연면적 1천㎡이상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관람
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운동장면적 포함)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 ○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 ○ ○
바닥면적 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 ○
예식장
건축연면적 1천300㎡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전시
시설 전시장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 ○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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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전시
시설 동,식물원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 ○ ○
부지면적 2만㎡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
판매
시설
도매시장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시장,도매센터
건축연면적 1만1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소매시장(대형점,백화점,
쇼핑센터)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판매
시설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건축연면적 6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숙박
시설
호텔,여관,기타 관광숙
박시설
건축연면적 3만3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위락
시설
주점영업,근린생활시설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특수목욕장,당
구장,유기장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 ○ ○ ○
건축연면적 1만1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무도장,무도학원,투전기
업소,카지노업소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 ○ ○ ○
건축연면적 6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자동
차관
련시
설
세차장,매매장,폐차장,운
전정비학원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연면적 1만1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전화국,촬영소
건축연면적 3만6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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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교육
연구
시설
교육원,직업훈련소,연
구소,도서관,학원
건축연면적 3만7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연구소(연구소에 준
하는 시험소와 계측
계량소 포함)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전문대학,대학,대학교
(초,중,고등학교제외)
건축연면적 10만㎡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저장
시설
창고
건축연면적 5만5천㎡이
상 ○ ○ ○
건축연면적 2만5천㎡이
상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하역장,적치장(콘테이너
야적장면적 포함)
부지면적 5만5천㎡이상 ○ ○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저장탱크(유,출입관로 
이용탱크를 제외)
저장용량 4만㎥이상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관광 .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
건축연면적 1만㎡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어린이회관,휴게소,관망
탑,유원지부속시설
건축연면적 3만㎡이상 ○ ○ ○
건축연면적 3만㎡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체육
시설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근
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건축연면적 1만5천㎡이
상 ○ ○ ○ ○
건축연면적 1만㎡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사회
복지
시설
아동시설,노인시설
건축연면적 6만㎡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위험
물
판매
시설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부지면적 1천500㎡이상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공장 일반공장,공해공장 건축연면적 7만5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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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근린
생활
시설
정수장 ,양수장,변전소
(대피소,무인변전소제
외)
건축연면적 3만7천㎡이
상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
활시설
건축연면적 2만5천㎡이
상 ○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1만2천㎡이
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장례,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건축연면적 6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
부지면적 1만2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청소
년
수련
시설
유스호스텔,생활권수련
시설,자연권수련시설
건축연면적 4만㎡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동식
물
관련
시설
가축시장,도축장,도계장,
동물검역소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 ○
바닥면적합계 1천㎡이상 ○ ○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
공공
시설
물
발전소,교정시설,국방,군
사시설
건축연면적 2만5천㎡이
상 ○
주 : 1) 과밀부담금은 서울특별시안의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됨
     2)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3) 환경개선부담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은 적용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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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도로관련부담금
부담금(법률명) 부과대상
광역적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안에 있는 일정범위이상 시설물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도로를 손괴한 자
도로손궤자부담금(도로법)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손궤한 자
도로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도로표지시설원인자부담금(도로교통법) 도로표지시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산업단지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이용자
산업단지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 지원시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산업단지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내 시설설치후 입주자 
유통단지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 지원시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유통단지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 지원시설의 이용자
유통단지지원시설내 시설소유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후 입주자
유통단지내 공동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내 도로설치후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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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지침별 도로확보방안
구       분 도로확보방안
준도시지역 취락
지구 입안 및 개
발계획수립기준
개발예정계획의 지구경계에
서 간선도로(폭 25m이상)까
지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다
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
야 함
지구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에는 너
비 15m이상인 도로 2개 이상
지구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에는 너
비 20m이상인 도로 2개 이상
시설용지지구 개
발계획 수립기준
지구의 경계에서 국도 또는 
지방도 기타 15m이상 도로에 
진입되는 도로를 계획하여야 
함
지구면적이 15만㎡미만인 경우에는 폭 
8m이상
지구면적이 15만㎡이상 30만㎡미만인 
경우에는 폭 10m이상
지구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에는 폭 
12m이상
지구내 도로는 폭 6m이상으로 하되 인
도를 설치하여야 함
산업촉진지구 개
발계획 수립기준
지구의 경계에서 국도 또는 
지방도 기타 15m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계획하
여야 함
지구면적이 3만㎡이상 6만㎡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폭 10m이상
지구면적이 6만㎡이상 9만㎡미만인 경
우에는 폭 12m이상
지구면적이 9만㎡이상 12만㎡미만인 경
우에는 폭 15m이상
지구면적이 12만㎡이상 15만㎡미만인 
경우에는 폭 20m이상
지구면적이 15만㎡이상인 경우에는 폭 
25m이상
지구내 도로면적은 지구면적의 10%로 
하되, 도로폭은 6m로 함
준농림지역 기반
시설 설치계획수
립기준
준농림지안에서 3만㎡를 초
과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
우 도로의 설치
주택건설 : 부지면적 10만㎡이하인 경
우 기존 간선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까지 폭 8m이상의 도로
주택건설 : 부지면적 10만㎡초과인 경
우 기존 간선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까지 폭 10m이상의 도로
공장건설 : 부지면적 5만㎡이하인 경우 
기존 간선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폭 8m이상의 도로
공장건설 : 부지면적 5만㎡초과인 경우 
기존 간선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폭 10m이상의 도로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200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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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교통유발계수
구  분
도시규모(단위 : 인)
100만
이상
50만
-100만미만
30만
-50만미만
10만
-30만미만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정구장, 헬스크럽등 1.80 1.46 1.32 1.06
노래연습장등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1.08 0.88 0.72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1.16 1.00 0.78
도서관, 연구소등 0.90 0.82 0.74 0.74
체육관(근린생활시설이외) 1.04 1.12 0.96 0.96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관광숙박시설 2.62 2.23 1.81 0.77
일반숙박시설 1.16 0.87 0.79 0.77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백화점등 5.46 4.48 2.67 2.67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유흥주점등 2.56 2.48 1.40 1.16
특수목욕탕 1.44 1.16 1.02 1.02
공연장(극장등) 3.55 2.38 1.94 1.12
집회장(회의장, 예식장등) 4.16 3.43 2.39 1.49
관람장(경마장등) 3.55 2.38 1.94 1.12
전시장(미술관등) 3.55 2.42 2.16 2.03
동식물원(수족관) 0.72 0.62 0.55 0.55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창고, 하역장시설 0.61 0.50 0.37 0.30
여객자동차(화물)터미날 5.56 4.34 3.92 2.76
철도역사 4.13 3.76 3.11 2.46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자동차매매장등 1.49 1.18 1.04 1.04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관광휴게시설(공원등) 3.10 2.68 2.14 1.71
기타 1.20 1.00 0.82 0.72
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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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용인시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액 기준표
구분 부과기준 ㎡당(원)  비고  
택지
개발
지구
지구내 통과 30,000
택지개발 유상공급 
면적 ㎡당
1㎞이내 28,000
1.5㎞이내 26,000
2㎞이내 24,000
2.5㎞이내 22,000
3㎞이내 20,000
3.5㎞이내 18,000
4㎞까지 16,000
4㎞이상 14,000
일반
공동
주택
1㎞이내 14,000
건축 연면적 ㎡당
1.5㎞이내 13,000
2㎞이내 12,000
2.5㎞이내 11,000
3㎞이내 10,000
3.5㎞이내  9,000
4㎞까지  8,000
4㎞이상  7,000
자료 :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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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개발관련 부담금의 강제징수
부과금명 
국세체납
처분의 예 
지방세
체납처분 예  
가산금  
이의
신청 
정산 
개발부담금 ○ - ○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5%) ○ -
공원사업비원인자부담금 ○ - - -
공유수면매립시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
금 ○ - - ○
과밀부담금 ○ ○(5%) ○ -
관광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 - - -
관광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 ○ - - -
관광진흥부가금 -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광역적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 - - - -
교통유발부담금 ○ ○(10%) - ○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 ○ - - -
농지전용부담금 ○ ○ - - ○
농지조성비 ○ - - ○
다목적댐수익자부담금 ○ - - -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 ○ ○ ○ - ○
대체조림비 ○ - - ○
대체초지조성비 - - ○
도로손궤자부담금 ○ ○ ○ - ○
도로원인자부담금 ○ ○ ○ - ○
도로표지시설원인자부담금 ○ - - -
방조제관리비용수익자부담금 ○ - ○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 - - -
산림병충해구제․예방비용분담금 ○ - - -
산림전용부담금 ○ - - ○
소하천수익자부담금 ○ - - -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 - - -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 - - -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 ○ - ○ -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 ○ - ○ -
수자원시설원인자부담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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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명 
국세체납
처분의 예 
지방세
체납처분 예  
가산금  
이의
신청 
정산 
수질개선부담금 ○ ○ - -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 ○ ○ - -
유통단지내 시설소유자부담금 - - - - -
유통단지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 - - - -
유통단지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 - - - - -
유통단지내 공동부담금 - - - - -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이행강제금 - -
500만원
이하
벌금
- -
전기사업자부담금 - - - - -
전기수용가부담금 - - - -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 - ○ -
축산폐수등배출부과금 ○ ○ ○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5%) ○ -
특정지역개발수익자부담금 - - - - -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 ○ ○(5%) - -
하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 ○(5%) - -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 ○(5%) - -
학교용지부담금 ○ ○(5%) - -
항공소음부담금 ○ - - -
항공시설손괴자부담금 - - - - -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 - - - -
항만시설수익자부담금 - - - -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 ○(5%) - ○
환경개선부담금 ○ ○ ○(5%) -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 ○ ○(5%) - -
산업단지시설부담금 - - - - -
산업단지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 - - - - -
산업단지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 - - - - -
연안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 ○ ○ - - -
자료 : 개발사업관련 부담금중 41개 법령에 의한 58개 부담금을 대상으로 함
주 : ‘-’ 표시는 규정이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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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민간개발사업의 사업규모 
지구규모(단위:㎡) 지 구 수(개소)
합계 기입주 사업승인 사업승인신청중
합계 90 26 58 6
1만미만 5 3 2 -
1만이상∼2만미만 17 11 6 -
2만이상∼3만미만 20 9 11 -
3만이상∼4만미만 19 2 12 5
4만이상∼5만미만 2 - 2 -
5만이상∼6만미만 8 - 8 -
6만이상∼7만미만 4 - 3 1
7만이상∼8만미만 5 1 4 -
8만이상∼9만미만 1 - 1 -
9만이상∼10만미만 3 - 3 -
10만이상 6 - 6 -
자료: 용인시청 민간개발사업 현황자료를 정리(2001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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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배분함으로서 투
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법 제1조)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5조, 령 제4조)
- 기준면적 : 
․ 특별시․광역시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 특별시․광역시 지역외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1,650제곱미터 이상
․ 비도시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1,650제곱미터 이상
-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
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
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
업을 제외한다.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주택건설촉
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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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도시계획법) 
․ 공업단지조성사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위한 부
지조성사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도시계획법)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수출자유지역설치법)         
․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진
흥법)  
․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 유통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사업(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온천개발사업 : 굴착사업, 온천이용설치사업(온천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 골프장건설사업 :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건설사업을 제외)(도시계획법, 체육시설의설치․이
용에관한법률)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다음의 개발사업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
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
경하는 경우를 제외)(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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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기타 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
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률)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함)(자연공원법 및 도시
공원법)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함)(도시개발법)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함)(도시계획법)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도시계획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국토이용관리법)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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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자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6조)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법 제14조 , 령 
제21조)
○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 {부과종료시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지가 - 부과
개시시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부담율(25%)
- 부과기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
상토지의 가액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법 제8조)
- 기준시점 :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날(법 제9조)
- 지가산정(법 제10조)
- 개발비용 :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그 가액․토지의 개량비(법 
제11조)
- 양도소득세액 및 특별부과세등의 개발비용인정(법 제12조)
- 부담율 : 산정된 개발이익의 25%,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로서 동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 20%(법 
제13조)
○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법 제14조)
-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납부(법 제16조)
○ 징수확보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9조)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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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 :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 인정(법 제16조, 령 
제18조)
- 심사청구 :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법 제14조제3
항)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법 제22조) 
- 정산 및 환급 :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령 제17
조제3항)
○ 부담금 배분 :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
체(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건교부)에 귀속(법 제4조, 령 제3조)
- 지가산정(법 제10조)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50%는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
체(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됨(령 제3조제2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 부과제외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
행하는 개발사업(법 제7조제1항, 령 제5조)
- 50% 경감(법 제7조제2항, 령 제5조)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과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특별공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소기
업법제2조제1항)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
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
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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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건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 준보전임지(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
의 70%를 초과하는 사업
- 면제 :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 제외)(법 제7조제3항)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법 제20조)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20조제1항)
- 대상사업 :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형질변경(법 제11조제1
항 제1호, 령 제13조)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
는 농림수산업용시설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함)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공익시설   
․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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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
한 경우 등의 토지형질변경(령 제14조)
․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이상의 죽목의 
벌채(령 제15조)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토지분할
(령 제16조)
․ 모래․자갈 등 1월 이상 적치(령 제17조)
○ 납부의무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법 제20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법 제28조 , 령 
제40조)
○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외의 지가의 평균) - (허가대상토지의 
지가)} × 당해 허가대상토지면적(㎡) × 부과율
- 부과기준(법 제23조제1항, 령 제35조, 제36조):
․ 개발제한구역외의 지가의 평균: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
역외의 동일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허가대상토지의 지가: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당해 허가대상토지면적: 토지형질변경면적
․ 부과율: 원칙적으로 1, 예외적으로 실외체육시설․도시민의 여가활
용시설은 0.2,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이 경우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
가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부과율이 0.2인 경우와 1인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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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차액분을 추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시점을 기준
으로 이를 산정하여 당해 건축허가시에 부과)
○ 부과 및 납부시기 
- 허가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
수․구청장에 위임)이 부과(법 제21조, 령 제37조)
- 부과일부터 1월이내에 납부(법 제24조제1항)
○ 징수확보
-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법 제24조제5항)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24조제6항) 
○ 정산
- 물납 :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 인정(법 제24조제3
항, 령 제38조)
- 이의신청 :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법 제26조) 
- 정산 및 환급 :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법 제24
조제7항, 령 제39조제3항)
○ 부담금 배분  
-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건교부)에 귀속(법 제25조)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등에 소요 비용으로 사용 
○ 부담금 감면  
- 전액감면(법 제22조, 령 제34조제1호)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림수산업용시설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
함) 
․근린생활시설   
 부 록   155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령 제14조)   
- 80% 감면(법 제22조, 령 제34조제2호) :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한 시설
- 50% 감면(법 제22조, 령 제34조제3호) : 
․공공용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공익시설중 학교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 30% 감면(법 제22조, 령 제34조제4호) : 
․공익시설중 학교를 제외한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
․증축시 토지형질변경 허용시설중 일부(제1호 내지 제13호)
3. 공원사업비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 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
공원에 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 부담시키기 위함(법 제16조)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 대상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
○ 납부의무자 :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법 제16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공원관리청(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
(법 제16조제1항, 제6조제2항)
○ 산정기준 :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구체적인 규정없음)(법 제16조제1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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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법 제17조)
○ 부담금 감면 : 규정없음
4. 공유수면매립시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수산업법)
○ 목적 :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법 제79조의3)
○ 부과대상 및 사업
○ 납부의무자(법 제79조의3 제1항) : 
- 어업면허(법 제8조), 어업허가(법 제41조)를 받은 자, 어업신고(법 제44조)를 
한 자
- 매립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받은 자
- 기타: 생략
○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법 제79조
의3 제1항)
○ 산정기준(법 제79조의3 제5항, 령 제59조4 제1항) : 
- 매립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받은 자: 헥타르당 21만 6천원
- 기타 : 생략
○ 부과 및 납부시기 : 매립면허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령 제59조의5)
○ 징수확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79조의3 제6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금지(법 제79조의3 
제7항)
○ 부담금 면제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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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9조의3 제3항)
-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으로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등(기타사항 생략)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을 때에는 부담금에
서 이를 공제(법 제79조의3 제4항)
5.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 목적 :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안
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법 
제12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안의 과밀억제권역(법 제12조제1항, 령 제16조제1항)
- 대상건물(법 제12조제1항, 령 제16조제1항, 제3조 제4호 다목) : 
․업무용 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 25천㎡이상
․업무용 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면적의 합
계25천㎡이상
․판매용 건축물 15천㎡이상, 공공청사 3천㎡ 이상
○ 납부의무자 :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복합용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함)하고자 하는 자(법 제12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법 제15조제1항, 령 
제19조)
○ 산정기준 및 방법
- 건축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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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건축비의 5%까지 조정(법 제14조, 령 제18조)
․건축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법 제14조제2항)
- 산정방법(령 제18조, 별표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인 건축물: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업무용건축물은 2
만5천 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
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
은 1만5천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은 2만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
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나. 증축의 경우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
당 건축비×0.05＋전체면적중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
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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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
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
당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축비×0.1
다. 용도변경(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
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
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신축하여 
증축․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대
하여는 증축․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
로 보아 가목의 식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중 이미 부담금
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포
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거용면적 또는 기부채납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 (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때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업무용건축물은 2
만5천 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
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은 2만5천제곱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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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05＋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
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
용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부담금은 업무용시설
등의 면적(업무용시설등에 부속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
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식을 준
용하여 산정한다.
․공공청사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기초공제면적은 3천제곱미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증축의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
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은 공공청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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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건축비: 1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장관이 매
년 고시)
․산정기준일 :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법 제15조제1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납부기한으로 함(법 제15조제2항)
○ 징수확보
-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법 제15조제4항)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5조제5항)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이의신청 :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법 제16조) 
- 정산 및 환급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에 귀속(법 제16
조) 
○ 부담금 감면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13조, 령 제17
조제1호)
- 50%감면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법 제13조, 령 제17조제2
호)
- 건축물중 주차장, 주거용 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감면(법 제13조, 령 제1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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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관광진흥법)
○ 목적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내외의 시설인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
는 경우에 당해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
하게 함(법 제61조제2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지원시설 건설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법 제61조제2항)
○ 납부의무자 :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법 제61조
제2항)
○ 부과․징수권자 : 사업시행자(법 제61조제2항)
○ 산정기준 및 방법
-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
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령 제52조제3항)
-  지원시설의 건설비용(령 제52조제3항 ) :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보상비(감정비 포함)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불이행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
(법 제62조제1항)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62조제2항)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이의신청 : 규정없음 
- 정산 및 환급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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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감면 : 규정없음
7. 관광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관광진흥법)
○ 목적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내외의 시설인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
게 부담하게 함(법 제61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지원시설의 이용자(법 제61조제1항)
○ 납부의무자 : 지원시설의 이용자(법 제61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사업시행자(법 제61조제1항)
○ 산정기준 및 방법
-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
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령 제52조제3항)
- 지원시설의 건설비용(령 제52조제3항 ) :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
리비를 제외)+보상비(감정비 포함)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불이행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
(법 제62조제1항)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62조제2항)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이의신청 : 규정없음 
- 정산 및 환급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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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의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감면 : 규정없음
8. 관광진흥부가금(제주도개발특별법)
○ 목적 :  쾌적한 환경보전 및 관광산업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사업중 도조례로 정하는 관광사업
의 업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징함(법 제41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
조)중 도조례로 정하는 관광사업의 업소를 이용하는 자(법 제41조제1항)
○ 납부의무자 : 골프장, 관광사업의 업소를 이용하는 자(법 제41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 도지사는 부가금 과징대상 시설운영자에게 부가금의 과징에 관한 사항을 
통보
- 부가금 과징대상시설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부가금을 
과징하여 도지사에게 납부(법 제41조제2항)
○ 산정기준 및 방법
- 규정없음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과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금 과징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59조제1항 제4호)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부 록   165
-  이의신청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59조제3항) 
- 정산 및 환급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감면 : 규정없음
9. 광역적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 목적 :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비비용을 부담하게 함(법 제20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대규모개발사업(법 제20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서 10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으로서 10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으로서 
100만제곱미터 이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서 100만제곱미터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100만제곱미터 
이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으
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으로서 30만제곱
미터 이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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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
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
업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상(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상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상
- 부담을 요하는 광역적 기반시설 :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기반시설(령 제25조)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 납부의무자 :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법 제20조)
○ 부과․징수권자 : 규정없음
○ 산정기준 및 방법 : 규정없음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이의신청 : 규정없음
- 정산 및 환급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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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감면 : 규정없음
10.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목적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
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
통정비지역안에서 부과․징수(법 제1조, 제21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법 제21조제2항, 령 제33조제1
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을 말하되, 그 상주인구가 10
만이상인 경우에 한함 
․상주인구가 10만명이상 30만미만인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는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능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법 제21조제2
항, 령 제33조제2․3항, 규칙 제23조)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
-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음(령 제33조제4항)
○ 납부의무자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
(법 제21조제1항, 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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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권자 :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법 제21조제1항)
- 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이 경우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30%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
○ 산정기준 및 방법 :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령 제35조제2항)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
․시장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교통유발계수(령 제35조제3항, 별표 6) : 
구  분
도시규모(단위 : 인)
100만이상
50만-100만미
만
30만-50만미
만
10만-30만미
만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정구장, 헬스크럽등 1.80 1.46 1.32 1.06
노래연습장등 기타 근린
생활시설 1.44 1.16 1.02 1.02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
소 1.34 1.08 0.88 0.72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
소, 학원(자동차학원 제
외)
1.42 1.16 1.00 0.78
도서관, 연구소등 0.90 0.82 0.74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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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규모(단위 : 인)
100만이상
50만-100만미
만
30만-50만미
만
10만-30만미
만
체육관(근린생활시설이
외) 1.04 1.12 0.96 0.96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관광숙박시설 2.62 2.23 1.81 0.77
일반숙박시설 1.16 0.87 0.79 0.77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백화점등 5.46 4.48 2.67 2.67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유흥주점등 2.56 2.48 1.40 1.16
특수목욕탕 1.44 1.16 1.02 1.02
공연장(극장등) 3.55 2.38 1.94 1.12
집회장(회의장, 예식장등) 4.16 3.43 2.39 1.49
관람장(경마장등) 3.55 2.38 1.94 1.12
전시장(미술관등) 3.55 2.42 2.16 2.03
동식물원(수족관) 0.72 0.62 0.55 0.55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창고, 하역장시설 0.61 0.50 0.37 0.30
여객자동차(화물)터미날 5.56 4.34 3.92 2.76
철도역사 4.13 3.76 3.11 2.46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자동차매매장등 1.49 1.18 1.04 1.04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관광휴게시설(공원등) 3.10 2.68 2.14 1.71
기타 1.20 1.00 0.82 0.72
․시장등은 당해 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조
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령 제35조제3항)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등은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령 제35조제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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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인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바닥면적의 합
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령 제35조제5항)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함(령 제35조제6항)
○ 부과 및 납부시기(시행령 제36조) : 
-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징수확보
-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의 가산금을 부가(법 제21조제3항, 
령 제40조)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21조제3항)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환급 : 
․시장등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
여야 함(령 제39조제5항)
․부담금의 소멸시효와 과오납환불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
정을 준용(령 제39조제7항)
○ 부담금의 배분 :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
회계 설치(법 제22조제1항)
- 특별회계는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운용․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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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제2항)
- 특별회계의 세입 :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
태료,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법 제22
조제3항)
○ 부담금 감면  
- 부과제외(령 제34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
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주거용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주차장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유상임대한 경우 제외)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유상임대한 
경우 제외)
․종교시설(유상임대한 경우 제외)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유
상임대한 경우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
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유상임대한 경우 제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
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
물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
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
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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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및 부화장등을 포함)(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 및 식물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연구용시설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
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감면기준 :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동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령 제
38조제1항)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시
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령 제38조제3항)
․시장등은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2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는 부담금의 7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음(령 제38조제4
항)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령 제38조제5항)
- 상계(령 제38조제2항) : 
․시장등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
비를 분담한 경우(법 제19조의3제2항)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부
담금이 분담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계
․상계절차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는 시장등이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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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비율(령 제38조제1항, 별표 7) : 
․부담금의 86∼100％ : 평가 1등급
․부담금의 71∼85％ : 평가 2등급
․부담금의 56∼70％ : 평가 3등급
․부담금의 41∼55％ : 평가 4등급
․부담금의 26∼40％ : 평가 5등급
․부담금의 25％이하 : 평가 6등급
1. 사업지의 지역등급
1등급(1.0) 진출입구가 중로1류(20m∼25m)이상의 도로로 부터 100m를 초과한 경우
2등급(2.0) 진출입구가 대로2류(30m∼35m)이상의 도로로 부터 100m를 초과한 경우
3등급(3.0) 진출입구가 중로1류(20m∼25m)이상의 도로로 부터 100m이내인 경우
4등급(4.0) 진출입구가 대로2류(30m∼35m)이상의 도로로 부터 100m이내인 경우
5등급(5.0) 진출입구가 중로1류(20m∼25m)이상의 도로에 접속할 경우
6등급(6.0) 진출입구가 대로2류(30m∼35m)이상의 도로에 접속할 경우
2. 교통영향도 등급
가. 주변교통량 등급(주변 교통량 등급지수)
1등급(1.1) Σ(진출입구 접속가로 교통량/차선수)/접속가로수= 600PCU이하
2등급(1.7) Σ(진출입구 접속가로 교통량/차선수)/접속가로수= 601∼900PCU
3등급(2.3) Σ(진출입구 접속가로 교통량/차선수)/접속가로수= 901∼1,200PCU
4등급(2.9) Σ(진출입구 접속가로 교통량/차선수)/접속가로수= 1,201∼1,500PCU
5등급(3.5) Σ(진출입구 접속가로 교통량/차선수)/접속가로수= 1,501∼1,800PCU
6등급(4.1) Σ(진출입구 접속가로 교통량/차선수)/접속가로수= 1,801이상
나. 발생교통량 등급(사업지 발생교통량 등급지수)
1등급(1.1) (1일발생교통량 × 집중율)/진출입구수 = 100PCU이하
2등급(1.7) (1일발생교통량 × 집중율)/진출입구수 = 101∼150PCU
3등급(2.3) (1일발생교통량 × 집중율)/진출입구수 = 151∼200PCU
4등급(2.9) (1일발생교통량 × 집중율)/진출입구수 = 201∼250PCU
5등급(3.5) (1일발생교통량 × 집중율)/진출입구수 = 251∼300PCU
6등급(4.1) (1일발생교통량 × 집중율)/진출입구수 = 30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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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향도 등급(영향도등급지수)
1등급 (주변교통량 등급지수 × 발생교통량등급지수 ) = 3.2이하
2등급 (주변교통량 등급지수 × 발생교통량등급지수 ) = 3.3∼6.4
3등급 (주변교통량 등급지수 × 발생교통량등급지수 ) = 6.5∼9.6
4등급 (주변교통량 등급지수 × 발생교통량등급지수 ) = 9.7∼12.8
5등급 (주변교통량 등급지수 × 발생교통량등급지수 ) = 12.9∼16.0
6등급 (주변교통량 등급지수 × 발생교통량등급지수 ) = 16.1이상
3. 교통개선기여도
가. 개선등급 및 개선지수
개선유형  개선효과지수                주 요 개 선 내 용
   Ⅰ     18.25 - 준공시까지 실현가능한 소극적 외부 교통개선대
  3개이상 제시 및 일부부담
- 주변 보행서비스수준을 2등급이상 개선
- 적극적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5가지이상 실시(사
  주 부담)
   Ⅱ     17.00 - 준공시까지 실현가능한 소극적 외부 교통개선대
  2개이상 제시 및 일부부담
- 주변 보행서비스수준을 2등급이상 개선
- 적극적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5가지이상 실시(사
  주 부담)
   Ⅲ     11.50 - 준공시까지 실현가능한 소극적 외부 교통개선대
  1개이상 제시 및 일부부담
- 주변 보행서비스수준을 1등급이상 개선
- 적극적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4가지이상 실시(사
  주 부담)
   Ⅳ     9.50 - 준공시까지 실현가능한 소극적 외부 교통개선대
  1개이상 제시
- 주변 보행서비스수준을 1등급이상 개선
- 적극적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3가지이상 실시(사
  주 부담)
   Ⅴ     4.50 - 적극적 외부 교통개선대책 2가지이상 실시(사업
  부담)
- 사업지 입구의 진출입동선 분산처리 및 가감속차
  선 설치
   Ⅵ     2.25 - 적극적 외부 교통개선대책 1개이상 시행(사업주
  부담)
- 사업지 입구의 진출입동선 분산처리
※ 주요 개선내용에 해당하는 사안이 당해 교통영향평가서및심의필증의 내용
에
   각각 포함하고 있어야 당해 개선유형의 해당 개선효과지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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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등급＝사업지의 지역등급지수＋영향도등급지수－개선효과지수
평가 1등급(공익제고율 : 86∼100％) 7.0이하
평가 2등급(공익제고율 : 71∼85％) 7.1∼10.3
평가 3등급(공익제고율 : 56∼70％) 10.4∼13.5
평가 4등급(공익제고율 : 41∼55％) 13.6∼16.7
평가 5등급(공익제고율 : 26∼40％) 16.8∼19.9
평가 6등급(공익제고율 : 25％이하)  20.0이상
다. 가목의 개선유형에 해당하는 교통개선대책의 개별 점수
구분
진출입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
    적극적 외부교통개선대책
         (사업주시행)
소극적 외부교통개선
대책(지자체 시행)
교 
통
개 
선
대 
책
- 도로개설 
  또는 확폭  
  (5.0∼7.5)
- 입체교차 
  시설설치
  (5.0∼7.5)
- 진출입 시설의 위치변경(1.0∼3.0)
- 적정 진출입 완화차선 설치
  (3.0∼5.0)
- 진출입완화차선 일부설치(1.0∼3.0)
- 버스버스베이 설치(0.5∼1.5)
- 적정규모 택시베이 설치
 (0.5∼1.0)
- 교통안전시설(표지판, 표지병, 도로노
면 표시등)(개당 0.1)
- 외부 동선체계 구축(일방통행등)
  (0.5∼1.0)
- 육교의 설치(1.5∼2.0)
- 횡단보도의 설치 또는 변경, 조정    
(0.1)
- 신호등 설치 또는 위치변경
  (1.0∼2.0)
-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0.5∼1.0)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5.0∼7.5)
- 자전거보관소 설치(0.5∼1.0)
- 기타 유효한 교통개선대책(0.3)
- 신호주기 조정
  (개소당 0.1)
- 연동화 방안(0.2)
- 버스노선의 조정․변
경
  (0.5∼1.0)
- 도로건설, 확폭 또는
  조기 개설계획의 건
  (1.0∼1.5)
- 교차로 기하구조 대안 
제
  시(0.1∼0.2)
- 기타 유효한 개선대
  제시(0.1)
주 : 1. (  )안은 일반적인 교통개선대책별 개선점수
     2. 개별 교통개선대책의 개선점수는 대책의 이행규모및이행정도를 사안
별로
       감안하여 (  )안의 점수범위안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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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농어촌도로정비법)
○ 목적 :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법 제21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설계기준치를 넘는 화물등을 수송하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령 제12조제1항 제1호)
- 기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농업기계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손괴하게 한 
자(령 제12조제1항 제2호)
○ 납부의무자 : 부담대상 사업을 한 사업자 또는 행위자(령 제12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군수
○ 산정기준 및 방법 : 조례에 위임(령 제12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조례에 위임(령 제12조제2항)
○ 징수확보 :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법 제24조)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이의신청 : 규정없음
- 정산 및 환급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군의 수입으로 함(법 제23조)
○ 부담금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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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지전용부담금(농업․농촌기본법)
○ 목적 : 농촌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법 제41조제
1항)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41조제1항, 농지법 제40조) :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농지법 제36조제1항)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2항 제1호)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2항 제
2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
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납부의무자 :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법 제41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농림부장관(부과위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징수위
탁 : 농업기반공사)(법 제41조제1항, 법 제48조, 령 제43조제1항)
○ 산정기준 및 방법  
- 전용부담금 산정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의 20%(법 제41조제2항, 령 제25조제1항)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음(법 제41조제2항)
-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부과기준일 :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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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용의 허가등을 한 때 부과결정하고,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부과기준일로 준용(령 제26조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농림부장관의 부과결정(령 제26조제1항)
- 농업기반공사의 납입통보후 30일(령 제27조제2항․제3항)
○ 징수확보  
- 납입기한 내에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전용의 허
가․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법 제41조제3항)
-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법 제41조제
8항)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심사청구 : 규정없음
- 정산 및 환급 : 과오납금 환급(법 제41조제7항, 령 제28조)
○ 부담금 배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법 제41조제5항, 령 제30조)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령 제25조제1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
시철도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시설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급 학교 및 사
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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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를 제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설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
관 또는 사립미술관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 가목 내지 타목의 시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주택 및 복지공장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법령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전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시설을 제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가, 생산자단체와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농
림어업용시설 및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
․국․공유지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 70% 경감(령 제25조제1항 제2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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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
행하는 산업단지
- 50% 경감(령 제25조제1항 제2호)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
행하는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도심지재개발사업(도시재개
발법), 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설치하는 공공용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에 한함)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시설 및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
설,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 
․공동집배송단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설치하
는 공장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
1호 파목 내지 도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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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지조성비(농지법)
○ 목적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
련하기 위함(법 제40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농지법 제40조제1항) :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농지법 제36조제1항)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2항 제1호)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2항 제
2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
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42조제2항)
○ 납부의무자 :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법 제40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농림부장관(부과위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수납대
행 : 농업기반공사)(법 제53조제2항, 령 제53조제1항, 령 제72조)
○ 산정기준 및 방법
농지조성비 = 부과기준일 현재의 농지조성비 단위당 금액 × 전용하는 농지면적
- 부과기준일(령 제52조제2항, 규칙 제37조) : 
․농지전용허가(법 제36조제1항)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날
․농지전용신고(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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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날
․농지전용협의(법 제36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 건축허가를 받은 날,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등
․농지전용협의(법 제36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 동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를 
받은 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그 밖의 경우에
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 농지조성비 단위당금액 :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법 제40조제4
항, 령 제50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 농림부장관의 부과결정(령 제52조제1항)
- 농업기반공사의 납입통보후 30일(령 제54조제3항)
○ 징수확보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법 제40조제5항)
○ 정산
- 물납 : 규정없음
- 심사청구 : 규정없음
- 정산 및 환급 : 과오납금 환급(법 제40조제2항, 령 제56조)
○ 조성비 귀속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법 제40조제1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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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감면(법 제40조제3항, 령 제57조, 별표2)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
우
-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
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 100 100
4.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한다) 및 고속철도 100 100
5.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등 국토보존시
설 100 100
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8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
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및 
동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 이용의 사업용지 100 100
9의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용지                              100 100
10.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84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11. 초지조성용지 100 100
12.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
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
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1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14.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
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
업용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 3천3 0 0제
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 그 초
과 면적에 
대 하여는 
50으로 한
다)   
100
15.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
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
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 3천3 0 0제
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 그  
초
과 면적에 
대 하여는 
50으로  한
다)   
100
15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
설                         
100 100
15의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되는 농수산물물류센터            0 100
16.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사업용지 및 
동법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자원 이용의 사업
용지                              
50 100
1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
산단지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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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18.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
인 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
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천300 제
곱미터이하
인  경우에  
한한다) 
100
19.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 축산법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
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다)  
 50
(3천300 
제곱미터이
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개량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천300 
제곱미터이
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21. 국방․군사시설 50 100
2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50
(수도권신
공항건설사
업중 배후
지원단지를 
제외한 시
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
원 단 지 를 
제외한 시
설용지의경
우에는
100)   
2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50 50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2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
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업․농촌기본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목원 50 50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
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처리시설                        
 
50 50
186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28.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에서 비영리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8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
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50 50
29.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개
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30.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      
50 50
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자가 설치하는 동조제2호 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의 시설
과 동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50 50
32.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
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34의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당해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
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조성비를 감면받는 시설이거나 농
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
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3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화
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
널․창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집배송단지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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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
한다.  
0 50
37.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100
․ 시설구분 제14호․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
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함
․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함
                                      당해 시설의 바닥면적
 시설의      ＝  전체 농지전용면적 × ───────────
 농지전용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 :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
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령 제57조, 별표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
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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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
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
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
는 경우를 제외함
14. 다목적댐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목적 :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킴(법 제23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댐건설완료의 고시(법 제12조제1항)  당시 당해 다목적
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령 제24조제1항)
○ 납부의무자 :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법 제23조제1항, 령 제24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
○ 산정기준 
 수익자부담금 = 발전사업자의 예상수익 × 부담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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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수익: 
․ 댐건설완료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의 예상증가 수익
(령 제24조제2항)
․ 예상수익의 산정(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9조, 별표 3 제2호)
※ 예상수익(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가. 다목적댐의 용도별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1) 홍수조절용도의 타당투자액 :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
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효용을 시가로 환산한 가
액의 합계액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기타 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
      (나) 도로, 교량, 철도 기타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
      (다) 홍수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감산, 농지의 유실, 가옥의 손
괴, 기타 자산(가계자산, 사무소, 광공업 및 농․어업의 상각자
산, 재고자산 및 영업손실을 포함한다)의 피해방지 또는 감소
      (라)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준설유지비의 감소
      (마) 홍수범람의 방지로 인한 지가 상승
    (2) 관개용도의 타당투자액 :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
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가) 증가된 작물생산량에 표준단가와 순이익율을 각각 곱한 연간 
작물수입증가액
      (나) 댐건설전의 영농시설의 유지관리비에서 댐건설후의 영농시설
의 유지관리비를 뺀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감소액
      (다) 댐건설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에서 댐건설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을 뺀 노동량에 노무비 단가를 곱한 노무비 
절감액    
    (3) 공업․생활용수용도의 타당투자액 :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
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량에 단위당 용수요금을 곱한 
금액
    (4) 발전용도의 타당투자액 :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
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력량에 당해 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요금을 곱한 금액. 다만, 전기요금이 결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출력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과 유효전력량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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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천유지용수용도의 타당투자액 :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의 효과와 동등한 수질, 하
천생태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
    (6) 기타 용도의 타당투자액 :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영 별표 2 비고 제2호의 자본환원계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
정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i(1+i)ⁿ
      자본환원계수 = ────
                     (1+i)ⁿ-1
      (i : 이자율, n : 댐사용권 내용연수)
  다. 다목적댐의 용도중 특정용도의 효용이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의 
타당투자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라. 유효출력(KW)과 유효전력량(㎾H)에 의한 발전용도의 타당투자액 산
출방법
    (1) KW편익 = KW당 가치 × 유효출력량(㎾)
      (가) ㎾당 가치 = ㎾당 대체화력 건설비×화력 연간 고정비율×수력
대화력 계수
      (나) 화력의 연간 고정비율은 자본비용비율(화력발전소건설에 투입
된 차입금의 이자와 비당액의 합계액을 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총건설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감가상각비율, 보험료 및 제
세공과금비율, 운전유지비율(연료비는 운전유지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수력대 화력의 계수
          수력(1-1차 발전단 기준 손실율) × (1-발전소내 소비율)×(1-보수율)
          ─────────────────────────────
           화력(1-1차 발전단 기준 손실율) × (1-사고율)×(1-발전소내 소비율)
           ×(1-보수율)
    (2) KWH편익 = KWH당 가치 × 유효전력량(kwh)
      (가) KWH당 가치 = KWH당 화력의 연료비 ×수화력조정계수
                           수력(1-발전소내 소비율)×(1-송전손실율률)
      (나) 수화력조정계수 = ────────────────────
                             화력(1-발전소내 소비율)×(1-송전손실율)
-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령 제24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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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확보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37조제2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15.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 목적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법 제19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
- 허가․변경허가(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사업자(법 제19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부과위임 : 시․도지사(법 제54조제1항, 령 제48
조제1항 제14호)
○ 산정기준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령 제15조제2항)
․ 구체적 산정기준 생략(령 제17조 내지 제19조)
- 기본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령 제
15조제2항)
․ 구체적 산정기준 생략(령 제20조 내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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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령 제27조제2항)
○ 징수확보 : 
-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징수(법 제19조제5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9조제9항) 
○ 정산 : 부과금 조정(령 제28조, 제29조)
○ 부담금 배분 :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법 제19조제7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 
․ 일정한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법 제19조제
3항, 령 제26조제1․2항)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
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
업자(법 제19조제3항, 령 제26조제3항)
․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19조제3항, 령 제26조제4항)
- 감면 
․ 4종 및 5종사업장(령 별표 8)의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법 제19조제4항, 령 제26조제5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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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체조림비(산림법)
○ 목적 :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
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등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법 제1조, 제20조의2 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다음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제20조의2 제1항)
- 보전임지 전용허가(제18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협의(제18조제3항)를 거
쳐 인가․허가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될 면적에 한함)
- 산림형질변경허가(제90조제1항)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제90조제5항)
하는 자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제90조제1항)을 받고자 하는 자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사업을 하는 자(제20조의2 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산림청장(부과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20
조의2 제3항, 법 제5조제2항, 령 제4조제1항 제2의2호), 징수위탁 : 산림조합중
앙회(법 제20조의4) 
○ 산정기준 
- 대체조림비 : 장기수(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함)의 조림비와 식재후 5년까
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령 
제24조의2 제5항) 
․ 대체조림비 기준단가 : ㎡당 875원(2000년도 부과기준(산림청 고시 
제2000-6호))
-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면적(령 제24조의3) :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법 제18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협의를 거
쳐 인가․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법 제18조제3항)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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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법 제18조제5항)
․ 산림형질변경허가(법 제90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법 제90
조제5항)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또
는 신고하는 면적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법 제90조제1항) :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 
- 부과시점(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등의부과에관한규정 제16조) :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법 제18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전용하고
자 하는 경우 :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결정한 날
․ 보전임지의 전용협의(법 제18조제3항)를 거쳐 인가․허가등의 처
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는 날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등의 조성사업시
행허가를 받은 날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날 또
는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한 날등
․ 산림형질변경허가(법 제90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법 제90
조제5항)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하
는 날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법 제90조제1항) :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등을 결정한 날 
○ 부과 및 납부시기 :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이상 9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령 제24조의4 제2항)
○ 징수확보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20조의2 제4항) 
○ 정산 : 환급(법 제20조의2 제2항, 령 제24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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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배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제20조의2 제1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령 제24조의2 제1항) :  
․농업인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농로의 설치등 다음의 용
도로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9조의3) : 농어가주
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및 농로
의 설치, 임산물의 생산․가공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 야생조수 사
육시설․축산시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농업용 고정식 온
실․가축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제조시설․양어장․양식장․낚
시터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
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설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와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사설묘지를 설치
하는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송전․변전 및 배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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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
외)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수몰대상지를 포
함)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
교의 시설용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광업법에 의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체육․편의시
설로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5
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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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사립미술관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목적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
간으로 함) :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철도(철도법 제2조제1항), 도시
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6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
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폐광지역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 50% 감면(령 제24조의2 제2항)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전액면제대상 제외)
을 하는 경우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를 건설
하는 경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을 하는 경우(시행자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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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자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
우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 제1호마
목․사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처목․커목․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공항시설(항공법 제2조제6호), 
수도(수도법 제3조제5호),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2조제5호), 하천부속물(하천법 제2
조제3호), 어항시설(어항법 제2조제3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제2조제7호),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가스공
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환경보
전법 제25조제1항),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동조제10호), 재활
용시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국제회의시
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17.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 목적 : 초지를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하고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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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용의 경우(제23조제3항)
○ 납부의무자 :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제23조제3항)
○ 부과․징수권자 : 시장․군수(법 제23조제3항, 령 제16조의2 제3항), 징수위탁 
: 기금관리자(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령 제16조의2 제3항) 
○ 산정기준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 초지조성단비(경운초지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법 제23조제4
항, 령 제16조의3 제3항)   
- 초지조성단비 :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매
년 산출․고시하는 비용(법 제2조제6호)   
○ 부과 및 납부시기 : 신고납입의 경우 납입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이상 3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령 제16조의2 제5항)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환급(령 제16조의2 제6․8항, 규칙 제15조의6)
○ 부담금 배분 :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제23조제3
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법 제23조제3항, 령 제16조의3 제1항) :  
․다음의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중요군수산업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간산업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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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 국방 ․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법의 규정에 의
한 도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농지
개량시설, 국토보존시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학교의 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과 축
산폐수공동처리시설,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의 관광시
설,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농업 ․ 축산업 ․ 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 감면기준(령 제16조의3 제3항, 규칙 제15조의7, 별표 3) :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관계법령 비      고
1. 중요산업시설
초지법 제 23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 제1
항  
① 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100분의 50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
는 경우에 한함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전액면제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
기업집적시설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연구집단화 단지  
전액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제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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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관계법령 비      고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초지법 제 23조
제3항제2호 및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공용 또
는 공공용의 목적
으로 전용하는 경
우에 한함
① 국방․군사시설 전액면제
② 공공청사 전액면제
③ 도로․하천․철도 전액면제
④ 공항․항만시설 100분의 50면제      
⑤ 농지개량시설 전액면제
⑥ 국토보존시설 전액면제
⑦ 다목적댐시설 및 그 몰수대상지 전액면제
⑦ 다목적댐시설 및 그 몰수대상지 전액면제
⑧ 학교시설     
 ․초등학교시설
               
 ․기타학교시설
               
100분의 60
면제      
100분의 50
면제      
⑨ 청소년전용시설 100분의 50면제      
⑩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전액면제
⑪ 관광시설 100분의 50면제      
⑫ 기타 공용․공공용의 경우 100분의 50면제      
시․도지사와 협
의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한 것으로
서 농림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용지                        
초지법 제
23조제3항
제3호     
①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
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면제
②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
료후 5년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경우    
전액면제
③ 기타의 경우 100분의 50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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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로손궤자부담금(도로법)
○ 목적 :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
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
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법 제67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손궤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없음(령 제35조)
-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
게 한 자
- 자동차 운송사업자
-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의 사업자 또는 행위자(법 제67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법 제9조, 령 제9
조제2항)    
○ 산정기준 : 규정없음(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함(법 제67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67조제2항)
○ 징수확보 : 
- 가산금징수(법 제78조제2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78조제3항)
○ 정산 : 과오납금 반환(법 제78조의2)
○ 부담금 배분 :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법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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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67조제2항)
19. 도로원인자부담금(도로법)
○ 목적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
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게 함(법 제64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규정없음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의 사업자 또는 행위자(법 제64조)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법 제9조, 령 제9
조제2항)        
○ 산정기준 : 규정없음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 가산금징수(법 제78조제2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78조제3항)
○ 정산 : 과오납금 반환(법 제78조의2)
○ 부담금 배분 :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법 제73조제1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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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로표지시설원인자부담금(도로교통법)
○ 목적 :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유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게 할 수 있음(법 제3조의2)
○ 부과대상 및 사업(령 제3조의2) :
․ 교통사고
․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법 제63조제1항)
․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의 사업자 또는 행위자(법 제3조의2)   
○ 부과․징수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법 제104조, 령 제71조의2)        
○ 산정기준(규칙 제2조의2) : 
-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내구연한 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
-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음
-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법 제3조의2)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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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조제관리비용수익자부담금(방조제관리법)
○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법 제7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규정없음
○ 납부의무자 : 직접 이익을 받는자(법 제7조)   
○ 부과․징수권자 :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위임(법 제14조, 
령 제17조)        
○ 산정기준(법 제7조제3항, 령 제8조제1․2항) : 
- 지구별수익자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총액을 수혜면적 및 수익의 정도에 따
라 부과
- 지구별수익자부담비율의 산출기준 및 요령은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법 제9조)
○ 정산 : 이의신청(령 제8조제4․5항)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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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안림수익자부담금(산림법)
○ 목적 : 보안림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수익자
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법 제64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규정없음
○ 납부의무자 :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수익자(법 제64조)   
○ 부과․징수권자 : 산림청장(규칙 제50조)
○ 산정기준 : 규정없음
○ 부과 및 납부시기 :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납입(규칙 제50조)
○ 징수확보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법 제64조제2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3.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 목적 : 일정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일정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
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간선시설설치에 관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준
용(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 부과대상 및 사업(주택건설촉진법(이하 같음) 시행령 제35조제1항) : 
- 100호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
- 1만6천500제곱미터(5,000평)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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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의무자 : 일정범위내(사업시행자), 일정범위외(지자체등)   
- 도로, 상하수도 : 지자체
- 전기, 가스, 지역난방 : 해당 공급자
- 통신, 우편함 : 국가 또는 한국통신공사
○ 설치검사자 : 사업계획승인권자(도지사 : 법 제33조, 령 제45조)
○ 간선시설의 설치범위(법 제36조제1항, 령 제35조제4항, 별표 6) : 
- 도로 :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함
-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
과부분에 한함
- 전기시설 :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
- 가스공급시설 :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 단지의 
경계선까지(다만, 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을 제외)
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
정실까지)
- 통신시설 (세대별전화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
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
터 동 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
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
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함)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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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시기 : 사용검사일(법 제36조제2항)
○ 설치확보 :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령 제34조, 규칙 제22조)
○ 정산 : 
-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법 제37조제1항)
-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
상이 완료할 때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 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
(상환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
하여야 함(령 제36조제2항)
○ 설치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4. 산림병충해구제․예방비용분담금(산림법)
○ 목적 :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구제․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법 제103조제3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법 제103조제3항)
○ 납부의무자 : 산림소유자(법 제103조제5항),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
(관상수를 포함)을 소유 또는 판매하는 자((법 제103조제7항)
○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법 제103조제3항)
○ 산정 및 분담금 결정 : 
- 분담결정
․산림의 해충 또는 병균등의 구제․예방비용의 분담금은 그 구제 ․ 
 부 록   209
예방조치를 시행한 자와 당해 산림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령 제97
조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가 결정(령 제97조제2항)
- 구제․예방의 비용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면적 또는 입목가격의 비율에 따라 산림소유
자 분담(법 제103조제5항)   
․인건비, 자재대, 약제대 기타 구제․예방작업에 소요된 경비(규칙 
제105조)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03조제6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5. 산림전용부담금(산림법)
○ 목적 :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
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등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법 제1조, 제20조의3 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다음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제20조의3 제1항)
- 보전임지 전용허가(제18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협의(제18조제3항)를 거
쳐 인가․허가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될 면적에 한함)
- 산림형질변경허가(제90조제1항)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제9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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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제90조제1항)을 받고자 하는 자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사업을 하는 자(제20조의3 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산림청장(부과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20
조의3 제1항, 법 제5조제2항, 령 제4조제1항 제2의2호), 징수위탁 : 산림조합
중앙회(법 제20조의4제1항) 
○ 산정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부과(령 제24
조의6 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공시지가가 없는 경
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토지가격 적용(령 제24조의6 제2항)
-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령 제24
조의6 제2항)
- 전용산림의 타용도변경승인시(법 제18조의2제2항, 시행령    제24조제7항) 
: 용도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
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당초의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 부과당시의 단
위당 금액에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액에서 이미납입한 해당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납입
-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면적(령 제24조의6 제3항) :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법 제18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협의를 거
쳐 인가․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법 제18조제3항) : 전
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또는 인․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
는 산림 면적
․산림형질변경허가(법 제90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법 제90조
제5항)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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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법 제90조제1항) : 산림의 형질변경허
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 
- 부과시점(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등의부과에관한규정 제16조) :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법 제18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전용하고
자 하는 경우 :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결정한 날
․ 보전임지의 전용협의(법 제18조제3항)를 거쳐 인가․허가등의 처
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는 날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등의 조성사업시
행허가를 받은 날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날 또
는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한 날등
․ 산림형질변경허가(법 제90조제1항)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법 제90
조제5항)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하
는 날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법 제90조제1항) :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등을 결정한 날) 
○ 부과 및 납부시기 :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이상 9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령 제24조의7, 제24조의4 제2항)
○ 징수확보 :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20조의3 제6항) 
○ 정산 : 환급(법 제20조의3 제2항, 제7항, 령 제24조의7, 제24조의9 제1항)
○ 부담금 배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제20조의3 제5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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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제외(법 제20조의3 제1항, 령 제24조의5 제1항) :  
․농업인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농로의 설치등 다음의 용
도로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규칙 제19조의3) :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및 농로의 설
치, 임산물의 생산․가공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 야생조수 사육시
설․축산시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농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제조시설․양어장․양식장․낚시터
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설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와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사설묘지를 설치
하는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송전․변전 및 배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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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
외)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수몰대상지를 포
함)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
교의 시설용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광업법에 의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체육․편의시
설로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5
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
관 또는 사립미술관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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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기간으로 함) :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
추시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 등의 부대
시설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시행자 :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철도(철도법 제2조제1항), 도시
철도(도시철도법),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6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
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폐광지역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총 사업부지 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50을 초과하는 다
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령 제24조의5 제1항 제3호, 규칙 제
19조의11)
※ 총사업부지면적 : 특정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전․답․임야․대지 등을 합한 
면적
※ 사업유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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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
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또는 공장부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관광지․관광단지․골
프장․스키장․유원지설치사업은 제외)
․ 농업․농촌기본법(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전용부담금 전액 면제(령 제24조의5 제1항제2호)
※ 전액면제 사업 및 시설
-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
도사업
-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
치하는 동조 제1호 가목 내지 타목의 시설(도로 및 도로부속물(도로법 제2조 및 
제3조), 철도(철도법 제2조제1항),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항만시설(항
만법 제2조제6호), 공항시설(항공법 제2조제6호), 다목적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제2조), 수도(수도법 제3조제5호),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하
수도법 제2조제2호, 동법 제2조제5호), 하천부속물(하천법 제2조제3호), 어항시설
(어항법 제2조제3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전기통신설비(전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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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농업․농촌기본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감면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경우
       -  국․공유지에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화물터미널사업
의 면허를 받은 경우
       
- 50∼70% 감면(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  의 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산림전용부담금의 100분의 70을 감면
※ 산림전용부담금 70% 감면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의 100
분의 50을 감면
※ 산림전용부담금 50% 감면사업
-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시설 :  택지개발촉
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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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설치하는 공공용시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수도권 
지역인 경우)
-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시설 및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나 국내
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유기질비료 또
는 사료제조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집배송단지
-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공장
-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  조 제1호 파목 내지 도
목의 시설
- 50% 감면(령 제24조의6 제1항)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전액면제대상 제외)
을 하는 경우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를 건설
하는 경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을 하는 경우(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자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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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 제1호마
목․사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처목․커목․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공항시설(항공법 제2조제6호), 
수도(수도법 제3조제5호),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2조제5호), 하천부속물(하천법 제2
조제3호), 어항시설(어항법 제2조제3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제2조제7호),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가스공
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환경보
전법 제25조제1항),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동조제10호), 재활
용시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국제회의시
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26. 소하천수익자부담금(소하천정비법)
○ 목적 :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제21조제2항)
○ 납부의무자 : 소하천의 정비로 이익을 받는 자(제21조제2항)
○ 부과․징수권자 : 관리청(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제3조제3항) 
○ 산정기준 : 비용의 범위(령 제15조제2항)
-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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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 소하천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 소하천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법 제24조)에 필요한 비용
- 폐천부지등의 교환(법 제25조)에 필요한 비용
- 기타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제23조)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7.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수도법)
○ 목적 :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
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게 부담하게 함(법 제54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제54조제1항)
○ 납부의무자 :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제54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수도사업자(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
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자(법 제53조제1항, 법 제3조제19호)
○ 산정기준 :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법 제54조제2항, 령 제36조제2항)
-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
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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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령 제36조제3항, 령 제35조제4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제51조제1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8.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수도법)
○ 목적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법 제53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업 또는 행위(법 제53조제1항)
○ 납부의무자 :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 또는 행위(법 제53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수도사업자(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
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자(법 제53조제1항, 법 제3조제19호)
○ 산정기준 :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법 제53조제2항, 령 제35조제2항)
-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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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령 제35조제4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51조제1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9.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 목적 :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을 손궤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법 제28조제2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업 또는 행위(법 제28조제2항)
○ 납부의무자 :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법 제28조제2항)
○ 부과․징수권자 : 한국수자원공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법 제29
조제1항)
○ 산정기준(령 제33조) : 규정없음
- 공사가 손괴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다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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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그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다만,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공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사업등을 시
행한 경우에는 산정근거 제시 불요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법 제29조제2항)  :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강제징수한 금액의 10%를 시․군․구에 교부
○ 정산 : 
-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30조)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0.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 목적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비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킴(법 제28
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법 제28조제1항)
○ 납부의무자 :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법 제28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한국수자원공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법 제29
조제1항)
○ 산정기준 : 이익의 50% 범위안에서 부담금을 산정(법 제28조제1항, 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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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 (사업준공당시의 지가) - 2(실시계획승인고시 당시 지가×지가 
자연상승치)
- 수익자부담금은 위의 산정식에서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정함(령 제32조제1항)
- 수익자부담금은 사업준공당시의 토지가격에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의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가격 자연상승치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령 제32조제1항)
- 사업비는 다음 비용의 합산액으로 함(령 제32조제2항)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
․보상비(감정비를 포함)
․이자 기타 공사시행에 부대되는 경비
- 토지가격 및 토지가격 자연상승치(령 제32조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조사․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토지가격은 토지의 지목․지형․지세등을 참작하여 10퍼센트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평가
․토지가격 자연상승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지역의 토지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가격 변동률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산정
○ 부과 및 납부시기 : 사업준공일로부터 1년이내(령 제32조제4항)
○ 징수확보(법 제29조제2항)  :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강제징수한 금액의 10%를 시․군․구에 교부
○ 정산 :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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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30조)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1. 수자원시설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 목적 :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그 사업에 소
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법 제28조제3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이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행
위(법 제28조제3항)
○ 납부의무자 :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법 제28조제2항)
○ 부과․징수권자 : 한국수자원공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법 제29
조제1항)
○ 산정기준(령 제33조) : 규정없음
- 공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그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다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공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사업등을 시
행한 경우에는 산정근거 제시 불요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법 제29조제2항)  :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강제징수한 금액의 10%를 시․군․구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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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
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30조)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2.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 목적 :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
함(법 제28조제1항)
○ 부과대상 및 부과제외대상(법 제28조제2항, 령 제9조)  
- 부과대상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 부과제외대상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 납부의무자 :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기타 샘물개발허가
를 받은 자(법 제28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법 제
45조제1항, 령 제19조제1항 제13호)
○ 산정기준(법 제28조제2항, 령 제10조) : 
- 먹는샘물의 경우 :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령 제9조의2)×부과율(령 제8
조)(이 경우 평균가격이 고시된 것이외에는 당해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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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
- 기타 샘물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원가(령 제9조의3)×부과율(령 제8조)
○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시기(법 제28조제2항, 령 제11조제1항)
․제조업자등 : 매분기별 부과
․기타 샘물허가를 받은 자 : 매연도별 부과
- 납부시기 :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법 제28조제2항, 령 제11조제2항)
○ 징수확보 : 
- 가산금 징수(법 제29조제3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28조제7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법 제28조제4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3.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 목적 :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
(법 제19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19조제1항) :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법 제11조제
5항) 및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25조)를 포함)
- 허가․변경허가(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사업자(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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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부과위임 : 시․도지사(법 제54조, 령 제50조제1
항 제14호)
○ 산정기준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령 제13조제2항)
․ 구체적 산정기준 생략(령 제14조 내지 제17조)
- 기본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령 제13조제
3항)
․ 구체적 산정기준 생략(령 제19조 내지 제21조)
○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령 제24조제2항)
○ 징수확보 : 
-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징수(법 제19조제4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9조제8항) 
○ 정산 : 부과금 조정(령 제25조, 제26조)
○ 부담금 배분 :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법 제19조제6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 
․방류수수질기준(법 제32조제2항)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법 제19조
제3항, 령 제23조제1․2항)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법 제19조제3항, 령 
제23조제1․2항)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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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6월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법 제19조제3항, 령 제23
조제1항 제3호, 동조제2항제3호)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
하는 사업자(법 제19조제3항, 령 제23조제1항 제4호, 동조제2항 제4
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법 제19조제3항)
34. 유통단지지원시설내 시설소유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목적 : 유통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유통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
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
는 공공시설(법 제19조)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
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법 제24조제2항, 령 제30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24조제2항) : 
- 유통단지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
- 개발후 토지․시설등을 분양받는 자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24조제2항)
○ 부과․징수권자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법 제24조제2항)
○ 산정기준(법 제24조제3항, 령 제30조)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시설소유자부담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소유부지면적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 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및 기타 비용
(령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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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 : 기존 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령 제30조제5
항)
- 소유부지면적 :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령 제30조제5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 제24조제2항, 령 제30조제6항)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5. 유통단지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목적 :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킴(법 제25조제2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발생시킨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
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법 제25조제2항) 
- 지원시설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등(법 제2조제3호, 령 제2조제3항, 규칙 제2조제3
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25조제2항)
○ 부과․징수권자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2항)
○ 산정기준(법 제25조제3항, 령 제32조제2항, 제3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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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해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
○ 부과 및 납부시기 :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25조제2항, 령 제32조제1항)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6. 유통단지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목적 : 지원시설의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킴(법 제25
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지원시설의 이용자(법 제25조제1항) 
- 지원시설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등(법 제2조제3호, 령 제2조제3항, 규칙 제2
조제3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25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 산정기준 : 
- 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법 제25조제3항, 령 제31조제1항)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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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법 제25
조제3항, 령 제31조제1항)
- 건설비용의 총액(령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 
․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조사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
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기준
․설계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
지니어링사업대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기준
․보상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
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
․기타 비용 :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예정가격결정기준(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
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
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
계획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까지의 
자본비용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 다른 법령이나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등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소요된 비
용
○ 부과 및 납부시기 : 시행자는 이용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 건설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 제25조제1항, 령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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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7. 유통단지내 공동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 목적 : 유통단지안의 폐기물처리장․가로등과 같은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부담금을 부담시킴(법 제35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법 제35조제1항) 
- 지원기관 :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
자 하는 자(법 제2조제8호)
- 지원시설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등(법 제2조제3호, 령 제2조제3항, 규칙 제2조제3
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35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관리기관(법 제35조제1항)
- 관리기관 :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
자, 관리기구(법 제2조제9호, 제32조제5항, 령 제45조)
○ 산정기준 : 
- 단지안의 폐기물처리장,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시설(하위 규정없음)(법 제35조제3항, 령 제49조제1항)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징
수(법 제35조제3항, 령 제49조제2항)
-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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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수에 의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법 제35조제3항, 령 제49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유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
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음(법 제35조제3항, 령 제49조제3항)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38. 자가용소유자등의 교통안전 분담금(도로교통법)
○ 목적 : 도로교통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법 제92조의2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92조의2제1항) :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자
-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 자동차타이어의 제조업을 하는 자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92조의2제1항)
○ 부과․징수권자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령 제61조제2항)
○ 산정기준(법 제92조의2제2항, 령 제61조) :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월 50원
-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는 매월 40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에 수입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료 ․ 공제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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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0.42에 해당하는 금액
-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전년도 통행료 
수입총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마다 매출세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부과 및 납부시기 : 
-  분담금은 6월마다 이를 나누어 징수(법 제92조의2제3항, 령 제62조제1항)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교부시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신규자동차등록시(자동차관리
법 제8조)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규교부시(자동차관리법 제10
조제1항)나 자동차검사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
항제2호)에 각각 다음 정기적성검사기간(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
는 면허증갱신기간) 개시일 또는 자동차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하는 분담금을 징수
- 공단이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담금의 액․납부기간 및 납부
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함(법 제92
조의2제3항, 령 제62조제2항)
○ 징수확보 :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함(법 제92조의2제3항, 령 제62조제3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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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이행강제금(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
진보장에관한법률)
○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함(법 제1조, 제28조)
○ 부과대상 및 사업(법 제7조, 령 제3조, 별표1)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 도로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
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
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 교통수단, 통신시설등
○ 납부의무자 : 해당 시설주(법 제23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시설주관기관(법 제23조제1항)
○ 산정기준(법 제28조제1항, 령 제14조) :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
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편의시설(법 제8조, 제15조)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통상적으로 소요되
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편의시설(법 제8조, 제15조)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등 필요
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
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 편의시설(법 제8조, 제15조)을 설치하지 않고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
단의 유효바닥면적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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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합산
-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에 대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
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편의시설(법 제8조, 제15조)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 인건비 및 자재비 산정기준, 유효바닥면적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기타 이행강제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 시정명령후 1년 경과후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23조제1항, 령 제12조)
-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법 제28조제3항, 제5항)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음
○ 징수확보 :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법 제92조
의2제3항, 령 제62조제3항)
- 시정명령후 시정기간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법 제25조)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법 제28조제5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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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의 50%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납입(법 제19조제1항 제2호, 
령 제15조제1항)
- 이행강제금의 50%는 부과권자가 사용(법 제28조제8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40. 전기사업자부담금(농어촌전화촉진법)
○ 목적 :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함(법 제1조, 제3조제1항 제3호)
○ 부과대상 및 지역 : 
- 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사업자가 전기
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수용자의 부담금)을 부담함(법 제3조제1항 제3호)
- 대상지역 :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전화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
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의함(법 제2조의2, 령 제1
항 제3호)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0호이상인 도서지역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호이상인 벽지지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3조제1항 제3호)
○ 부과․징수권자 : 규정없음
○ 산정기준(법 제3조제1항 제4호) :  
 부담금 =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금+일시부담금)
- 융자금 : 재정융자금 기타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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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부담금 : 전기수용자의 사용전력 1킬로와트당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10의 한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법 제3조제1항 제2호, 령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00분의 50(50:50), 전기사업자의 부담금 
100분의 50(법 제3조제4․5항, 령 제5조)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41. 전기수용가부담금(농어촌전화촉진법)
○ 목적 :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함(법 제1조, 제3조제1항 제2호)
○ 부과대상 및 지역 : 
- 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사업자
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
관에서 정한 전기수용자의 부담금)을 부담함(법 제3조제1항 제3호)
- 대상지역 :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전화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
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의함(법 제2조의2, 
령 제1항 제3호)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0호이상인 도서지역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호이상인 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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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자 : 전기수용자(법 제3조제1항 제2호)
○ 부과․징수권자 : 규정없음
○ 산정기준 :  
- 일시부담금 : 전기수용자의 사용전력 1킬로와트당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10의 한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법 제3조제1항 제2호, 령 
제3조)
- 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함(법 제3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규정없음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42.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지방자치법)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
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함(법 제129조)
○ 부과대상 및 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
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법 제129조) 
- 재산 :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법 제133조제3항)
- 공공시설 :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법 제135조제1
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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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례로 정함(법 제135조제2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
치할 수 있음(법 제135조제3항)
○ 납부의무자 : 공공시설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법 제129조)
○ 부과․징수권자 : 지방자치단체(법 제129조)
○ 산정기준 :  규정없음(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함(법 제135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함(법 제131조제2항), 조례로 정함
(법 제130조제1항)
○ 징수확보 :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함(법 제131조제2항)
○ 정산 : 규정없음
-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자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음(법 제131조제3항)
-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
음(법 제131조제5항)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43. 축산폐수등 배출부과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목적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어야 하는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함(법 제29조)
○ 부과대상 및 지역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어야 하는 자가 방류수수
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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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령 제18조)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29조)
○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위임: 시․도지사(법 제52조, 령 제33조제1항 제
12호)
○ 산정기준 :  
 배출부과금 =  기본부과금 + 처리부과금
- 기본부과금 :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방류수수질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
한 비용(령 제19조제1․2항)
배출기간
배     출     량(㎥/일)
소(젖소포함)․말 : 6미만
돼지 : 16미만
소(젖소포함)․말 : 6이상
돼지 : 16이상
20일미만 30만원 40만원
20일이상 40만원 50만원
- 처리부과금 :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의 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령 제19조제1․2항, )
․비정상운영신고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초과배출
량×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그밖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초과배출량(령 제20
조)×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별표 4)×연도별부과금산정지
수(령 제21조)×위반횟수별부과계수(령 제21조)
○ 부과 및 납부시기 :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이상으로 
함(령 제22조)
○ 징수확보 :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징수(법 제29조제2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함(법 제2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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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 배출부과금의 조정(령 제23조, 제24조)
○ 부담금 배분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법 제29
조제4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44. 카지노사업자납부금(관광진흥법)
○ 목적 :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
여야 함(법 제29조)
○ 부과대상 및 지역 :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 제29조)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29조)
○ 부과․징수권자 : 문화관광부장관(법 제29조, 령 제31조제4항)
○ 산정기준 :  
- 총매출액 :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
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령 제31조제1항)
- 징수비율 :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징수(100분의 1에서 100의 10까지)(령 제
31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매년 4월말까지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함
(령 제31조제4항)
○ 징수확보 :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징수(법 제29조제2항)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함(법 제29조제3항)
○ 정산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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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배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입(법 제29
조제1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45.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목적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함(법 제1조, 제11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부과대상 : 건축허가(건축법 제8조)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다음의 사업(법 제11조제6호, 령62) 제15조
제2항)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재개발(도시재개발법)
․기타 유사한 사업
- 부과대상지역 : "대도시권"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다음의 지역(법 
제2조, 령 제2조, 제15조 별표1)
6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안(건설교통부 공고 제2001-34호, 200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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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별                   범                  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
  대   구   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   주   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   전   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 및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법 제11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법 제11조의4제1항)
○ 산정기준 :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의 산정기
준(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재개발(도시재개발법), 기타 유사한 사
업 산정기준(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동조제2항, 령 제16조의2제1항)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부과율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의 경우 0.4,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우 0.06로 
하고 시․도지사는 50%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법 제11조의3제3항, 령 
제16조의2제2항)
- 표준개발비 :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등을 감안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법 제11조의3제4항)
- 표준건축비 : 임대주택매각시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임대주택법 제12조)를 기준으로 산정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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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제4항)
- 개발면적 :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
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거나 기부
채납하는 용지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를 제외한 면적(령 제16조의2제
3항)
- 용적률 :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령 제16조의2제4항)
- 건축연면적 : 전체연면적에서 지하층(지하층이 주거용일 경우에는 제외)과 
건축물내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령 제16조의2제5항)
- 공제액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
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
업지역밖에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
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군․구도 또는 지방도등을 설치
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령 제16조
의2제6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 부과, 60일 이내에 납부(법 제11조의4제1․2
항) 
○ 징수확보  
- 가산금 부과 : 부담금액의 5%(법 제11조의4제4항)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법 제11조의4제5항) 
○ 정산 : 이의신청(법 제11조의5) 
○ 부담금 배분 :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귀속 : 광역교통시설계정에 40%
귀속(법 제11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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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 : 60%귀속(법 제11조의6 제2항)
- 부담금의 사용(법 제11조의6 제3항)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
는 개량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의 건설 또
는 개량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면제(법 제11조의2 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는 전용 85㎡이하의 주택건설사업
․공공사업의 실시를 위한 이주대책을 위한 주택의 건설
․민자유치부대사업
- 50% 감면(법 제11조의2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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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정지역개발수익자부담금(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규칙)
○ 목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으로 인하
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부담금
을 징수(규칙 제18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부과대상 :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규칙 제18조제1항)
○ 납부의무자 :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규칙 제18조
제2항)
○ 부과․징수권자 : 시장․군수(규칙 제20조제1항)
○ 산정기준 :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공고일 현재의 그 토지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규칙 제20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부과하여야 함(규칙 
제21조)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규칙 제19조)
- 토지등의 3분의 2이상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
였거나 수용당한 자 및 그 포괄승계인
- 토지등의 5분의 1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
여 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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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
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하나의 주택과 그 건
물바닥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위토와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
행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매도․수용에 따른 대토등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소유자
-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
47.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제조업자등에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법 
제19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 일정제품이 폐기물이 되어 회수․처리에 비용이 드는 제품․용기의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법 제19조제1항, 령 제15조)
-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환경보전
법 제2조), 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용기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법 제19조제1항)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용
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법 제19조제1항, 령 제17조)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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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위임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법 제19조제1항, 제37조, 령 제40조제2항)
○ 산정기준 : 생략(법 제19조제2항, 령 제18조, 별표2)
○ 부과 및 납부시기
-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령 제19조제2항) 
○ 징수확보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법 제19조제5항)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9조제6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함(법 제19조제3
항) 
- 다음의 용도에 사용(법 제20조, 령 제26조)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예치금의 환급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
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교육․연구․홍보
․재활용성 폐기물의 수집․처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설치비용의 지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용도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50 
48. 하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 목적 :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
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법 제32조제3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법 제32조제3항)
- 공공하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
호)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32조제3항)
○ 부과․징수권자 : 공공하수도관리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법 제2조, 제
7조)
○ 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32조제5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32조제5항)
○ 징수확보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법 제38조제2항)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38조제3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49.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목적 :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와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경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법 제32조제1․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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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및 사업 : 
-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
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법 제32조제1항, 령 제20조)
-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법 제32조제2항)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
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단독정화조(동법 제10조제1항)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32조제1․2․4항)
○ 부과․징수권자 : 공공하수도관리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법 제2조, 제
7조)
○ 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32조제5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32조제5항)
○ 징수확보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법 제38조제2항)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38조제3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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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목적 :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
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
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법 제1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
주택을 분양 받는 자(법 제5조제1항)
- 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법 제2조제2호)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5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법 제2조제3호)
○ 산정기준(법 제5조의2) : 
- 공동주택 : 분양가격(세대별 공동주택) ×1000분의 8
- 단독주택 토지 : 분양가격(단독주택지)×1000분의 15
○ 부과 및 납부시기 :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령 제5조의2의 
제3항)
○ 징수확보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법 제5조의3의 제2항)
-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법 제5조의3의 제3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시․도의 일반회계(법 제6조)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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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항공소음부담금(항공법)
○ 목적 :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음
부담금을 징수(법 제109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법 제109조제1항)
- 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법 제2조제26호)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109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
임(법 제154조, 령 제63조제2항 제23호 자목)
○ 산정기준 : 
- 항공기가 공항(령 제40조에 의해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법 제109조제2항, 령 제
44조제1․2항)
․제1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제2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3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4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제5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소음등급 : 생략(법 제108조, 령 제43조, 규칙 제273조 내지 제276조)
○ 부과 및 납부시기(법 제109조제2항, 령 제44조, 규칙 제277조) :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소
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이내
․기타 항공기 운항에 의한 소음부담금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
륙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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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확보 :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법 제109조제3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52. 항공시설손괴자부담금(항공법)
○ 목적 : 공항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항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
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
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법 제103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공항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법 제103조
제1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103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
임(법 제154조, 령 제63조제2항 제23호 라목)
○ 산정기준 :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비용산
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103
조제2항, 령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규칙 제267조제2항)
- 총사업비는 당해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항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
․조사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설계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순공사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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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으로 하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
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9조)
․부대비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시공감리비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의 이행
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등
○ 부과 및 납부시기 :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비용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 제103조제2항, 규칙 제267조제2항)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53.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항만법)
○ 목적 :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
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
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법 제53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공항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법 제53조제
1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53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관리청(무역항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법 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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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령 제43조제1항 제30호)
○ 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3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3조제2항)
○ 징수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3조제2항)
○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3조제2항)
○ 부담금의 배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3조제2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3조제2항)
54. 항만시설수익자부담금(항만법)
○ 목적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
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법 제54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항만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법 제54조)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54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관리청(무역항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법 제71
조, 령 제43조제1항 제31호)
○ 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4조제2항, 제53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4조제2항, 제53조제2
항)
○ 징수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4조제2항, 제53조제2항)
○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4조제2항, 제53조제2항)
○ 부담금의 배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4조제2항, 제53조제2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54조제2항, 제
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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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협의기준초과부담금(환경․교통․재해등영향평가법)
○ 목적 :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
출농도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
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법 제33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 부과대상 :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33조제1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5호)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
리시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
-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
류(법 제33조제3항, 령 제28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생략(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
조제1항 각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생략(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
․기타 부과대상시설의 경우 :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 납부의무자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33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
(법 제38조, 령 제35조제1항 제5호)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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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  기준초과배출량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지역별부과계
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초과율부과계수 × 위반횟수
별 부과계수 
- 기준초과배출량 :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법 제33조제3항, 령 제29
조제1항)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령 제30조제
1항, 별표3)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
터당 부과금액(법 제33조제3항, 령 제29조제1항)
-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 생략(령 제29조제3항, 제31조, 별표2)
○ 부과 및 납부시기 : 
-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령 제32조제1항)
-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함(령 제32
조제2항)
○ 징수확보 :  
- 가산금 징수(령 제33조제5항)
- 국세체납의 예에 의해 징수(령 제33조제10항)
○ 정산 : 초과부담금의 조정(령 제33조)
○ 부담금의 배분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함(법 제33조제7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령 제29조제1항)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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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
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56. 혼잡통행료(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목적 :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을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
를 부과함(법 제20조의2 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을 진입하는 자동차(법 제20조
의2 제1항)
- 교통혼잡지역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평균정지지체시간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령 제32조제1항)
․평균통행속도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영향권(생
략 : 별표 5 가목)
․차량당 평균정지지체시간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교차로와 그 주
변 영향권(생략 : 별표 5 나목)
-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 조례로 정함(법 제20조의2 제2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자동차(법 제20조의2 제1항)
○ 부과․징수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법 제20조의2 제1항)
○ 산정기준 : 조례로 정함(법 제20조의2 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조례로 정함(법 제20조의2 제2항)
○ 징수확보 :  조례로 정함(법 제20조의2 제2항)
○ 정산 : 초과부담금의 조정(령 제33조)
○ 부담금의 배분 :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함(법 제22조제3항)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260 
57.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목적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등 기타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
수(법 제9조 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 :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다음의 시설물
은 제외(법 제9조제2항 제1호, 령 제4조제1항)
․공장(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장)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
유관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석유공사법)
․채광계획인가(광업법)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 ․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
․주차장(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
․식물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
․군사시설(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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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 생략(법 제9조제2항 제2호, 령 제4조제3항)
- 부과대상지역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이용관
리법 제6조)(법 제9조제5항, 령 제4조제4항)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함(법 제9조
제5항, 령 제4조제4항)
○ 납부의무자
- 시설물(법 제9조 제1항, 령 제5조제1항)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
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
- 자동차 : 생략(법 제9조 제1항, 령 제5조제2․3항)
○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법 제22조, 령 제28조제1항
제1호)
○ 산정기준  
- 시설물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
유면적 ․ 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경우에는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멸실등기일을 기준으
로 하여 일할계산(법 제9조 제5항, 령 제8조제2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
계수×지역계수(법 제10조제1항)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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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지역계수(법 제10조제1항)
- 자동차 : 생략(법 제9조 제5항, 제10조제2항, 령 제8조제2항)
- 단위당 부과금액․대당기본 부과금액․연료계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
수․차령계수 : 생략(법 제10조제3항, 령 제12조 내지 제17조의2)
○ 부과 및 납부시기 : 
-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부과
기간 및 납기는 별표 3(생략)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법 제9조 제5항, 령 제
8조제1항)
-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개선부담
금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함(법 제9조 제5항, 령 제
8조제3항)
○ 징수확보 :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법 제20조 제1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법 제20조 제2항)
○ 정산 : 직권조정(령 제9조), 조정신청(령 제10조)
○ 부담금의 배분 :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에 납입하고(법 제19조, 령 제28조제4항), 다음 용도에 한하여 사용(법 제11조, 
령 제18조)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
발 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법 제12조)의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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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부담금 부과제외(법 제9조제3항, 령 제6조)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 공
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 다만, 당해 국가가 대
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단독주택․공공주택 및 기숙사(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부분을 포
함)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
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등 배
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동차
- 부담금 감면(법 제9조제3항, 령 제7조) :
․기본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
령 제13조)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
는 금액을 경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한함)
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본의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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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목적 :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자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 부과대상 및 사업 :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
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법 제13조 제1항) 
- 방지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다음의 사업(법 제14조제1항, 령 제23
조)
․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설치 및 운영사업
․공장 또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지의 형성, 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 녹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
지․어장, 산림 또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객토․삭토․
복토․준설사업, 토양개량제시용사업,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개축사
업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등 시설의 설
치사업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
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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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의 설치 
및 운영사업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및 운영사업(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오염하천정화
를 위한 퇴적오니준설사업 및 오․우수분리관거의 설치사업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오염이 심한 
연안해역의 퇴적오니준설사업(다만, 항만의 개발준설사업 및 유지 
준설사업을 제외)
○ 납부의무자 :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법 제13조 제1항)
○ 부과․징수권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 제14조제1항, 법 
제12조)
○ 산정기준  
- 원인자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 :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됨(법 제13조제2항)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함(법 
제13조제3항)
․각 원인자의 당해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
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
자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으로 함(령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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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법 제12
조)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함(령 제20조제2항)
-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범
위안에서 정함 : 계획조사비,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용지비(보
상비를 포함),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장비비, 사무관리비 기타 부
대비(령 제19조제2항)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
가 있는 경우 그 이자를 포함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득
하는 토지, 건물 그밖의 물건으로서 당해 사업등에 제공되지 아니
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때에 얻어지는 총 수입금을 뺌
(령 제19조제2항)
- 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
부담금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
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
로 함(령 제21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오염물질처리비용
․사업의 종류
․자본금․종업원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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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및 납부시기 : 시행자는 방지사업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함(법 제13조제5항, 령 제22조)
○ 징수확보 :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법 제20조 제1항)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법 제20조 제2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의 배분 :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법 제19조)
- 국가가 방지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방지사업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법 제19조)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59. 산업단지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목적 :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공원․녹지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설치하는 시설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법 제33조 제1․2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존치시설물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법 제33조 제2항) 
- 존치시설물 :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시행자는 인정하는 것(법 제30조)
- 설치의무 대상시설(법 제33조 제1항, 령 제31조제1항) :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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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
기물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법 제26조)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33조 제2항)
○ 부과․징수권자 : 사업시행자(법 제33조 제2항)
○ 산정기준  
                공공시설의 건설비용
시설부담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소유부지면적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   
- 공공시설의 건설비용 :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법 제33조제3항, 령 제31조제2항)  
-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 : 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법 제33조제2
항, 령 제31조제2항)
-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의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
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에 사업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나누어 
부담(법 제33조제2항, 령 제31조제4항)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 :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법 제33조제
2항, 령 제31조제5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시설부
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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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
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33조제3항, 령 제31조제6항)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60. 산업단지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목적 :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킴(법 제35조제2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발생시킨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
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법 제35조제2항) 
- 지원시설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
설․철도․통신․전기시설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
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법 제29조제2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35조제2항)
○ 부과․징수권자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법 제35조제2항)
○ 산정기준(법 제35조제3항, 령 제34조제2항, 제33조제2항) : 
- 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
○ 부과 및 납부시기 :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35조제2항, 령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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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61. 산업단지지원시설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목적 :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
킴(법 제35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산업단지지원시설의 이용자(법 제35조제1항) 
- 지원시설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
설․철도․통신․전기시설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
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법 제29조제2항)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35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법 제35조제1항)
○ 산정기준 : 
- 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법 제35조제3항, 령 제33조제2항)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법 제35
조제3항, 령 제33조제2항)
- 건설비용의 총액 :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
한 금액(령 제33조제3항, 령 제31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시행자는 이용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 건설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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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3항, 령 제33조제1항)
○ 징수확보 : 규정없음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62.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62.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목적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공공수역으로
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
담금을 부과함(법 제19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
급받는 최종수요자(법 제19조제1항) 
- 공공수역 :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
호구역의 경계선까지에 한함)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령 제17
조)
○ 납부의무자 : 최종수요자(법 제19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수도사업자(법 제19조제1항)
  - 수도사업자 : 전용수도의 설치자(수도법 제3조제11호)와 수도법에 의한 수도
사업자(수도법 제3조제19호)를 말함(법 제2조제2호)
○ 산정기준 : 
  -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 물사용량에 비례(법 제19조제1항)
    ․물사용량 : 수도요금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함(령 제20조)
    ․구체적인 사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령 제21조제3항)
  -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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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평균급수량(수도법시행령 제29조제
2항제3호)을 기초로 하여 산정(령 제22조제1항)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법 제24조)는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이
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함(령 제1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개
시 30일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함(령 제19조제1항)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의함(령 제19조제1항)
  -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공급량, 손실률 등 물이
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법 제24조)
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9조제2항)
○ 부과 및 납부시기 : 
  -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서 정함(령 제21조제3항)
  -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달 10
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령 제22조제2항)
○ 징수확보 : 
  -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19
조제4항)
  ․강제징수의 위임 또는 위탁규정(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준용(법 제19
조제7항)
  - 환경부장관은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법 
제20조)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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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법 제19조제1항, 령 제21조제2항)
- 기금의 용도(법 제22조, 령 제23조) 
․토지(법 제7조)등의 매수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수변녹지 조성사업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환경기초조사사업
․환경기초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서의 행위제한이 준
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오염하천정화사업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녹조방지사업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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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안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연안관리법)
○ 목적 :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
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법 제21
조제1항)
○ 부과대상 및 사업 :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법 제
21조제1항) 
- 연안정비사업 : 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법 제2조제4호)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자(법 제21조제1항)
○ 부과․징수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법 제28조제1
항, 령 제19조제1항제6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21조제
1항)
○ 산정기준 :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
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령 제
10조제2항)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령 제10
조제2항)
․공사비 : 재료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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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
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함
․설계비 : 당해 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함
․보상비 :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에 대한 권리 및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대책비의 합계액
○ 부과 및 납부시기 :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령 제10조제1항)
○ 징수확보 : 
-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비
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여 이를 징수함(법 제21조제2항, 규칙 제10조제2항)
○ 정산 : 규정없음
○ 부담금 배분 : 규정없음
○ 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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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개발비용산정시 공공시설을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을 포함시킴(법 제11조제1항 
제2호)
- 개발비용의 산정(법 제11조제1항 제2호)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
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 개발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제1항 제6호)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지
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
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
-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
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
○ 부담금의 정정등
- 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
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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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함(령 제
17조제2항) 
- 부담금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령 제17조제2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 도시계획법의 공공시설귀속(제52조)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법 제11조제1
항)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이를 준용(법 제27조제1항)
- 공공시설의 범위(법 제27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도시계획법 시
행령 제4조) : 도로․공원․철도․항만․공항․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수도․공동구․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하천․유수지․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
함)․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화장장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
3.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다음의 공공시
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고속철도시설을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법 제16
조제1항)
․공공시설(령 제22조) :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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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법 제16조제2항)
- 대체공공시설등이 준공확인(법 제14조)을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
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등은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대체공공시설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의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16조제3항)
- 대체공공시설등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그 변경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함(법 제16조제4항)
 
○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함(령 제9조제1항)
- 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제1호 내지 제15호 생략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령 
제9조제1항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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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실시계획승인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협의
-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 이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양여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
시설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4조제1항)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양여에 관한 조서를 송부하여 그 동의
를 얻어야 함(령 제5조제2항)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양여에 관한 조서를 송부받은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리청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함(령 제5조제3항)
- 실시계획의 내용(령 제2조제1항) : 
․제1호 내지 제5호(생략)
․공공시설의 설치․이설․철거 및 귀속․이관․양여등에 관한 조서
(령 제2조제1항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생략)
○ 실시계획고시시 의제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협의․승인․허가․
인가․동의․해제 또는 신고가  있은 것으로 봄(법 제6조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법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내지 제13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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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의 귀속등
-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이 설치되거나 공공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고시가 된 
때(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기존의 국․공유재산인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귀속되고, 이에 대
체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
속 또는 이관되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
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음(법 제8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 귀속될 공공시설이
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거나 양여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에 그 종류 및 세목을 관리청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8조제2항)
○ 사업완료시 포함될 사항
-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보고(법 제7조제1항)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확인
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귀속 또는 이관․양여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
목을 포함하여야 함(령 제9조)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특례
-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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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법 제25조)
-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25조) 
 
 
6. 농어촌정비법
○ 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
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
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49조)
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시 공공시설귀속등
-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법 제6조제3항)
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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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사업으로 인한 공공시설귀속등
-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종래의 공공시설 :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이 공
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13조제1
항)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13조제1항)
- 실시계획 수립․변경 또는 승인시 의견청취  
․관리청 지정시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13
조제2항)
․관리청 미지정시 :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
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13조
제2항)
- 통지 및 귀속시기 : 
․통지 :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댐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그 종류
와 세목을 당해 관리청에 통지함(법 제13조제3항)
․귀속시기 : 당해 공공시설은 댐건설완료고시(법 제12조)가 있은 날
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됨(법 제13조제3항)
- 공공시설과 토지의 등기 : 실시계획고시(법 제8조)와 댐건설완료고시(법 제
12조)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 갈음함
(법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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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의 범위(법 제13조제5항, 령 제15조)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
수지시설, 상․하수도, 공동구
9. 도시개발법
○ 공공시설의 용지등에 관한 조치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
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
에 대하여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
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32조제2항)  
○ 준공검사 참여요청
-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
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준
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법 제49조제3항)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
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56조제1항)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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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
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
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음(령 제63조제1항)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 :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령 제63조제2항)
․사업시행자(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그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
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5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
담시키고자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야 함(령 제63조제3항)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
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함(법 제56조제1항)
○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시행자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부담 :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을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비용부담계획(법 제5조제1항제13호)이 포함된 개발
계획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음(법 제57조제1항, 령 제64조)
-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기
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법 제5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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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밖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법 제57조제4항)로 인하
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에 대한 비용부
담에 관하여는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준용함(령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등
- 시행자(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제66조
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65조제1항)
- 시행자(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
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
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법 제65조제2항)
-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
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함)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65조제3항)
- 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의 작
성 또는 인가를 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
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봄(법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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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자(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
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
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
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봄(법 제65조제5항)
- 시행자(법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
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봄(법 제65조제6항)
-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문)으로 갈음함(법 제65조제7항)
○ 공공시설의 관리
-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안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당해 공공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함(법 제66조)
 
○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및 정관
-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제3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령 제17조)
․제1호 내지 제16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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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령 제17조제17호)
․제18호 내지 제20호(생략)
-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법 제13조제1항)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생략)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제1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생략)
10. 도시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시 공공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계획서 제출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 수반되는경우에 한
함)․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
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47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첨부서류(규칙 제1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생략)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
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
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제5호)
․제6호 내지 제7호(생략)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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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음(법 제47조제2항)
○ 공공시설등의 귀속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
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52조제1항)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법 제52조제1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
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법 제
52조제8항)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 (법 제52조제2항)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
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음(법 제52조제2항)
- 개발행위허가시 관리청의 의견청취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
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52조제3항)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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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법 제52조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청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
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
음.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봄(법 제52조제4항)
- 개발행위 완료시 통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
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봄(법 제52조제5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
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
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의  관
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
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봄(법 제52조제6항)
- 공공시설의 등기 :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등기원인(부동산등기법 제
41조)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법 제51조제1항)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함(법 제52조제7항)
-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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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경우의 공공시설등의 귀속규정 준용(법 제71조)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협의후 부담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에 한함)는 공공시
설(당해 시행자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한함)의 관리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비용
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75조)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
을 넘지 못함(령 제77조제1항)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
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음(령 제77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
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령 
제77조제2항)
- 협의불성립시 부담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함(법 제75조)
11. 도시재개발법
○ 재개발조합
- 정관기재 사항(법 제12조제1항, 령 제2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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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제10호)
․제11호 내지 제18호(생략)
- 시․도지사는 조합이 효율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합설립에 관한 지침과 정관의 작성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에 관한 지침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령 제21조제2
항)
○ 재개발사업시행 비용부담의 원칙
-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비용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기타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함(법 제46조제1항)
- 시․군 또는 자치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
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중 다음의 주요 공공시설에 대하여
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 령 제47조제1항) : 도로, 광장, 녹지, 공원, 주차장, 수
로, 하천, 공동구,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다음
의 도로․공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여야 함(법 제46조제2항, 령 제47조제2항)
․너비 20미터이상인 통과도로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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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
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47조제1항) 
․부담금 총액은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 초과금지
(령 제48조제1항)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재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
는 그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까지 가능(령 제48조제1항)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의 조사측량비․설
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함(령 제48조제2항)
․시행자는 부담금을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
는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액을 명시하
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령 제48조
제3항)
-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47조제2항)
-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법 제47조제3항)
○ 국고의 보조 및 융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재개
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시․도에서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음(법 제48조제1항)
․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
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그 금액은 기초조사비 및 공공시설사업비의 
각 5분의 4이내로 함(령 제50조제1항)
29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법 제48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행자
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
비 및 공공시설사업비의 각 2분의 1이내로 함(령 제50조제2항)
․시행자에게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기
초조사비 및 재개발사업비의 각 5분의 4이내로 함(령 제50조제3항)
○ 공공시설의 설치등
- 재개발구역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이를 설치함(법 제55조제1항)
-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구역안에서 도시계획
법(제25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고시내용(법 제4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함(법 제55조제1항)
-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사항(규칙 제12조)
․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생략)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제3호)
-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음(법 제55조제2항)
- 매수대금의 결정방법, 납부기간, 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55조제3항)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공사인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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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
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
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56조제1항)
- 토지등의 소유자․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됨(법 제56조
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56조제3항)
-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
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검사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4항)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대체시설설치시 종래 공공시설용도폐지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법 제26조)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
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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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봄(법 제23조제2항)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1호)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
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됨(법 제26조제1항) 
- 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법 제26조제2항) 
-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
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함(법 
제26조제3항)  
-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
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
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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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제4항) 
- 공공시설의 규정에 의한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될 공공시설의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
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를 기준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법 제26
조제5항) 
- 귀속 또는 양도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와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법 제26조
제6항) 
- 공공시설의 범위(법 제26조제8항, 령 제24조의4) :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
도의 경우 관로에 한함), 하수도, 유수지시설, 구거(지적법 제5조제1
항)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
는 공공시설을 제외
1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사업시행자(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
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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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19조제1항)
- 사업시행자(법 제10조제2항제5호)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
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법 제19조제2항)
-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법 제19조제3항)
-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그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
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시행자
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봄(법 제19조제4항)
- 공공시설 범위(법 제19조제6항, 령 제24조) :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함), 철도, 하천, 녹지, 운동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함), 공공공지, 수도(한국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 관로에 한함), 하수도, 공동구, 
유수지시설
14.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과 공공시설 설치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생략), 제6호 내지 제7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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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법 제13조)에 관한 사항(제5호)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및  철도․통신시설․하수도 및 하천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
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
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법 제13조, 령 제24조제1항) 
○ 공공시설등의 귀속등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법 제14조제1항) 
-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 용도가 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법 제14조제1항)
․전원개발사업자가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
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령 제25조제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 공공시설
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 전원
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령 제25조제2항)
-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이 당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 초과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법 제14조
제1항)
-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
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
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14조제2항)
-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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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당해 재
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됨(법 제14조제3항)
15. 접경지역지원법
○ 공공시설등의 귀속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
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법 제10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
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법 제10조제2항)
-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0조제3항)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의 평가기준 또는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관계
규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을 적용하며,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함(령 제13
조)
 부 록   303
16. 제주도개발특별법
○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시 타법률 적용
- 개발사업시행승인(법 제9조)을 얻은 개발사업지구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
과 국․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
조 및 제27조)을 준용함(법 제18조제1항)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개발사업중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
금은 차등보조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과 다른 법
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지원보조율에 따라 인상지원할 수 있
음(법 제43조제1항)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 보조금지급 대상사업(보
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으로 함(령 제17조제1항).
․지원보조율 :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보조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은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함(령 제17조제2항)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함. 기준보조율(다만,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함(령 제17조제3항)
- 국가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
항․항만․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
로 지원하여야 함(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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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건설촉진법
○ 사업계획승인후 공공시설 설치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함(법 제
33조제8항)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일정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령 제32조제1항)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
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
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봄(법 제33조제10항)
-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
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봄(법 제33조
제8항)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
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
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법 제33조제9
항)
1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광역개발계획의 사업계획
-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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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휴식공간등 광역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
에 관한 사항(제1호)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
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제2호)
․제3호 내지 제6호(생략)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은 지구개발사업에 이를 준용(법 제20조)
- 공공시설의 범위(령 제70조,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조) : 도로․공원․철도․항만․공항․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수도․공동구․운동장(행
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하천․유수지․저수지(행정청이 설치
하는 것에 한함)․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
비․하수도․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공동묘지(행정청
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
○ 공공시설의 관리권
-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민간개발자
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음(법 제32조제1항)
-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
터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음(법 제32조제2항)
- 이용료와 그 징수기간, 징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함(법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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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
-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당해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해서
는 안됨(법 제33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가 
협의내용(법 제32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제한을 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함(법 제33조제2항)
- 민간개발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공공시설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음(법 제33조제3항)
19. 택지개발촉진법
○ 공공시설등의 귀속
-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공동
묘지, 화장장은 제외함)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봄(법 제25조제1
항, 령 제15조제1항) 
-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
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
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법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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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가스공사법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철도․통신시설․전기시
설․하수도 및 하천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
치를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법 제16조의6, 령 제14조
의8 제1항)
-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
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
는 범위안에서 공사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법 
제16조의7)
○ 가스사업실시계획과 공공시설 설치
-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시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법 제16조의2 제1
항, 령 제14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생략)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법 제16조의6)에 관한 서류(제4호)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제5호)
21. 한국수자원공사법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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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사업시행(법 제9조)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
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로 귀속됨(법 제32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야 함.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시 동일함(법 제32조제2항)
- 공사는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작성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32조제
3항)
○ 사업실시계획과 공공시설 설치
- 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시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법 제10조 제1항, 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생략),  제5호 내지 제13호(생략)
․공공시설 이전․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을 기재한 서류(제3호)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제4호)
22. 한국토지공사법
○ 토지개발 사업실시계획과 공공시설 설치
- 토지개발 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시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법 제18조 
제1항, 령 제37조)
․제1호 내지 제8호(생략), 제10호(생략)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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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대상사업별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주요 부담금 
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도시
개발
도시개발사업
면적 100만㎡이상 ○ ○ ○ ○
면적 25만㎡이상 ○ ○ ○
면적 10만㎡이상 ○(지) ○ ○
20세대이상 ○ ○
도시재개발사업
면적 30만㎡이상 ○ ○ ○
면적 10만㎡이상 ○(지) ○ ○
20세대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도로(IC, 교
차부분, 간선도로와 접속부) 총길이 5㎞이상 ○(지)
도시계획시설사업중 운하 ○
도시계획시설사업중유통업무설
비
부지면적 20만㎡이상 ○ ○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또
는 부지면적 5만5천㎡이상 ○(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중 공원 부지면적 30만㎡이상 ○(지)
도시계획시설사업중 주차장시설 부지면적 20만㎡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중 시장 부지면적 15만㎡이상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면적 100만㎡이상 ○ ○ ○ ○ ○ ○
면적 25만㎡이상 ○ ○ ○ ○ ○
부지면적 10만㎡이상 ○(지) ○ ○ ○ ○
300세대이상 ○ ○ ○ ○
100호이상 ○ ○ ○
20세대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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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도시
개발
대지조성사업
면적 100만㎡이상 ○ ○ ○ ○ ○
면적 30만㎡이상 ○ ○ ○ ○
부지면적 10만㎡이상 ○(지) ○ ○ ○
조성면적 1만6500㎡이상 ○ ○ ○
300세대이상 ○ ○ ○ ○
20세대이상 ○ ○
택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 ○ ○
면적 100만㎡이상 ○ ○ ○ ○ ○
면적 30만㎡이상 ○ ○ ○ ○
부지면적 10만㎡이상 ○(지) ○ ○ ○
300세대이상 ○ ○ ○
20세대이상 ○ ○
유통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
면적 20만㎡이상 ○ ○
부지면적 5만㎡이상 ○ ○(지) ○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 면적 20만㎡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면적 20만㎡이상 ○ ○
화물터미널
부지면적 20만㎡이상 ○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지) ○
학교 부지면적 30만㎡이상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부지면적 5만㎥이상 ○(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능력 1일 10만㎥이상 ○
산업
입지
산업
단지
조성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500만㎡이상 ○ ○(중) ○
부지면적 100만㎡이상 ○ ○(지) ○ ○
부지면적 20만㎡이상 ○ ○(지) ○
면적 15만㎡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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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산업
입지
산업
단지
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사업
면적 30만㎡이상 ○ ○ ○
면적 15만㎡이상 ○ ○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면적 15만㎡이상 ○ ○ ○
공장
면적 30만㎡이상 ○ ○ ○
면적 15만㎡이상 ○ ○
도시개발사업중 공업용지조성사
업 면적 15만㎡이상 ○ ○
산업단지안 주택지조성사업
면적 100만㎡이상 ○ ○
300세대이상 ○ ○ ○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면적 15만㎡이상 ○
에
너
지
개
발
해저광업중 에너지개발을 목적
으로 하는 것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
업 채광면적 30만㎡이상 ○
전원개발사업 부지면적 300만㎡이상 ○(중)
전기설비중 공장용지안의 자가
용발전설비 발전시설 용량이 3
천kw이상
○
전기설비중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 발전시설 용량
이 10만kw이상
○
전원개발사업 부지면적 15만㎡이상 ○(지)
전원개발사업중 발전시설 용량
이 1만kw이상 발전소 ○
전원개발사업중 댐 및 저수지건
설 수반발전소 발전시설 용량이 
3천kw이상
○
전원개발사업중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 발전시설 
용량이 10만kw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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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에
너
지
개
발
전원개발사업중
345kV이상의 지상송전선로 선로길이 10㎞이상 ○
전원개발사업중 765kV이상의 옥
외변전소 ○
전원개발사업중
회처리장 조성면적 30만㎡이상 ○
전원개발사업중
저탄장 조성면적 5만㎡이상 ○
전기설비중
발전소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
○
전기설비중 댐 및 저수지건설 
수반발전소 발전시설 용량이 3
천kw이상
○
전기설비중
345kV이상의 지상송전선로 선로길이 10㎞이상 ○
전기설비중 765kV이상의 옥외변
전소 ○
전기설비중
회처리장 조성면적 30만㎡이상 ○
전기설비중
저탄장 조성면적 5만㎡이상 ○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저장용량이 10만㎘이상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저장용량이 10만 ㎘이상 ○
항만
건설
어항시설중 외곽시설
길이 300m이상 ○
공유수면 1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어항시설중 계류시설 공유수면 1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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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항만
건설
기타 어항시설 조성면적 15만㎡이상 ○
기타 어항시설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이상 ○
항만건설
연간하역능력 600만톤이상 ○(중)
연간하역능력 150만톤이상 ○(지)
항만시설중 외곽시설
길이 300m이상 ○
공유수면 1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
항만시설중 기능시설 공유수면 1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기타 항만시설
조성면적 15만㎡이상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
우에는 매립면적 3만㎡이상 ○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준설면적 10만㎡이상 또는 준설량 20만㎥이상 ○
신항만시설중 외곽시설
길이 300m이상 ○
공유수면 1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신항만시설중 기능시설 공유수면 1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기타 신항만시설 조성면적 15만㎡이상 ○
기타 신항만시설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 매립면적 3만㎡이상 ○
도로
건설
도로 건설사업중 4㎞이상의 신
설(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지
하도로 제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폭 25m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안에 녹
지지역이 3만㎡이상 포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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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도로
건설
도로 건설사업중 4㎞이상의 신
설(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지
하도로 제외)
2차선이상으로 10㎞이상 확장 ○
고속국도,일반도로(IC, 교차부분, 
간선도로와 접속부)
총길이 30㎞이상 신설 ○(중)
총길이 5㎞이상 신설 ○(지)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
군도,구도(IC, 교차부분, 간선도
로와 접속부)
총길이 5㎞이상 신설 ○(지)
수자
원개
발
댐 또는 하구언 만수면적 200만㎡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이상 ○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
만수면적이 200만㎡이상 총저
수용량이 2,000만 ㎥이상 ○
철도
건설
철도건설사업(정거장 1개소이상 
포함)
총길이 20㎞이상 ○ ○(중)
총길이 5㎞이상 ○ ○(지)
철도건설사업 길이 1㎞이상 ○
도시철도건설사업(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총길이 20㎞이상 ○ ○(중)
총길이 3㎞이상 ○ ○(지)
도시철도건설사업 길이 1㎞이상 ○
삭도․궤도건설사업 길이 2㎞이상 ○
고속철도건설사업 길이 1㎞이상 ○
공항
건설
비행장 및 공항설치
연간 여객처리능력 500만명이
상 ○ ○(중)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명이
상 ○ ○(지)
공항개발사업중 비행장 ○
공항개발사업중 활주로 길이 500m이상 ○
기타 공항개발사업 면적 20만㎡이상 ○
- 128 -
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하천
이용
및
개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에서의 
하천공사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이상 ○
개간
및 공
유
수면
매립
공유수면매립 면적 30만㎡이상 ○
지정항만,신항만,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 면적 3만㎡이상 ○
간척 또는 개간사업 면적 100만㎡이상 ○
관광
단지
개발
관광사업 총용지면적 30만㎡이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계획면적 20만㎡이상 또
는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이상 ○ ○(지) ○
면적 100만㎡이상 ○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공
유수면매립지시행) 면적 30만㎡이상 ○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면적 30만㎡이상 ○ ○
온천개발사업
면적 30만㎡이상 ○ ○ ○
면적 10만㎡이상 ○ ○ ○
집단시설지구 또는 자연공원시
설 면적 10만㎡이상 ○ ○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부지면적 15만㎡이상 ○ ○
부지면적 10만㎡이상 ○ ○ ○
시설면적 10만㎡이상 ○ ○
도시공원 조성면적 25만㎡이상 ○ ○
산지
개발
묘지설치 면적 25만㎡이상 ○
초지조성 면적 3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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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산지
개발 기타 사업중 형질변경 면적 20만㎡이상 ○
특정
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
부지면적 10만㎡이상 - ○(지) ○
복합단지조성사업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
부지면적 10만㎡이상 - ○(지) ○
체육
시설
설치
체육시설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
총용지면적 25만㎡이상 ○ ○
부지면적 15만㎡이상 ○(지) ○
경륜 또는 경정시설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총용지면적 25만㎡이상 ○
부지면적 15만㎡이상 ○(지)
청소년수련시설 총용지면적 30만㎡이상 ○
청소년수련지구 총용지면적 30만㎡이상 ○
체육
시설
설치
경마장
부지면적 300만㎡이상 ○ ○(중)
총용지면적 25만㎡이상 ○
부지면적 15만㎡이상 ○(지)
골프장건설사업 ○
폐기
물
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 최
종처리시설
조성면적30만㎡ 이상 ○
매립용적330만㎥ 이상 ○
폐기물처리시설중 지정폐기물처
리시설
조성면적5만㎡ 이상 ○
매립용적25만㎥ 이상 ○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
로서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0톤이상 ○
분뇨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 1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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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 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개발부담금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간선시설
설치부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국방
군사
시설
국방군사시설 면적 33만㎡이상 ○
군용비행장 ○
군용공항개발사업중 활주로 길이 500m이상 ○
기타 군용공항개발사업 면적 20만㎡이상 ○
국방
군사
시설
해군기지내 사업 사업계획면적 10만㎡이상 ○
공유수면매립수반 해군기지내 
사업 매립면적 3만㎡이상 ○
토석
모래
자갈
광물
채취
하천,연안구역내에서 채취사업중 
상수원보호구역내 2만㎡이상 ○
하천,연안구역내에서 채취사업중 
상수원보호구역 유수거리 5㎞이
내
5만㎡이상 ○
산림내 토석.광물채취사업 산림훼손면적 5만㎡이상 ○
해안에서 광물채취 
광구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
적 강원 및 경북 2만㎡이상, 
기타 지역 3만㎡이상
○
해안에서 골재채취
광구 단위구역당 채취면적 25
만㎡이상이거나 채취량 50만
㎥이상 
○
민간
투자
사업
민간투자사업 부지면적 300만㎡이상 ○(중)
민간투자사업중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이상 ○(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주 : 1) 특정지역개발사업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항목은 제외함
     2) 교통영향평가중 (지)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  
     3) 개발부담금은 비도시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1,650㎡이상을 기준으로 함
     4) 개발사업별 최저규모이상 환경․교통영향평가 최대규모이하(도시개발법 최저규모 1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지역을 수도권등 5대 광역권으로 한정하고 있음(현재는 수도권만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